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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핵심 과학기술 분

야에서 자국 기술과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

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

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정교한 정책 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혁신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선

진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방식,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법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

던 과학기술 분야별 규제 혁신 전략들에 대한 다면적 분석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미래 규제 환경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영국, EU는 자국 내 생산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

해 보조금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은 반도체 

설계와 지식재산(IP), 화합물 반도체(compound semiconductors) 분야에서

의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

이 연방정부 차원의 조정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바이오 기술의 신속한 시

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다. EU는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

면서 시장 출시 절차를 단축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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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육성법」 시행 및 바이오 대전환 국가 전략 등을 추진중이다. AI 분야에서 

미국은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연한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 Act를 제정해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마련했고, 한국 역시 2026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 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자 과학기

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규제 프레임워크

를 개발하고 있으며, 영국과 EU도 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

다. 한국은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및 퀀텀 이니셔티브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

지만, 규제 발굴 및 미래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선진국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과

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와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을 지원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규제 요건을 스캐닝할 수 있는 체계·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R&D 단계

에서부터 통합적으로 규제에 접근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선제적 규제 혁신 로

드맵 재설계 시 주기 설정, 절차 및 관련 추진 근거를 준비하며,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 확보 및 생태

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기술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규제와의 정

합성이나 조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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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핵심 과

학기술 분야에서 자국 기술과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

다. 각국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불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정교한 

정책 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법·제도·정책적 규제 혁신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방식, 산

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법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기술의 자립성과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전략을 통해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해외투자 제한과 기술 이전 통제도 병행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저성

장 문제를 극복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영국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전

략적 선택을 강화하고 있으며, AI, 양자 기술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 투자와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개별 회원국 중심이던 기술 혁신 정책을 보

다 EU 차원의 공통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EU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규제 개혁을 병행하고 있다. 이외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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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과학기술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반도체, 우주, 

바이오,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자국 중심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자국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을 앞다투어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

리나라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격화되는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 접근을 

꾀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춘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요구된다. 현장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시스템 구

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규제 혁신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

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신기술의 연구개발, 생산, 제공 및 거래 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법·제도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규제 이슈가 발생하

고 있다. 법·제도의 미비 또는 규제 공백으로 인해 ‘규제 지체(Regulatory 

Delay)’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기술을 상용화하

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혁신을 위해 지속적이면서 강

도 높은 노력을 진행 중이다. 본 보고서는 선진국의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조사·분석을 통해 그 혁신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선진국 주요 과학기술별 

글로벌 기술 선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규제 혁신 전략의 

함의, 추진 전략, 세부 추진 분야 및 주요 특징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주요 선

진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진흥과 규제 혁신의 적절한 조화 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미래 

규제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 전략 등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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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우선 기존 문헌 조사를 통해 규제 및 규제 혁신의 정의를 확인하고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의 의미를 확인한

다. 본 연구에서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의 의미는 불확실한 것을 정의하는 것

으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 있어서 법·제

도의 미비나 규제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을 정의하는 것이다. 문헌조사

를 통해 그 규제 혁신의 다양한 확장성이 가진 의미도 확인해 본다.

선진국들은 기술적 발전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자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적 정책, 특히 혁신적 규제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을 조사·분석하여 이들

의 추진 전략 및 추진 방향성을 파악한다.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조사·분석의 첫 단계는 조사 대

상 주요 선진국 선정이다. 과학기술 및 산업 생태계 선도 국가이자 국가 규제 

혁신 전략에서도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서 미국을,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선도 국가라는 점에서 영국을,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수요를 유도

하는 국가로서 EU를 조사 대상 3대 주요 선진국으로 선정하였다.

표 1-1. 조사 대상 국가 및 선정 이유

국가 선정 이유

1. 미국
과학기술 및 산업 생태계 선도 국가

국가 규제 혁신 전략의 글로벌 영향력

2. 영국
규제 혁신 전략 선도 국가 및 규제 모범 국가

(OECD PMR 지수/순위 ’23년 0.91/4위, ’18년 1.05/1위)

3. EU 신산업 분야 혁신적 수요 유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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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영국·EU의 과학기술 정책 및 규제 혁신 정책 환경을 살펴본다.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과 복잡하고 다층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혁신 촉진, 국

가 안보 강화(대중 견제), 경제적(미국기업) 이익 보호,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패권 강화) 유지라는 다면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윤리적 고려사항

과 환경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미국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연방정부의 

강력한 보조금(또는 세액공제) 혜택 정책 등 규제 혁신 정책을 통해 미국의 전

략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기술 리

더십 확보, 미국 내 핵심 과학기술 분야 제조 기반 등 생태계 조성 및 기술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규제 혁신 전략을 조사한다.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저성장을 극복하고자 핵심 기술을 식별하고 적극

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인재와 기술 육성 등을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영국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의 장기 비전 전략인 ‘과학기술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5대(AI, 공학생물학, 차세대 통신기

술, 반도체, 양자 기술)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

양한 정책적 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 혁

신 백서」에는 세계 최고의 혁신 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적 발전

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영국정부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본 연구는 이 백서

를 통해 영국정부의 규제 혁신 전략 추진 배경 및 추진 전략을 파악하고 전략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향후 EU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서 ‘EU 그린딜(EU Green Deal)’ 정책을 제시하고 EU 역내 친환경 산업 경쟁

력 제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목표 달성 및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환

경 규제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EU는 ‘EU 그린딜’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통상 규제 전략 강화와 함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디지털 질

서를 주도하고자 디지털 전환 정책 등 디지털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정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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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법, 정책 

및 예산 지원방안 등을 조사한다.

다음 단계는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중 조사 대상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첨단바이오, △AI, 

△양자 총 4개 과학기술 분야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국가인 미국·영국·EU는 모두 위 4개 분야마다 법규, 규제 프레임

워크, 규제 혁신 어젠다 및 이니셔티브, 규제 혁신 정책방안 및 정책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들은 기본적으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지만, 규제 혁신 전략 

추진 중 제일 중요하게 언급된 부분은 주로 자국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

태계 조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거버넌스, 표준 및 인증, 국제협력, 

실험 테스트 및 과학기술 역량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 및 수단을 통해 다층

적이고 다면적인 접근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규, 규제 프레임워크, 규제 혁신 어젠다 및 이니셔티브, 규

제 혁신 정책 등으로 표현된 선진국의 규제 혁신 추진 정책에 관한 국·내외 문

헌들과 국내 관련 분야 전문가 인터뷰1) 등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

신 추진 분야를 10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① 제도 및 거버넌스, ②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③ 기술 안보라는 세 개의 대분류로 분류한 후, 이를 기반

으로 미국·영국·EU의 △반도체, △첨단바이오, △AI, △양자 총 4개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을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행정규제는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2)  이 규정에는 시스템·제도 구축 분야에서의 추진 전략뿐만 아니라 

1) 규제 제도 전문가 인터뷰(2024. 11. 27., STEPI) 및 생명공학 정책 분야 전문가 인터뷰(2024. 10. 2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4. 11. 1., STEPI) 수행.

2)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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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체계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규제 혁신의 

주요 분야로서 이 시스템·제도 구축 분야 및 거버넌스와 체계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적 추진 전략들이 논의 되어왔다. 2020년 산업연구원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인식에 관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규제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

기 위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규제 시스템’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

정되었고, 이어서 규제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분야별 규제기관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규제기관’ 순으로 조사되었다.3) 이밖에도 규제 전문가들은 혁신 친화

형 규제 정책 방향으로 강력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4)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경제의 주요 정책 트렌드가 

기술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술과 관련된 규범체계인 기술규제의 중요성

도 높아짐에 따라 기술규제가 이전보다 중요한 규제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증은 대표적인 기술규제의 한 유형으로,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산업 관련 법령에 인증에 관한 조항도 늘어나고 있다. 인증은 원칙적으로 

표준에 근거하여 제정되는데, 최근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선진국들이 각

종 시험 및 인증이나 표준을 활용해 기술규제 장벽을 높이고 있는 주요 규제 분

야 중 하나이다.5) 또한 규제는 윤리적 고려사항과 환경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균형 있게 다룰 것을 요구 받고 있다. 한편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 규제(규범) 개발과 국제 표준 형성 등도 규제 추진 전략의 한 분야이

다. 이러한 분야들은 모두 제도 및 거버넌스 분야와 관련이 깊다.

주요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

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기술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보조금 및 세제혜택 지원 등의 규제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재정 및 집행 결정 과정을 통해 민간 부문의 현 상황에 어떤 변화를 

3) 산업연구원(2020),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인식에 관한 설문 조사」.

4) 최병선(2023. 8.), ｢전환기의 규제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5) 이광호 외(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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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것도 규제의 한 형태이다.6) 차별적 보조금 정책 등은 오래전부터 넓

은 의미에서 규제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보조금이 특정 조건을 강제하거

나, 보조금이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거나, 보조금이 시장 진입이나 경

쟁을 제안하는 경우, 이는 규제의 한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7)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규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 개혁이 필요한데, 합리적인 규제

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한다.8) 특정 과학기술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분야의 발전 및 생태계 조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 미래 신기술 개발 시 기술적 실험이 매우 중요한데, 신

기술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실험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

술 분야에서 혁신적 실험 테스트 강화 전략이 필요하며, 나아가 혁신적 과학기

술 역량 확보(과학기술 인력 양성, 교육·훈련) 전략 추진도 절실하다. 

2020년 영국은 기술적 발전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규제 혁

신 추진 전략인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 혁신 백서」를 통해 6개 규제 혁신 과

제를 제시하였다.9) 여기에서 제시된 규제 혁신 전략 과제로서 새로운 기술의 

돌파구 마련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감독하에 혁신 기술에 대한 실험

(experiment), 테스트(testing) 및 시험적용(trialling)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혁신가들이 규제 환경을 탐색하고 규

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혁신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 사회 및 

업계와 소통하며,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

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영국은 자국의 규제 체

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참여와 소통을 주요한 규제 혁신 전략의 한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10) 이러한 분야들은 모두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발전 분야와 

6) 이혁우(2009).

7) 규제 제도 전문가 인터뷰(2024. 11. 27., STEPI).

8) 이재훈 외(2018), p. 9.

9) HM Government(2019), “Regul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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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깊다.

나아가 미·중 기술 패권 부상으로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 및 기술 보호를 위

해 대외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및 대중/자국민 보호(안전, 보안) 분야에서도 

혁신적 규제 전략 설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야는 기술 

안보 분야와 관련이 깊다. 수출 통제 및 기술 이전 제한 등은 대표적인 자국 산

업 및 기술 보호를 우선하는 대외 정책으로, 규제 정책의 한 형태이다. 또한 국

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한 행동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역

시 전형적인 규제 정책의 한 형태이다.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은 위에서 언급된 분야들에서 다층적

이고 다면적인 접근 전략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연구진은 문헌과 국내 관련 분

야 전문가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 혁신 분야를 거버넌스·

시스템·Institution, 표준 및 인증, 윤리, 국제협력, 보조금·세제혜택, 실험 테

스트 및 과학기술 역량, 참여와 소통,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및 대중/자국민 

보호(안전, 보안) 등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의한 후, 이를 ① 제도 및 거버넌

스, ②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③ 기술 안보라는 세 개의 대분류로 분류

하였다. 과학기술 영역 규제 혁신 전략 조사 대상 분야 및 주요 관련 세부 내용

은 [표 1-2]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영국·EU의 △반도체, △첨단바이오, △AI, △양자 분야 규

제 혁신 전략 속에 담겨 있는 세부적 혁신 이행 전략·이행 계획 등을 위에서 분

류한 ① 제도 및 거버넌스, ②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③ 기술 안보 세 

개의 대분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정책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

을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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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조사 분야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제도·

거버넌스

1. 거버넌스·시스템·Institution 

구축 분야

규제 시스템 혁신 등 

규제 추진 체계 혁신(규제 추진 거버넌스 혁신) 등

규제 추진 리더십 혁신

2. 표준·인증 분야 표준에 관한 규정 및 표준 전략 등

3. 윤리 분야 윤리 

4. 글로벌 협력 분야 A
 국제 협력을 통한 모범 사례/정책 프레임워크 

공유 및 국제 규제(규범) 개발과 표준 형성 등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5. 보조금·세제 혜택 분야 재정 투입 또는 보조금 지급 전략(세제 혜택 등)

6. 참여 및 소통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및 교육 혁신 등

7. 실험 테스트 강화 분야 혁신을 위한 실험 테스트 강화 전략 등

8. 과학기술 역량 분야 과학기술인력 양성·교육·훈련 강화 전략 등

4. 글로벌 협력 분야 B
글로벌 협력을 통해 비용과 자원 공유,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융합 촉진 등

기술 안보
9. 대외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분야 관세 부과 및 기술 관련 통제

10. 대중/자국민 보호 분야 안전, 보안 등

자료: 저자 작성.

3. 기존 문헌 조사

가.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에 대한 이해

기존 문헌에 따르면 정부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

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① 정부가 민간

(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며, ②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

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1)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

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

11) 최병선(1992),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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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항을 행정규제라 정의하고 있다.12) 또한 정부가 어떤 기준을 세워 민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규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령·

규칙을 만들어 현 상황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규제이자 정부의 모습이

므로 정부 재정 집행 결정 과정에도 규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13)

이렇듯 규제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데 있다.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로 지시와 명령, 벌칙을 통해 시민의 선

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하여 민간의 행위를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변화시

키는 것이 규제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영원한 규제는 없으며, 처

음 설계된 목적과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규제는 폐기, 개선 또는 재설계해

야 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14) 또한 규

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복잡한 우리 현실 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으므

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갖는 동태성으로 인해 규제 개념이 간단하지 않다

는 의견도 상존한다.15)

불합리한 규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규제 개

혁이라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로 규제 개혁이란 정부나 단체의 규제 정책을 새

롭게 고치고 정비하는 일을 의미한다.16) 『규제 개혁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규

제 개혁의 의미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

이 서로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의 목적은 첫째가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

화이고, 둘째가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간 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부정부패 추방 및 규제 제도의 국제화를 목적으

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7)

12) 「행정규제기본법」.

13) 이혁우(2009); 이주호, 최창용 편(2018), p. 42.

14) 강명철 외(2023), p. 17.

15) 이혁우(2009), pp. 348~349.

16) 국립국어원, 우리말샘(검색일: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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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근거하여 규제 개혁이란 “정책목

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규제의 정도가 적정한지 또는 시대 상황에 따라 바

람직한 수준인지를 평가하여 비규제적 정책대안을 수립하거나, 보다 유연하고 

시장친화적인 대안을 도입하여 규제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

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

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규제 개혁의 목적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18) 이렇듯 규제 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경

제를 회생시킬 수도 있고 침체시킬 수도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

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제 규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19)

다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규제 개혁을 두고는 생각보다 많은 오해가 존재

한다는 점이 다수의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다.20) 이 문헌들에서 규제 개혁은 이

로 인해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의 정치·경제적 논쟁에 함몰되어 버리

는 경우가 많으며,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규제로 보호받는 

집단을 위협하는 것으로 매도되거나 새롭게 진입이 가능해지는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서 소개되고 있다.21) 마지막으

로 규제 개혁은 법령이나 지침, 가이드와 같은 규제 근거를 바로잡는 데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규제 개혁을 통해 바뀐 기준이나 제도가 규제가 적용되는 현장

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규제 개혁의 취지가 비로소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22)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현황을 논의하기에 앞서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 분야 규제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확인해 보겠다.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이란 

17) 『규제 개혁백서 2012』, p. 20.

18)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규제 개혁 의의 및 목적」(검색일: 2024. 11. 4.).

19) 강명철 외(2023), p. 88.

20) 이혁우, 김진국(2015); 이혁우(2017), pp. 3~13; 이주호, 최창용 편(2018), p. 49.

21) 이주호, 최창용 편(2018), p. 49.

22) 위의 자료,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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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응용과학, 공학 따위를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을 통틀어 일컫는다.23) 「과학기술기본법(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제27조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

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을 규정하고 있다.24) 반면 과학기술 분야 규제에 대한 정의나 범위는 기존 문

헌에서 명확하고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정부도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 범

위에 대해 내용 면에서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규제가, 관리 주체 면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할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규제가 주로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25)

이에 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환경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정의에 따르면 신산업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산업 분야로서 AI, 챗 

GPT, 미래형 모빌리티와 같은 최첨단기술에서부터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같은 

새로운 바이오 헬스 서비스까지 전 분야에서 신기술, 콘텐츠 등 새로운 생활 방

식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산업 분야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26) 신기술이란 국

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한 기술로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이다.27) 과학기술 분야는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내용 면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부분의 중요성이 더 커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와 

신기술 분야를 명확하게 나누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의를 따를 예정이다. 신기술·신산업이 연구개발, 생산, 제공 및 거래 등

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취함에 따라 실제 그 구현 과정에서 기존의 

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검색일: 2024. 11. 6.).

24) 정근하, 도계훈, 최한림(2014), p. 7.

25) 이재훈 외(2018), p. 11.

26) 기획재정부, 「정책 기획영상, [친절한 경제 돋보기] 쑥쑥 커라 신산업~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검

색일: 2024. 11. 4.). 

2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제2조(정의)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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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와 충돌하거나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빠른 과

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관련 법규 등 제도가 못 쫓아가는 규제 지체 현상이 발생

하면서 관련 분야 생태계 조성 및 기술 경쟁력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규제 혁신을 위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주호, 최창용 편(2018)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

이 절실하며, 그 추진의 핵심에 규제 개혁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기존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위험·고가치의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 플랫폼, 상품, 산업은 물론이고 규제의 혁신까지도 끊임없이 창출하

도록 기업가, 연구자, 투자가, 공무원, 시민 등이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

도록 진화하는 체계를 혁신 생태계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

해서는 정부 개혁과 규제 개혁이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규제 

개혁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28) 이외에도 이재훈 외(2018)은 과학기

술 분야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

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29)

해외 문헌에서도 여러 연구에서 규제란 혁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서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그 아이디어의 구현을 차단할 수 있으며,30) 투자 위험

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고, 자금을 가치 있는 R&D로 유도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31) 또한 Eggers et al.(2023)은 최근 과학기술의 대대적인 변화

가 규제 환경을 변화시킴에 따라 규제 당국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혁

신을 장려하고 있는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규제 기관은 투자를 장려하

고, 규제를 간소화하며, 업계 모범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

고 기술한 바 있다.32)

28) 이주호, 최창용 편(2018), p. 22.

29) 이재훈 외(2018), p. 9. 

30) Ambec et al.(2013); Stewart(2010); Pelkmans and Renda(2014).

31) Pelkmans and Renda(2014); Stewart(2010); Blind(2012).

32) Eggers et al.(2023. 3. 23.), “Regulation that Enable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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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기술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며 혁신의 물결이 AI, 생명공

학, 양자 컴퓨팅 등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는 현

시점에, 새로운 미지의 영역, 변화하는 목표, 관리해야 할 위험을 가진 규제 거

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람, 환경,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민첩하고 기술 중립적이며 위험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인 

관점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33) 

연구개발, 생산, 제공 및 거래 등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취하면서 

그 구현 과정에서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하거나 법·제도의 미비나 규제 공백 

등의 이슈를 겪게 되는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속에서 혁신의 의미는 불확실

한 상황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기존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위

험·고가치의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끊임없는 노력까지도 규제 혁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이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

로 R&D 강화 및 혁신적 규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규제 혁신 전략에 관한 최근

의 연구는 몇 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선진국의 신성장동력·과학

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 분야다. 정남철 외(2023)의 연

구가 대표적인 최근 연구로, 경제성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제4차 산업혁명

을 비롯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일본)의 Horizon Europe 및 France 2030 등 신성장 전략

(연구·혁신 프로젝트)과 규제 법제 동향 조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33) OECD, “Regulation Innovation”(검색일: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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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4.0 전략의 추진 방향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혁신 생

태계 조성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전략에 관한 연구(이주호, 최창용 

편 2018; 박정수 외 2023) 분야다. 박정수 외(2023)의 연구에서는 모빌리티/

핀테크 등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방향을 제안하면서, 영국·미국

의 규제 정책 방향도 조사하였다. 셋째는 혁신적 규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 분야다. 채종헌, 김성근, 홍승헌(2022)의 연구에서는 신산업 규제 개

혁과 이해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규제 개혁의 방향성, 거버넌스, 

규제 심사/모니터링/영향 평가, 규제 갈등 관리 역량 분야에서 성공적인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계층적 분석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영국

과 EU의 규제 혁신 관련 갈등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과

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들이 특정 한 분야에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여

러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기술마다 다른 접근 방식을 취

한다는 특성을 파악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 

분야 및 주요 기술별 규제 혁신 전략들을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빠른 속도

로 변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미래 규제 환경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

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28 •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분석 연구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채종헌, 김성근, 

홍승헌

(2022)

박정수 외

(2023)

정남철 외

(2023)
본 연구

주요

연구 분야

신산업 규제 개혁과 

이해갈등 및 

성공적인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디지털 전환 시대, 

신산업의 규제 개혁 

연구

주요 선진국의 

신성장 전략 

(연구·혁신 

프로젝트)과 규제 

법제 동향 분석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분석

규제 혁신

연구 분야

신산업 규제 혁신과 

갈등 조정 및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

신산업(서비스 

산업) 규제 개혁 

분석 및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방향

주요 6대 선진국 

최근 규제 법제 동향

주요 3대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규제 혁신 

전략 분석

규제 혁신

주요 세부

연구 분야

방향성, 거버넌스, 

심사/모니터링/

영향 평가, 갈등 

관리 역량 분야 정책 

우선순위 도출

모빌리티,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규제 이슈 및 

법제도 미비 분석

주요 6대 선진국 

최근 규제 법제 동향

주요 4대 

과학기술별 

거버넌스·제도, 

생태계 조성 및 기술 

안보 측면 규제 혁신 

세부 전략 분석  

접근 방식
계층적 검토

(AHP 분석)
종합적 검토

신성장 프로그램별 

종합적 검토

과학기술별 다면적 

및 종합적 검토

해외 조사 국가 영국, EU 영국, 미국
EU,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미국, 영국, EU

해외 사례 조사

주요 내용 및 범위

규제 혁신 관련 갈등 

해외 사례로만 

조사·분석

보고서의 

일부분에서 영국 및 

미국의 

거버넌스·제도·

전략 규제 방향 조사

6개국 규제 법제 

최신 동향 조사

선진 3개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❶거버넌스·제도/
❷생태계 조성 및 

발전/❸기술 안보

전략 분석

해외 조사

과학기술 분야

(또는 해외 조사

 신성장 프로그램)

- -

Horizon Europe, 

France 2030, 

하이테크 전략, 

Moonshot 

프로그램 등 

선진 3개국 

반도체, AI, 양자, 

첨단바이오 분야 

기대효과 -

신산업(서비스 

산업) 분야 규제 

개혁 방향 제시 등

‘신성장 4.0전략’의 

미흡한 부분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국내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대안 제시 등

기타 - - -

우리나라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 현황 조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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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정책 환경

1. 미국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가. 미국 과학기술 정책 환경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면서 세계 최강자로 자리 잡은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

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외부 도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절대적 우위 확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호작용(부처 간 협력 포함)’, ‘군·산·학·연으로 이어지

는 대규모 협력’ 등이다. 특히 규제 프레임·정책에서도 이러한 골자가 유지되

면서 미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입법적 노력, 전략적 우선순위, 내외

부 영향의 상호 연관성이 강력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이 국가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은 최근 몇 년 동안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기술 

안보와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

진해왔다.34) 대표적인 연방 법안으로 2022년에 제시된 「반도체와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및 IRA라고 알려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다.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혁신 촉진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전략적 이익과 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중 패권 경쟁에 의한 기술 경쟁 격화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핵심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의 기술과 함께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정보 과학 

34) University of Miami(2024), “Techno-nationalism trend fuels global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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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

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심주의의 부활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 안보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규제 프레임·규제 정책에서도 이와 같은 골자가 유

지되어서, 미국의 과학기술 글로벌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핵심 과학기술을 보

호·육성하기 위한 법률·제도·정책 관련 규제 혁신 전략을 통해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또 다른 예시로, 미국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연방정

부의 강력한 보조금(또는 세액공제) 정책 등 규제 혁신 정책을 통해 미국의 전

략적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표준 개발에 동맹·우호국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립 단계에서부터 미국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투영하

려는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을 나타내는 가장 포괄적인 세 가지 전략·정책 

보고서는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신흥 기술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그리고 2023년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신흥 기술 표준 전략(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이다. 주요 내용은 [표 2-1]과 같다. 

우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10월 15일 「핵심·신흥 기술 국가 전략」

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목적은 수출 통제 강화,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지적재

산권 보호, 동맹국 협력, R&D 및 제조업 투자 확대를 통한 미국의 핵심 및 신

흥 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의 기술 도

전 대응 및 국가 안보와 경제적 경쟁력 강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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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미국의 핵심·신흥 기술 관련 주요 국가 전략

전략 내용

핵심·신흥 기술 국가 전략

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2020)

 2020년 10월 트럼프 정부에 의해 발표

목적: 기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 안보적 이익 증진

을 위해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반도체, 우주 

기술 등 중요한 20가지의 핵심 및 신흥기술 영역 제시

전략: 국가 안보 혁신 기반 촉진(STEM 교육, 고급 기술 인력, 초기 단계 

R&D에 대한 투자, 혁신 친화적 규제, 벤처 캐피털 투자 장려, 정부, 학

계, 민간 부문 간 협력 강화), 기술 우위 보호(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

한 관계 구축, 규칙 강화 및 협정 이행,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하에 

공동 원칙 수립)

핵심·신흥 기술 표준 전략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2023)

 2023년 5월 바이든 정부에 의해 발표

목적: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민간 주도 표준화’

에서 ‘국가 지원 표준화’로의 전환, 동맹국들의 광범위한 참여 유도

 8대 실천방안: CET 표준 개발 투자 증대, 위험·보안·회복탄력성을 위한 지

원 확대, 국제표준 개발에 민간 부문 참여 장벽 제거, 공공-민간 부문의 소

통 개선, 동류국가와 파트너십 강화, 새로운 표준 업무 인력 교육 및 양성, 

동맹국과의 파트너십 및 협력 강화, 표준 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 촉진

기술 분야: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

술,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 생명공학 기술, 위치·항법·시각 기술, 디

지털 인증 인프라 및 분산원장 기술, 청정에너지 발전 및 저장, 양자정보 

기술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2022)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효

목적: 미국 내 급등한(2022년)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

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지출), 의료비 지원(지출), 약값 개혁

(수입), 법인세 인상(수입) 등을 포함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하며,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

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대당)의 절반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

해 공급받아야 하며, 그 비율은 2024년 40%에서 2026년 80%까지 확

대 예정.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북미에서 제조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율은 2029년 100%까지 확대 예정. 2023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자료: 윤정현(2023); 황경인(2022) 내용을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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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이 전략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우주 기술, 자율 시스템, 첨단 제조, 생

명공학, 데이터 과학 및 저장, 분산원장 기술, 에너지 기술, 인간-기계 인터페

이스 등과 같은 20개의 핵심 및 신흥기술 분야를 지정했다. 주요 핵심전략으로

는 STEM 교육 투자, 첨단기술 인력 양성, 초기 단계 R&D 지원, 혁신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 정부·학계·민간 부문 간 협력 강화와 같은 국가 안보 혁신 기

반 촉진 전략과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관계 구축, 규칙 강화 및 협정 이

행,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하에 공동 원칙 수립, 국내외 협력을 통한 안보 

방어 등과 같은 기술 우위 보호 전략이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미국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며 자국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정부는 이와 같은 과학기술 규제 혁신 정책을 통해 더 많

은 미국인들이 고임금 과학기술 직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주도

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특히 이 법안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기 위

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 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 비율 

이하로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재하려는 의

도가 있다.35)  

우선 인플레이션 감소와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최상위 부유층 및 거대 기

업들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 한

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및 기업 과세 개편 등에 7,370억 

달러를 투입하여 재정적자 해소,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책 마련, 의료보험 

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기후

변화 대응 투자 강화 및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반 강화와 사회 전역 전기차 보

급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전기차 산업을 육성

35) 황경인(202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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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광물 조달 비율과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에 대한 보조금

이 각각 최대 3,750달러씩으로 설정돼 있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때만 전액

을 받을 수 있는데, 친환경 신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36) 

2023년 5월 4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핵심·신흥 기술 표준 전략은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민간 주도 표준화에서 국가 지원 표준

화로의 전환, 동맹국들의 광범위한 참여 유도를 그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히 투자, 참여, 인력, 공정성과 포용성이라는 4대 부문별 목표를 중심으로 이

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별 실천방안이 해당 전략에 포함된다. 이 전략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미·중 기술 경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제 표준 

시스템의 탈동조화 가능성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미국 주도의 표준 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미국의 핵심·신흥 기술 표준 전략 관련 기술 분야는 [표 2-2]

와 같다. 

표 2-2. 미국의 핵심·신흥 기술 표준 전략 8대 기술 분야

기술 분야 활용 분야 및 경제·안보적 파급력

통신 및 네트워킹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상호 작용하는 기준 방식에 극적인 변화

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 및 네크워킹 기술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글로벌 경제, 사회 및 정부의 모든 구석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혁신과 역량을 지원하는 기술

인공지능·머신러닝
산업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 혁신을 이루어 리스크가 관리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기술

생명공학 기술
모든 국가의 보건, 농업 및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칠 기술

국가, 시민, 건강한 생태 환경을 지원하는 기술

위치·합법·시각(PNT)
전략망, 통신, 인프라 및 모바일 장치, 모든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기술로서 비상 대응 가능

디지털 인증 인프라 및 분산원장 기술 다양한 주요 경제 부문에서 점점 영향력 확대 중

36) 황경인(2022), p. 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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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기술 분야 활용 분야 및 경제·안보적 파급력

청정에너지 발전·저장
에너지의 생성·저장·분배, 기후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활

용, 에너지 생산 시설의 기술 보안에 중요

양자정보 기술
양자역학을 활용하여 주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의 저장, 전송 조작 또는 측정에 활용

자료: 윤정현(2023) 내용을 저자 정리.

나. 미국 과학기술 관련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

미국의 과학기술 규제 프레임워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안전하고 윤리적

이며 효과적인 발전 및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정)과 제도, 기술 통

제(인력과 지식재산권), 보조금 및 재정 지원 정책, 체계와 거버넌스(윤리 포

함), 지역 혁신 등의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포괄한다. 이러

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과학기술 

혁신의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하고, 둘째,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 기회 및 위험을 해결하며, 셋째, 다양한 사회적 요구 해결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혁신과 윤리적 연구 관행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세부 과학기술별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전반

적 과학기술 규제 프레임워크에 기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환경 규제, 지식재산

권(IP),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 보호무역 강화 관련 규제를 먼저 살펴본다.

1) 환경 규제

환경 관련 규제들은 보통 공중보건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연

구개발 및 혁신 활동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국가환경정책

법(NEPA)」은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에 법으로 서명된 미국의 대

표적인 환경법이다. 이 법은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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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연방기관이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

기 전에 제안된 조치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환경 평가

(Environmental Assessment)와 환경 영향 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의무화하여 연방정부 지원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환

경을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국가환경정책법」은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이 초래하는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환경 결과를 예

측하고 이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혁신과 과학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

도록 보장하고 있다.

표 2-3. 「국가환경정책법」과 R&D

분야와 영향 세부 내용 실용적 함의성

환경 평가
R&D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의무화 

잠재적 생태학적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자금 조달 고려 사항
환경 검토에 따라 달라지는 연방 자금 

조달 프로젝트

자금 및 범위의 잠재적 지연 또는 수정 

가능성

프로젝트 계획  환경 고려 사항 통합 
 연구 설계의 환경 위험 사전 예방적 

관리

 학제 간 접근 방식 협력 환경 연구 장려 학제 간 과학 협력 촉진

투명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개 책임 및 이해관계자 참여 증가

의사 결정 프로세스  포괄적인 환경 영향 정보 제공
환경 맥락에 맞는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 진행

기간 고려 사항
국가환경정책법 검토를 통해 프로젝트 

일정 연장 가능
전체 검토에는 평균 약 4.5년 소요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3. 12. 28.),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An Overview.”

「독성물질 관리법(TSCA: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기반

한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연구개발 규제 

프레임워크는 환경 안전을 보장하면서 과학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화학적 물질을 사용하는 연구 분야의 연구자는 이러한 규정

을 준수하여 자신의 연구가 국가 환경 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6 •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분석 연구

TSCA에 의거하여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 독성물질의 경우, EPA는 화

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개발 기관에 연구개발 목적의 통지요건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물질은 연구 목적으로 ‘소량’으로만 제조하거나 가공해야 

하며, 이러한 연구개발용 물질은 소비자에게 유통할 수 없다. 또한 기관은 연구

개발 물질을 외부 제공 시, 수신자에게 연구개발 전용임을 알리고 알려진 건강 

위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합법적인 연구개발 활동에는 물질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특성, 성능 또는 생산 특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하며, 폐기 시 환

경보호국은 매립지 또는 산업 폐기물에 혼합하여 소량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을 폐기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

2) 지식재산권(IP) 관련 규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는 연구개발에 관련된 발명가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미국의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사람과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되어왔다. 우선 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해 장기 기술개발

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를 장려하고, 연구 결과의 광범위한 배포를 보장하며 지

식재산권 시스템의 잠재적 오용을 최소화한다. 또한 합법적인 지식재산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특허에 도전하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한다. 즉 

지식재산 분야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함으

로써 연구개발 투자를 보호하며, 중요한 신흥 기술 분야의 기술 리더로서 미국

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미국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지식재산권 규제 프레임워크는 몇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37) 첫째, 입법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국은 

R&D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37)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2020), “IP Management in the U.S. Fede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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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에 제정된 행정명령(EO10096)을 통해 연방정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유래한 발명을 인정했으며,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Patent and Trademark 

Act Amendments)」의 개정안인 「바이-돌 법(Bayh-Dole Act)」을 통해 미연

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연구소, 대학, 비영리 연구소 등의 연구 결과를 해

당 기관이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허가했다.38) 또한 

1980년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 혁신법(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of 1980)」 및 이를 기반으로 수정된 1986년 「연방 기술 이전

법(FTTA)」을 통해 다른 기관의 연방정부 소속 연구소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부 

기관이 발명과 기술에 특허를 출원하여 라이선스 계약이 될 때 로열티의 일부

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미국 특허청(USPTO)과 같은 연방기관은 지

식재산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지역에는 특허청 예하 기술 이전 

사무소들이 존재하며, 이 사무소는 발명 공개, 권리 결정, 특허 출원 및 라이선

스 계약, 기술 가치 평가, 마케팅 및 라이선싱 전략을 포함한 IP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또한 미국은 연구개발과 그에 따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

센티브 및 정책을 수행한다. R&D 세금 공제를 통해 혁신을 장려하며, 임시 재

산권 부여를 통해 특히 바이오 제약 및 반도체 칩 설계와 같이 상당한 선행 투

자가 필요한 분야의 발명과 혁신을 장려한다.39)

최근 미국은 지식재산권 시스템 강화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3년 「적격성 회복법(PERA: Patent Eligibility Restoration Act)」 

및 경제적으로 중요한 2023년 「미국 혁신 리더십 촉진 및 존중법(PREVAIL: 

Promoting and Respecting Economically Vital American Innovation 

Leadership)」을 통해 특허 적격 주제를 명확히 하여 중복 소송을 줄이고 특허 

무효화 기준을 높이고 있다.

38) 정태현(2021), p. 208.

39) 단국대학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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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 규정(예: GDPR, CCPA)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은 중요한 규

제 영역이 되었다. 아래에 제시된 규제 프레임워크는 연구 환경에서 민감한 정

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정보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다양한 법과 규정을 통해 연구개발 조직은 이러한 기본 전제를 연구 

프로세스, 데이터 관리 관행 및 협업 프로토콜에 통합해왔다.

첫째, 1996년에 제정된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은 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에서 환자의 건강 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제한다. 이 법에 의해 연구 

데이터 개방 시(데이터의 비식별화) 사전동의 절차를 가져야하며, 연구자는 엄

격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여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윤리적 기준을 

유지해야한다. 

둘째, 2018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은 주 차원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규

정의 선례가 되어 다른 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연구자는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관해 명확한 공지를 해야하며, 피실험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관한 권리(개인정보 삭제 요청 등)를 부여한다. 

셋째, 2002년에 제정된 「연방 정보 보안 관리법(FISMA: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은 정부 정보 시스템 보안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연방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정보 보안 프로

그램을 구현해야 하며, 연구 데이터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조

치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FISMA 규정 준수를 위해서 정기적인 보안 평가와 

보고가 필요하며 연방 정보 시스템을 다루는 연구원은 보안 인식 교육을 받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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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과학기술 관련 주요 규제 조정

미합중국이라는 국가명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 규제 혁신 분야에

서 연방정부와 더불어 주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과학기술 정

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서는 연방-주-지방 정부 및 연구개발 기관 간 조율이 필

수적이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기관 간 조정을 담당한다.

첫째, 연방정부의 조정 기능이다. 과학기술 규제 프레임워크를 위해 연방정

부는 기관 간 위원회 및 실무 그룹을 운용한다. 이 위원회와 그룹에서 여러 연

방기관의 대표자들이 모여 과학기술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며, 여러 부서 간

의 협업을 촉진한다. 대표적인 예로 다양한 연방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

성되어 정책 개발 및 시행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를 들 수 있다. 또한 연방기관은 공동연구 이니셔티브를 통해  팬데믹

이나 사이버 보안 위협 해결과 같이 학제 간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

하기도 한다. 

둘째, 주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조정이다. 연방정부는 과학기술 정책 시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나, 많은 주에서 자체 과학기술 기관을 설립하여 주정부의 우

선순위를 국가 목표(연방정부의 방향성)와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

히 이러한 기관은 주로 농업, 재난 대응, 의료 등 지역의 연구 수요에 초점을 맞

추는 경우가 많다. 주정부는 과학기술 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종종 연방법

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역적 우려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혹은 수요 기반형 법

을 제정하기도 한다. 주 규제 당국과 연방기관은 상호 조정을 통해 환경 보호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중요한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을 보장한

다. 또한 주립대학과 같은 공립 고등교육기관은 연구 및 교육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연방기관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파트너이자 중재자로서 지역 혁신 생

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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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가. 영국 과학기술 정책 환경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

나 침공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여전히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영국정

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2월 과학기술 전담 부처

인 과학혁신기술부(DSIT: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를 출범시키고 영국의 안보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저성장을 극복하고자 핵심 기술을 식별하고, 적

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인재와 기술 육성 등을 통한 영국의 핵심 기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장기 비전 전략인 ‘과학기술 프레임워크’

를 발표하였다.40) 영국의 과학기술 프레임워크는 10대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데, 영국정부는 이를 통해 5대(AI, 공학생물학, 차세대 통신기술, 반도체, 양자 

기술)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

를 발표하였다. 국가 AI 전략(National AI Strategy)41)에 이어, 후속 정책으

로 국가 반도체 전략(National Semi-conductor Strategy)42) 및 국가 양자 

전략(National Quantum Strategy)43)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영국 과학기술 프레임워크 10대 정책 방향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세계 

최고의 혁신 친화적 규제 형성 및 글로벌 기술표준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통해 

40) GOV.UK(2023b), “Science & Technology Framework-taking a systems approach to UK 

science & technology.”

41) GOV.UK, ‘National AI Strategy’; GOV.UK, “New ten-year plan to make the UK a global AI 

superpower(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1. 4.).

42)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in UK(2023c. 5. 19.), “National semiconductor 

strategy.”

43)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in UK(2023b. 3. 15.), “National Quantum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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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규제 조율과 표준 및 규제 제정을 주도하자는 정책 방향도 제시하였

다. 영국 과학기술 프레임워크 10대 정책 방향의 자세한 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영국 과학기술 프레임워크 10대 정책 방향

10대 정책 방향

1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기술에 대한 전략적 우위 식별, 추구 및 달성

2
인재와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과학기술의 강점과 목표를 국내외 

에 홍보

3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 및 공공 투자 촉진

4 기존에 개발 및 구축된 재능과 기술 활용

5 혁신적인 과학기술 스타트업과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6 공공부문 조달을 통한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정부의 구매력 활용

7 전략적 국제협력 참여, 외교 및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과학 및 기술 환경 형성

8 최고 수준의 물리적/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연구자 접근성 보장

9 브렉시트 이후 세계 최고의 혁신 친화적 규제 형성 및 글로벌 기술표준에 대한 영향력 강화

10 공공 부문 전반에 걸친 친혁신적 문화 조성을 통해 공공 서비스 운영 방식 개선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과학기술 동향」(검색일: 2024. 11. 4.).

나. 영국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 혁신 전략

영국정부는 2020년 기술 발전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 추진 전

략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 혁신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 백서에서는 

4대 도전 과제(인공지능·데이터 경제, 고령화 사회, 클린 성장, 미래 이동성)  

및 해결해야 할 6개 중장기 규제 혁신 과제(미래 대비, 결과 중심 규제 설계, 혁

신 실험에 대한 지원, 규제 접근성 향상, 대화와 참여를 통한 소통 기반 규제 혁

신, 세계를 선도하는 규제 혁신)를 제시하였다.44) 

이 백서에서는 혁신(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업무 방식, 새로운 제품 및 서

비스, 새로운 기술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은 경제의 생산성을 개선

44) HM Government(2019), “Regul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2 •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분석 연구

하고 가장 시급한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혁신은 산업 전략의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있다.45) 이외 다른 문헌에서 규제란 

혁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그 아이디어의 구

현을 차단할 수 있으며(Ambec et al. 2013; Stewart 2010; Pelkmans and 

Renda 2014), 투자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고, 자금을 가치 있는 

R&D로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Pelkmans and Renda 2014; 

Stewart 2010; Blind 2012). 또한 규제는 소비자의 신뢰와 수요에 영향을 미

치고 기업의 시장 진입 또는 퇴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BERR 

2008; Blind 2012; OECD 2012). 이렇듯 규제는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기

업과 사회가 특정 방향으로 혁신하도록 유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규제 혁신 백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전례 없는 규모, 속도 및 복잡성

을 가지고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첨단 로보틱스와 같은 기술들이 융합되어 물

리적 세계, 디지털 세계, 생물학적 세계 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국가의 거의 모든 산업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

며, 사람, 장소, 기업이 대응해야 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창출할 것이라 언급

하고 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제시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더 넓은 경

제를 위한 4대 도전 과제를 설정하였다. 영국 산업을 위한 4대 도전 과제는 △영

국을 인공 지능과 데이터 혁명의 선도 국가로 만드는 것, △청정 성장 전환을 

통해 영국 산업에 미치는 이점을 극대화하는 것, △모빌리티의 미래를 형성하

는 데 있어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것, △혁신의 힘을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6개 규제 혁신 과제로는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 위

해 규제 개혁에 앞장서는 것,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이 충분히 

유연하게 결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 △새로운 기술의 돌파구 마련을 

4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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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감독하에 혁신 기술에 대한 실험(experiment), 

테스트(testing) 및 시험적용(trialling)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

진할 것, △혁신가들이 규제 환경을 탐색하고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기술 혁신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 사회 및 업계와 소통할 것, △혁신적

인 제품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

력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규제 혁신 백서」는 이러한 여섯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며, 모두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제

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지원하는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전략 추진

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46) 

1) 미래 대비(Facing the Future)

첫째 규제 혁신 전략과제로서 영국정부는 영국을 미래 산업의 선두에 세우

기 위해 혁신의 조기 도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기술 혁신의 영향을 파

악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도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제 개혁에 대해 정부에 

자문하기 위해 미래규제대비위원회(RHC: Regulatory Horizons Council)를 

설립하였다.47) RHC의 설립 목적은 △정부 전반의 기존 업무와 데이터를 기반

으로 기술 혁신과 트렌드에 대한 미래 환경을 스캔하고, △사람, 비즈니스 및 

환경을 위해 잠재력이 높은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과 광범위한 영향을 

식별하며, △신흥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신속하고 안전한 도입을 촉

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의 광범위한 우선순위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는 것이다.  

RHC는 영국을 미래 산업의 선두에 세우기 위해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와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준비할 예정이다. 

46) Ibid.

47) Naver, 영어사전(Regulatory Horizons Council에 대한 번역, 검색일: 2024. 11. 5.). Regulatory 

Horizons Council은 규제 호라이즌 위원회 또는 미래규제대비위원회 등으로 기존 연구에서 명명하

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HRC의 목적을 드러내는 명칭인  ‘미래규제대비위원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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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중심의 규제(Focusing on Outcome)

둘째 규제 혁신 전략과제는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혁신이 번창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유연한 규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규제 지침

(regulatory guidance), 실천 강령(codes of practice) 및 산업 표준(industry 

standards)을 더 잘 사용하여 기업에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백서에서는 오

늘날 처방적 법안(Prescriptive legislation)은 기업에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지

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식 접근 방식을 고착화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 결과 중심의 ‘기술 중립적(tech-neutral)’ 

법안은 시민과 환경을 위한 ‘실제’ 결과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이러한 방식

은 기업에게 그 결과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비즈니스 모델, 실천 방식을 더 자유롭게 실험

할 수 있도록 해 혁신을 장려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영국 규제 당국은 ① 혁신 테스트(Pilot an Innovation Test)를 시범 운영

하여 규제 법안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대안 개발 및 평가, △정책 제

안에 대한 협의 및 이해관계자 참여, △법률의 설계, 도입 및 시행, △법률의 모

니터링, 평가 및 검토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다. 이 혁신 테스트 시범 기간에 규

제 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는 정부가 중요한 새로운 규

제 법안을 개발하는 방식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혁신 테스트(Innovation 

Test)의 적용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혁신 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② 법안 시행 후 사후검토(Post-Implementation Reviews of Legislation)

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나 접근 방식이 법률에 ‘고정’되어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할 것이고, ③ 규

제 당국이 지침, 실천 강령 및 기타 규제 메커니즘을 검토하여 혁신을 원하는 

기업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할 것이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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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에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다른 기업에는 명확한 

규정 준수 경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다. ④ 관련 기관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 개발 및 검토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

시할 예정이다.

3) 혁신 실험에 대한 지원(Supporting Experimentation)

셋째 규제 혁신 전략 과제로서 영국 규제 당국은 혁신 경제를 지원하는 데 있

어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규제 감독하에 혁신 기술에 대한 실험

(experiment), 테스트(testing) 및 시험적용(trialling)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돌파구 마련을 지원하고 촉진하고자 한다. 

규제 당국이 기술 혁신에 발맞춰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① 규제 당국의 선도 펀드(Regulators’ Pioneer Fund 

in future) 확장 사례를 검토할 예정이고, 향후 각 지역에서 혁신 기술에 대한 

테스트와 시험 적용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② 규제 당국의 

선도 펀드를 지방 정부(local authorities)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

정이다. 또한 ③ 규제 기관 전반에 실험 문화를 조성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규제 기관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4) 규제 접근성 개선(Improving access)

넷째 규제 혁신 전략 과제는 혁신가들이 규제 환경을 탐색하고 규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규제 당국은 혁신가들이 규제 환경을 탐색하고 

적시에 새로운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영국 규제 

당국은 기업들이 규제 환경을 헤쳐나가고 적절한 규제 기관의 제안에 적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①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Digital Regulation Navigator 

for businesses)에 대해 상담할 것이고, ② 규제 당국의 선도 펀드(Regulators’ 

Pioneer Fund)를 통해 혁신가를 위한 전문 규제 자문 서비스에 더 많은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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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개발 중인 혁신가들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5) 대화와 참여를 통한 소통 구축(Building Dialogue)

규제 당국은 기술 혁신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 사회 및 산업계와 소통함으

로써 혁신가들에게 영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다. 규제 당국은 혁

신가와 대중이 영국의 규제 체제에 확신을 갖기를 바라며, 규제 당국은 기술 혁

신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 및 업계와 소통할 것이다. ① 규제 

당국은 RHC에 규제 혁신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파

악하도록 요청할 것이고, ② 기술 혁신에 발맞추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

한 공공 참여 방법에 대한 지원, 조언 및 모범 사례를 정책 입안자 및 규제 당국

과 공유할 것이다. 또한 ③ 규제 당국이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이 시험대에 오를 때 대중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이 실험 이니셔

티브(예: 규제 당국의 선구자 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이니셔티브)에 대중

과의 대화를 도입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6) 세계를 선도하는 규제 혁신(Leading the World)

마지막 전략 과제로서 규제 당국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한 규

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다. ① 신기술에 대한 규

제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AI 및 머신 러닝, △자율 및 도시 

이동성, △드론과 미래 영공(airspace), △정밀 의학과 같은 영국의 산업 전략 

대도전 과제(UK’s Industrial Strategy Grand Challenges)에 부합하는 혁

신 분야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하

여 신흥 디지털 경제의 규제 과제를 모색하고 있으며, ③ 국제 및 지역 표준 조

직의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하에 혁신가들이 국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제2장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정책 환경 • 47

협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6개 중장기 규제 혁신 과제 분야의 주요 계획에 대한 요약은 [표 2-5]와 같다. 

표 2-5. 영국이 추진해야 할 중장기 규제 혁신 6대 과제 

규제 혁신 과제 주요 추진 계획

①미래 대비(Facing the Future) - 미래규제대비위원회(Regulatory Horizons Council) 설립

②결과 중심의 규제

(Focusing on Outcome)

- 결과 중심의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규제 지침

(regulatory guidance), 실천 강령(codes of practice) 및 산

업 표준(industry standards)을 더 잘 사용하여 기업에 명확

성을 제공

- 혁신 테스트(Innovation test) 시범 운영

③혁신 실험에 대한 지원

(Supporting Experimentation)

- 규제 감독하에 혁신 기술에 대한 실험(experiment), 테스트

(testing) 및 시험적용(trialling)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및 촉진

- 규제 당국의 선도 펀드(Regulators’ Pioneer Fund) 연장 사

례 검토

④규제 접근성 개선

(Improving access)

- 비즈니스를 위한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Digital Regulation 

Navigator for businesses) 운영

⑤대화와 참여를 통한 소통

    (Building Dialogue)

- 혁신 규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선순위 

파악

⑥세계를 선도하는 규제 혁신

(Leading the World)

- 세계경제포럼(WEF) 센터와 파트너십 설정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확보

자료: HM Government UK(2019), “Regul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3. EU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가. EU 과학기술 정책 환경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향후 EU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서 

‘EU 그린딜(EU Green Deal)’ 정책을 제시하였다.48) 2050년까지 탄소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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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라는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EU의 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 위해 포괄적인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49) 이를 기점으로 

EU는 그린 산업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EU의 그린 산업 주요 정책 이

정표는 [표 2-6]과 같다. 

 

표 2-6. EU 그린 산업 주요 정책 이정표

일정 정책 추진 목적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

(EU Green Deal) 발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산업, 금융, 

농업 등의 정책 패키지, EU의 녹색경제 전환 추진

2020년 1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발표 그린딜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방안

2020년 3월 신순환경제 행동계획 발표 자원순환 요건 강화, 에코디자인 요구 조건 강화

2021년 6월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채택
그린딜 법적 기반

2021년 7월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 

(Fit-for-55) 발표

203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 목표, 배출권거래제 강화, CBAM 도입 

등50)

2023년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발표

청정기술 시장 선점, 주요 무역상대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대응, 에너지 위기 대응 등 목적

2023년 8월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New 

Batteries Regulation) 발효

배터리의 생산부터 재사용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규제하며, 배터리의 안전성,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추진.

2023년 7월 채택, 2023년 8월 발효. 배터리 

제조업체는 휴대형 폐배터리를 2027년 말까지 63% 

이상, 2030년 말까지 73% 이상 수거 규정 등51)

2024년 6월 Net-zero industry act 발효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자료: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Green Deal(검색일: 2024. 12. 14.); 장영욱, 오태현, 임유진(2023),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48) European Commission(2019), “A European Green Deal.”

49) KOTRA 해외시장뉴스(2024. 12. 27.), 「EU 에너지 전환 과제 해결을 위한 벨기에의 차세대 프로젝트」.

50) 장영욱, 오태현(2021).

5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adopts new regulation on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검색일: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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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19년 발표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

을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인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2023년 2월 제안하였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유럽 차원의 자체 친환

경 산업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계획은 ① 규제 환경 개선, ② 자금 조달 원

활화, ③ 숙련인력 역량 강화, ④ 교역 활성화의 네 가지 수단을 통해 친환경 산

업 육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청정기술 연

구개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친환경 제품 제조 역량 강화, 핵심원자재 및 숙련인

력 확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산업 측면에서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

정이다.52) 

표 2-7.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규제 환경 개선

예측 가능하고, 일관적이며, 단순화된 규제 환경 제공

-핵심 친환경 기술 관련 기업의 설비 증설과 관련하여 허가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자금 조달 원활화
청정기술 투자 촉진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자금 조달 지원

- EU 보조금 규정의 일시적 완화를 통해 재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숙련인력 역량 강화 친환경 산업 전환 시 필요한 숙련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역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교역 촉진

-희귀광물 등 핵심원자재 확보를 위해 탄력적인 공급망 필요

- 공정무역을 위해 역외 보조금 규정 등 시행

자료: 장영욱, 오태현, 임유진(2023), p. 5.

EU는 역내 친환경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목표 달성을 위

해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2019~24년에 이어 2024~29년

에도 집행위원장직을 연임하면서 2024년 7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차기 집

행위의 경제, 국방, 사회, 정치 및 국제 분야 우선순위 정책 목표를 담은 정책 

52) 장영욱, 오태현, 임유진(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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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Political Guidelines)를 발표하였다.53) 

이 정책 의제 중 하나로 ‘유럽의 지속가능한 번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

운 계획’이 제시되었는데, 친환경·디지털 기술 혁신을 포함한 경제 분야 정책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 분야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즈니스 친화적 

단일시장 구축, 청정산업계획,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연구 혁신 강화, 민간투자 

촉진 및 숙련노동 양성 등이 있다. 특히 유럽 내에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를 개선 또는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체제 제안 및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 범주의 

신규 도입 계획을 언급하였다.54) 이외에도 해당 정책 의제는 유럽 방위와 안보

를 위한 새로운 시대,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모델 구축, 식량 확보와 자연 보호

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민주주의 가치 수호 및 글로벌 유럽 관련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55)56)

이외에도 「EU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유럽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EU는 430억 유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투자 정책을 

추진 중이며, 「EU AI Act」를 통해 AI 관행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U의 반도체 분야와 AI 분야 규제 

혁신 전략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나. EU 통상 규제 및 디지털 시장 규제 정책 환경 

EU는 2019년 12월 향후 EU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서 ‘EU 그린

딜’을 제시한 이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 규제 강화 정책을 지속

53) European Commission(2024. 7. 18.), “Europe’s Choice.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2024~29”를 참고하여 작성함.

54) 장영욱 외(2024), p. 5.

55) European Commission(2024. 7. 18.), “Europe’s Choice.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2024~29.” 

56) 장영욱 외(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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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2024년 7월에는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도입하였다. 나아가 공급망 규제 정책 강화를 위해 

2024년 7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EU의 정책들은 친환경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탄소중립 사회라는 EU

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우리에게는 통상 규제 정책으

로 다가오고 있다. 이외에도 EU는 통상위협 대응조치 규정을 통해 경제적 위협

에 대한 EU의 대응 역량 강화 전략 등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EU가 도입한 친환경·공급망 관련 주요 규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

소누출 방지와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 EU 그린딜 목표 달성 도입을 위해 배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3년 5월 발효되어 2026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및 대상 품목군 내의 특정 전구체(핵심중간재), 특정 다운스트림 제품을 대상으

로 수입하는 기업은 신고서 제출, 인증서 구매 및 제출 등 의무 수행을 통해 생산

주기상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57)

둘째, EU 역내 유통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의  재

활용 기준 강화를 목적으로 2024년 2월부터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

을 시행 중이다. 배터리 규정은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

재 회수 목표 설정, 재활용 원료 최소 사용 비중 적용,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및 배

터리 여권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58) 

셋째, EU 역내 시장 유통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

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24년 발효되었다. EU에 유통되는 식료품, 의약품, 

가축 등을 제외한 광범위한 산업군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전 생애

57) European Commiss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검색일: 2024. 11. 6.). 

58) European Commission, ‘Batteries’(검색일: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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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에서 생산·유통·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환경 조건 및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기준 및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59) 

넷째, EU 역내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

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

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2024년 

7월 발효 후 2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60)

다섯째, EU 역내 핵심원자재의 공급망 강화 및 제3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이 EU 

이사회에서 2024년 3월 최종 승인되었다. CRMA는 EU 그린딜 산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친환경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탄소중립 사회 목표 달성

에 필수적인 EU 내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CRMA는 17개 

전략원자재를 선정하였으며, 2030년까지 EU 전략원자재 연간소비량의 최소 

10%를 역내에서 채굴하고, 최소 40%를 역내에서 가공하며, 최소 25%를 역내 

재활용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고 재활용 비율을 확대한다는 목

표를 설정하였다.61)

여섯째, 제3국의 경제적 강압 위협에 대한 EU의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통상위협 대응조치 규정(Anti-coercion Instrument Regulation)을 마련하

여 2023년 12월 27일부터 발효 중이다. 제3국이 EU 및 회원국에 대한 통상·

투자 제한과 같은 경제적 압력 행사 시, 위협 수준에 비례한 교역/투자/지재권 

등의 대응 조치 실행을 규정하고 있다.62) 

EU의 주요 통상 규제 강화 전략 내용은 [표 2-8]에 정리하였다. 

59) European Commission,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검색일: 2024. 11. 6.).

60)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검색일: 2024. 11. 6.).

61) European Commission, “Critical Raw Materials Act”(검색일: 2024. 11. 6.).

62) European Commission, “Protecting against coercion”(검색일: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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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EU 주요 통상 규제 강화 전략 핵심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일정

1.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 6대 품목의 수입 기업은 신고

서 제출, 인증서 구매 및 제출 등 의무

수행을 통해 생산 주기상 발생하는 탄

소배출량에 대해 탄소배출 비용 부담

2023년 5월 17일 발효되

어 2026년 1월 본격 시행

2. 배터리 규정

(EU Battery Regulation)

역내 유통 배터리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 

강화 목적으로 추진.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재활용 원료 최소 사용 비

중 적용,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및 배터

리 여권 도입 등을 규정

2023년 8월 17일 발효되

어 2024년 2월부터 시행

3.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전 생애주기

에서 생산·유통·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환경 조건 및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기준 및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

2024년 발효

4. 공급망 실사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 활

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전반

의 인권·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 의무 

강화 목적

2024년 7월 발효 후 202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5. 핵심원자재법

(Critical Raw Material Act)

CRMA는 17개 전략원자재를 선정, 

2030년까지 EU 전략원자재 연간소비

량의 최소 10%를 역내에서 채굴하고, 

최소 40%를 역내에서 가공하며, 최소 

25%를 역내 재활용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고 재활용 비율을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

EU 이사회는 2024년 3월 

최종 승인

6. 통상위협 대응조치 규정

(Anti-coercion Instrument

Regulation) 

제3국의 경제적 강압 위협에 대한 EU

의 대응 역량 강화 목적. 제3국이 EU 

및 회원국에 대한 통상·투자 제한과 

같은 경제적 압력 행사 시, 위협 수준

에 비례한 교역/투자/지재권 등의 대

응 조치 실행을 규정

2023년 12월 27일부터 발

효 중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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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EU 주요 디지털 시장 규제 전략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일정

1. 디지털 시장법63)

(DMA: Digital Markets Act)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아 다

른 서비스도 빅테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

하고자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

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

다. 반복 위반 시 20% 부과

- 처음으로 6개 기업, 총 22개 핵심 플랫

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며 본

격적인 빅테크 규제 시작

2024년 3월 7일 

전면 시행

2. 디지털 서비스법64)

(DSA: Digital Services Act)

-불법, 유해 콘텐츠 확산에 대한 대형 플

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총 22개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

색엔진(월간 활성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추가 의

무 부여

2024년 2월 17일 

발효

3. 일반 개인정보보호법65)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자연인(natural person)에 관한 기본권과 

자유(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EU 역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

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통합 규정

2018년 5월 25일 

발효

자료: 하현아(2023), 「EU의 디지털 시장 규제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EU는 통상 규제 전략과 함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

자 디지털 전환 정책인 ‘Europe’s Digital Decade 2030’을 추진 중이다.66) 

이 정책은 EU 역내 디지털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안내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

크로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000억 유로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

다.67) 이 정책의 목적은 디지털 권리·원칙 선언 발표 등으로 EU의 가치 증진과 

63) European Commission, “The Digital Markets Act: ensuring fair and open digital markets”

(검색일: 2024. 11. 6.).

64) European Commission, “The Digital Services Act”(검색일: 2024. 11. 6.).

65) European Commission, “Legal framework of EU data protection”(검색일: 2024. 11. 6.);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April 2016).

66) European Commission, “Europe’s Digital Decade: digital targets for 2030”(검색일: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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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글로벌 질서를 선도하는 것이며, 「유럽 반도체법」 및 「데이터법」68) 등을 

통해 EU 내 디지털 기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장법

(DMA: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빅테크의 EU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것이

다.69)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은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

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처음 제안하였으며, 불

법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4. 소결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과 복잡하고 다층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국가 안보 

강화, 경제적 이익 보호, 과학기술 혁신 촉진, 새로운 도전 대응, 기업가 정신 

및 글로벌 리더십 유지라는 다면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윤리적 고려

사항과 환경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균형 있게 다루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연구 관행도 장려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술 발전의 속도와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 시대에 균형 잡힌 정책 수립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과학기술 규제 혁신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빠르게 변화

하는 기술 환경에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되는 미·중 패권 경쟁 환경 속에서, 미국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연방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또는 세액공제) 정책, 산업경쟁력 확보 및 기술 안보와 

67) European Commission, “First report on the State of the Digital Decade calls for collective 

action to shape the digital transition”(검색일: 2024. 11. 6.).

68) European Commission, “Data Act”(검색일: 2024. 11. 6.).

69) 하현아(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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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호 정책 등 규제 혁신 정책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2020년부터 미국은 

미국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 핵심·신흥 국가기술전략

(CET)을 발표하고, 「반도체와 과학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를 통해 글

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미국 내 핵심 과학기술 분야 제조 기반 등 생태

계 조성 및 기술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규제 혁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과학기술 규제 혁신 전략의 핵심은 ‘외부 도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절대적 

우위 확보’, ‘연방국가와 주정부의 상호작용(부처 간 협력 포함)’, ‘군·산·학·연

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협력’ 등이 될 수 있다.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저성장을 극복하고자 핵심 기술을 식별하고, 적

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인재와 기술 육성 등을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영국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의 장기 비전 전략인 ‘과학기술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5대(AI, 공학생물학, 차세대 통신기

술, 반도체, 양자 기술)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

양한 정책적 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규제 혁

신 백서」에서는 세계 최고의 혁신 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적 발

전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영국정부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국정부는 미래규제대비위원회(RHC)를 설립하여 △정부 전

반의 기존 업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트렌드에 대한 미래 환경을 

스캔하고, △사람, 비즈니스 및 환경을 위해 잠재력이 높은 제품, 서비스 및 비

즈니스 모델과 광범위한 영향을 식별하며, △신흥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

델의 신속하고 안전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의 광범위한 우선 순위

에 대해 정부에 조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RHC는 영국을 미래 산업의 선두에 

세우기 위한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와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에 관

한 정기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향후 EU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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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딜(EU Green Deal)’ 정책을 제시하여 EU 역내 친환경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EU는 통상 규제 전략 강화와 함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디지털 질

서를 주도하고자 디지털 전환 정책인 ‘Digital Decade 2030’을 추진하고 있

다. 이외에도 「디지털 시장법」 및 「디지털 서비스법」 등의 추진을 통해 빅테크

의 EU 디지털 시장 독점을 규제하고자 한다. 

미국·영국·EU의 과학기술 및 규제 혁신 정책 환경에 대한 요약은 [표 2-10]

과 같다.

표 2-10. 미국·영국·EU의 과학기술 및 규제 혁신 정책 환경

대분류 미국 영국 EU

정책 환경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지속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안

보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 

노력

- EU 역내 친환경 산업 경쟁

력 제고 및 탄소중립 사회

로의 목표 지속적 추진, 

EU 그린딜 정책 추진

과학기술

분야 규제

정책 환경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와 함께 미국의 기술 

안보 및 미국 산업 보호·

육성 정책 추진

-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을 위

한 규제 프레임워크 기반 

강력한 정부 개입 진행 

-핵심 기술을 식별하고 기술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프레임워크 발표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 

혁신 백서 발간

- 규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EU 그린딜 산업 계획 제안

- EU 집행위원장 연임 및 수

월한 기업 환경 조성을 위

한 규제 개선 등을 담은 정책 

의제 발표

제도·

거버넌스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2023 

표준 전략)

- 미래규제대비위원회(RHC: 

Regulatory Horizons 

Council) 설립(규제 혁신 백서)

- AI 관행의 금지 규정을 준

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EU AI Act)

- 다부처·다기관 협력 및 책

임 공유, 연방-주-지방 정

부의 역할 및 책임 조정

(1986 조정 프레임워크, 

2022 합동규제계획)

- 혁신 테스트(Innovation test) 

시범 운영(규제 혁신 백서)

- 관련 기관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 개발 

및 검토가 어떻게 발전해

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 제

시(규제 혁신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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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대분류 미국 영국 EU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 보조금(세제 해택) 정책 등

을 통해 미국 산업 보호·육

성 및 공급망 안보 확보 및 

강화(CHIPS and Science 

Act, IRA) 

- 선도 펀드(Regulators’ Pioneer 

Fund in future) 확장(규제  혁

신 백서)

- 유럽의 기술 리더십을 강

화하기 위해 430억 유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투자

(EU 반도체법)

- 미국 주도 핵심 및 신흥 기

술 분야에서 동맹국들의 

광범위한 참여 유도(2023 

표준 전략) 

- 세계 파트너와 협력(규제 

혁신 백서)

기술 안보

- 수출 통제 및 투자 제한과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되는 

우려 대상국에 반도체 시설 

확장 및 구축 금지(CHIPS 

and Science Act)

- 보조금(세제 해택) 정책 등

을 통해 기술 안보 추구

(IRA)  

-

- 디지털 불법,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DSA)

- 개인정보 보호 강화(GDPR)

기타

-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환

경 규제, 지식재산권, 개인

정보 보호법 등)

-

- 통상 규제 강화 전략 지속 

및 EU 디지털 시장 규제 

강화 전략 추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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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1. 미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가. 반도체 분야

1) 반도체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다양한 기

관과 법이 관련되어 있다. 2022년에 제정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및 2023년에 제정된 「Building Chips in America Act」와 같

은 최근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동시에 수출 통제 규정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의 경쟁력 제고 여건을 마련하고자 반도체 생산과 관

련된 환경 검토 절차에도 변화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 시 적

용되는 「독성물질 관리법」 및 「청정 대기법」에 따른 화학물질 규제는 계속 진

화하고 있어 잠재적으로 국내외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빠르게 진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 경제적 경쟁력,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반도체 분야 내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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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미국 반도체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

규제 요약 내용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만)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Act 

(2014)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첨단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해 국립표준기술

연구소(NIST) 내에 제조 혁신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추후 2022 

CHIPS and Science Act에서 반도체 제조 혁신 노력에 포함)

CHIPS and Science Act(2022)70)

미국 반도체 산업 부흥 및 국가 안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2,782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법이며,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25% 세

액 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도 포함71)

첨단반도체 연구, 시제품 제작을 위한 민관 컨소시엄 중앙 허브 역

할을 하는 국가 반도체 기술 센터 설립 및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NAPMP) 운영 포함72)

Executive Order 14105(2023)73)
미국 재무부는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 사전공고문 발표

Building Chips in America Act 

(2023)74)

2023년에 제정된 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는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의 환경 검토 면제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2023)75)

2023년 바이든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최고 국가 수준 핵심·신흥 기

술 표준 전략으로, 반도체 기술을 글로벌 경제, 사회 및 정부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혁신과 역량을 지원하는 기술로 제시

Commerce Control List Additions 

and Revisions(2024)

2024년 9월, 상무부는 미국 상무부 내 산업안보국(BIS)의 임시최

종규칙(IFR)을 통해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기술

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통제책을 추가 도입

자료: 저자 작성.

2014년에 제정된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Act」는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

거로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국내 생산 증가 및 첨단 제조 연구, 혁신, 기술 촉

진)과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주요 조항으로는 국립표준기술

70)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d.). CHIPS for America.

7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2. 11. 29.), “Treasury announces guidance on 

Inflation Reduction Act’s strong labor protections.”

72)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d.).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NSTC).

73) KIAT(2023).

74) McCaul(2024. 10. 2.), “McCaul applauds passage of Building Chips in America Act of 

2023.”

75) 윤정현(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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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NIST) 내에 제조 분야를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제조 혁신 네트워크 프로

그램(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설립이 있다. 이를 

위해 NIST는 5년간 6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정부 주도 제조 혁신 펀드 또

한 설립하여 지원했다. 특히 산업, 학계,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간의 

협력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추후 이 내용은 Manufacturing 

USA로 재명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에서 

이 골조를 이어 받아 반도체 제조업 추진 정책으로 전환되었다.76)

「반도체와 과학법」은 2022년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과학기술 분

야의 대표적인 연방법으로 미국의 공급망 회복과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

다. 이 법안은 이름이 설명하듯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능력 증대를 목표로 반

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 및 연방 단위

에서 글로벌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포괄적 법안임을 확

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 산업과 관

련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양자 기술, 생명공학, 항공 및 우주, AI 포함)에서의 

리더십 유지를 목표로 하며, 다양한 과학기술의 육성 가속화와 국가적 지원 확

대를 위해 과학기술 R&D 관련 부처와 기관에 큰 규모의 예산 권한을 부여한

다.77)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국의 반도체 굴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국가 차

원의 법안이며, 보조금(및 세액공제)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규제 혁신 정책이다.

이 법은 단순히 과학기술 분야 활성화를 넘어 경제와 안보에까지 그 영향력

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정부와 연방정부는 민간 투자 촉진을 추진한다. 법안 

시행 이후 미국 25개 주에서 80개 이상의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

며, 총 투자액은 2,782억 달러 정도이다. [표 3-2]에서 보듯이 2,782억 달러의 

76) Manufacturing USA. (n.d.). Manufacturing USA: Securing U.S. global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77) 송원아, 이양경, 김다은(2022), pp.1~5; 송원아(2024), p. 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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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항목은 ① 기초과학·기술 진흥, ②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③ 미국 산업 

생태계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반도체 생산 예산이 R&D보다 우선 책정되

는 기조를 보여준다.78) 

표 3-2. 「반도체와 과학법」 예산 배분 계획

(단위: USD)

구분 예산(USD)

(1) 기초과학·R&D·인력 개발 2,000억

(2)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240억

(3)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 527억

반도체 제조 보조금

(USD 390억)

생산시설 보조금 310억

장기 금융 보증 60억

레거시 제품 생산 보조금 20억

반도체 R&D

(USD 137억)

반도체 R&D 투자(상무부) 110억

국방 반도체 기술 투자(국방부) 20억

해외 반도체 공급망 협력(국무부) 5억

인력 개발 투자 2억

(4) 기타(무선 통신 혁신 투자) 15억

합계 2,782억

자료: 이준성(2023), p. 7.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국 내 고급 반도체(e.g., AI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까지 세계 20% 규모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미국은 이 

법을 통해 총 526억 달러 규모의 생산 지원 보조금을 반도체 분야에 지원한다. 

이 중 390억 달러는 제조 인센티브(대출 및 대출 보증 포함)에, 130억 달러는 

R&D 및 인력 개발에 할당되었는데, 특히 390억 달러는 Chips for America

라는 이름의 펀드로 따로 구성되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의 건설, 확장, 현

대화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시 사용된다. 또한 이 중 20억 달러는 자동

차 및 국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레거시 칩을 위해 따로 배정되었으며, 국가 반도

체 기술 센터라는 신설 연구 허브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78) 이준성(202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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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법은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반도체 및 관련 장

비 제조를 위한 자본 지출에 대해 25% 투자 세액 공제)을 포함한다.79)

표 3-3. 「반도체와 과학법」 구성 및 주요 내용

법안 주요 내용

Division A

2022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of 2022)

※ CHIPS Act: Creating Helpful Incentive to Produce Semiconductors Act of 2022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직접 보조금 390억 달러, 첨단반도체 연구개발비 110억 달러

- 시설 및 장비투자 세액공제 25% 도입

Division B
연구개발, 경쟁 및 혁신 부분(Research and Innov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Title Ⅰ
Department of Energy Science for the Future 

-핵융합, 핵물리학, 가속기 및 핵에너지 기초과학 연구, 고성능 컴퓨팅, 양자 네크워크

Title Ⅱ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for the Future

- 측정과학(유전자 시퀀싱 등) 생물학 연구 및 국제 표준 개발 및 업데이트 등  

Title Ⅲ

National Science Foundation for the Future 

- 교육과정 전 주기 STEM 교육 강화, 기초과학 연구 심화

- 기술혁신국 설치 및 10대 혁신기술 R&D 집중(기술혁신국에 200억 달러 예산 부여)

Title Ⅳ

Bioeconomy research and development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추진, 범부처 위원회 및 자문회 구성

-물리 등 기초학문과 ICT 융합으로 제조역량 강화 등

Title Ⅴ Broadening Participation in Science

Title Ⅵ Miscellaneous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s 

Title Ⅶ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Authorization Act

- 아르테미스 달 프로그램 승인, 미국 항공 리더십 발전 등 

Division C 2022년의 대법원 보안 기금 부분 Supreme Court Security Funding Act of 2022

자료: Congress.gov, H.R.4346 - CHIPS and Science Act, Public Law No: 117-167 (미 하원, 2022. 8.)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이 법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국가 안보 강화와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다. 우선 기술 자립도 향상 및 핵심 기술의 국내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국가 안

보 강화를 추구하며, 반도체 기술 발전을 통해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 보호 능력

과 같은 사이버 보안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이 법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반도

79)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2023. 5. 26.), “US semiconductor R&D initiatives readying 

for la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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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기업은 중국을 포함한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우려 대상국’ 내 공장 생산능

력을 10년 동안 5%를 초과해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

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은 외국 인재 유치 제한, 연구 보안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기술 유출을 방지한다. 이 법을 통해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주도권 강화 및 대중국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자 한다.

「반도체와 과학법」에는 반도체 이외 과학 분야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

다. 우선 큰 규모의 예산이 국방부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 제조 및 인

력 훈련에 할당되어 군사 기술 발전을 지원하며, NASA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간 우주 비행 및 우주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에너지부와 국립과학재

단에 대한 연구 지원 확대로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 발전을 가속

화하고자 한다.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미국은 이 법을 통해 반도체의 에너지 소비를 크

게 줄이는 기술과 지속가능한 제조 방식 및 재활용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 반도체 

산업에서만 5만 6,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십만 개의 간접 일자리

도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제품에 대한 미

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05에 서명했다. 이 행

정명령의 목적은 차세대 국방 혁신을 위한 핵심 기술을 보호하여 미국의 안전

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 국가는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이며, 대상 기술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공

학,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AI)이다. 특히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계약을 통한 지분 취득, 그린필드 투자, 합작 투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

채 금융 거래 등과 같이 미국인이 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행정명령은 기존의 수출 통제와 인바운드 투자 

심사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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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Chips in America Act」는 2023년 10월 2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법으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의 환경 규제 프로세스를 가

속화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즉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공급망의 

안전성을 높이며,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반도

체와 과학법」의 목표를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는 환경 영향 평가

를 요구하는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검토에서 면제되며, 이로 인해 연방 자금을 받는 프로젝트는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반도체 생산을 증가시키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자립성을 강

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소 및 센터 설립을 통한 노력도 있다. 첫째, 국가 반도체기술센터

(NSTC: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는 50억 달러 이상

의 예산으로 설립 예정인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이다.80)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 반도체기술센터는 미국의 반도체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핵

심 연구기관이다. 민관 연구 컨소시엄인 이 센터는 첨단 반도체 제조 연구·개

발 및 시제품 제작, 신기술 투자, 인력 교육 및 개발 기회 확대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NAPMP)은 반도체 

첨단 테스트, 조립, 패키징 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4년 10월 18일 

약 16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발표하였다.81) 셋째, Manufacturing USA

에 기반한 연구소 설립이다. 최대 3개의 반도체 관련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

며, 우선 2024년 5월 8일 반도체 산업을 위한 디지털 트윈에 중점을 둔 연구소

에 약 2억 8,5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80) 「美, ‘민관 협력체’ 국가반도체기술센터에 6조 6천억 원 투자」(2024. 2. 10., 검색일: 2024. 11. 4.). 

81)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d.), “Research & Develop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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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반도체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별 분석

표 3-4. 미국 반도체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제도·거버넌스

1. 거버넌스·시스템· 

Institution 구축 분야

국가 반도체 기술 센터: 신설 연구 허브에 20억 달러 

투자(CHIPS and Science Act)

2. 표준·인증 분야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이 표준 전략

의 8대 기술 분야로 들어옴(2023 표준 전략).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 환경검토 면제(2023 Building 

Chips)

 CET 분야의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합의, 효과성, 

관련성, 일관성 및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하는 표준 

개발 원칙 제시(2023 표준 전략)

국제표준 개발에 미국 참여 증진(2023 표준 전략)

3. 윤리 분야

선정심사 과정, 기초연구 단계부터 잠재적인 윤리·

사회·안전·위험·보안 관련 연구윤리 강조(CHIPS 

and Science Act)

표준 및 인증 원칙을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을 

간접적으로 지원(2023 표준 전략)

4. 글로벌 협력 분야 A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CHIPS and Science Act)

미국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한 국가로는 이 품목

들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제도(2024 상무부 최

종규칙)

미국 주도 핵심 및 신흥 기술 분야에서 동맹국들의 

광범위한 참여 유도(2023 표준 전략)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5. 보조금·세제 혜택 분야

 AI 개발에 필수적인 첨단반도체 선정(CHIPS and 

Science Act)

 520억 달러 반도체 생산 예산 지원(CHIPS and 

Science Act)

 390억 달러 보조금(대출 및 대출 보증 포함)(CHIPS 

and Science Act)

세액공제: 25% 투자 세액공제 제공(CHIPS and 

Science Act)

6. 참여 및 소통 분야

주무 부처의 환경 평가 기간 단축(CHIPS and Science 

Act)

미국 산업 생태계 지원(CHIPS and Science Act)

일자리 창출: 고임금 제조업 및 건설 일자리 증대 

(CHIPS and Scie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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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7. 실험 테스트 강화 분야 -

8. 과학기술 역량 분야
 R&D 및 인력 개발: 132억 달러 할당(CHIPS and 

Science Act)

4. 글로벌 협력 분야 B -

기술 안보·윤리

9. 대외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분야

공급망 내 우려국 제한(CHIPS and Science Act)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2024 상무부 최종규칙)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

국 투자 제한 사전 공고문 발표(2023 행정명령)

10. 대중/자국민 보호 분야

해외 의존도 감소 및 자국 내 공급망 구축(CHIPS 

and Science Act)

중국(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포함)에 대한 투

자 제한(2024 재무부 최종규칙)

자료: 저자 작성.

나. 첨단바이오 분야

1) 미국 첨단바이오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

미국은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에서 복잡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기반하

여 연방기관의 제도와 법 또한 발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생명공학 분야 관련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 정책은 주로 생명공학 제품을 제한하기보다는 허용하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의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 규제 원칙은 생산 과정이 

아닌 최종 제품의 활용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1991년에 발표된 대통령 직속 경쟁력 위원회의 보고서는 세 가지 주요한 권

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규제의 초점은 공정성보다는 제품의 안전성과 위

험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하였고, 둘째,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면

서도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규제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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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맞추어 규제 제도가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따라서 규제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혁신

을 촉진하며, 경쟁과 보안과 같은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러 규제 프레임워크 이외에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정책을 다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체 연구개

발 비용 처리를 복원82)하는 제안이 있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연구에 참여하는 생명공학 기업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다.

표 3-5. 미국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

규제 요약 내용(바이오 생명공학 관련된 부분만)

Coordinated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Biotechnology

 (1986&2017)83)

초기 바이오 생명공학 법으로 1986년에 제정되었고, 2017년에 

새롭게 업데이트 됨. 안전성과 혁신을 강조하며 생명공학 제품 규

제에 대한 미국 정책 개요 제시

CHIPS and Science Act(2022)

2022년에 제정된 이 법은 반도체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생

명공학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제공 포함

생명공학 분야 또한 국가환경정책법 검토에서 면제를 받음.

Executive Order 14081 on 

Advancing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novation 

(2022)

2022년에 제정된 이 법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미국 

바이오 경제를 위한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혁신을 위해 정부 전

체의 접근 방식 조정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2023)84)

2023년 바이든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최고 국가 수준 핵심·신흥 

기술 표준 전략으로 바이오 생명공학 기술을 모든 국가의 보건, 농

업 및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시민, 건강한 생태 환경을 

지원하는 기술로서 제시

82) 복원이란 기업이 연구개발 비용을 발생한 해에 전액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83)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2017), “Modernizing the regulatory system for biotechnology 

products: Final version of the 2017 update to the Coordinated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Biotechnology.”

84) 윤정현(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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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규제 요약 내용(바이오 생명공학 관련된 부분만)

Executive Order 14105(2023)85)
2023년 미국 재무부에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

품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 사전공고문 발표

U.S. BIOSECURE Act(2024)86)
2024년에 발의된 이 법안은 특정 외국 생명공학 기업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함(아직 발효 전)

Joint Regulatory Plan for 

Biotechnology(2024)87)

2024년에 제정된 이 법은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업데이트 및 

간소화 목표

Policy for Oversight of Dual Use 

Research of Concern and 

Pathogens with Enhanced 

Pandemic Potential(PEPP Policy) 

(2025)88)

2025년 발효를 앞두고 있는 이중용도 연구 우려사항 및 향상된 대

유행 잠재력 병원체 감독 정책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생물학 연구

에 대한 감독 확대를 그 목표로 둠.

자료: 저자 작성.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의 시작은 1986년에 수립된 ‘Coordinated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Biotechnology’로, 미국 생명공학 규제의 

기초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업데이트는 1992년 2월에 진행되었는데, 환경에 도입

되는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위험 기반의 과학적 감독 근거를 제시했으며89) 특히 

제품의 특성과 도입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환경보호청

(EPA), 식품의약국(FDA), 농무부(USDA)가 생명공학 제품 규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주요 측면으로는 과학 기반 위험 평가 

강조, 안전 우려와 혁신 촉진 사이의 균형 추구, 다양한 기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등이 있다. 하지만 규제의 주체와 기준이 불확실해지면서 농업, 식품, 환경 분야

에서의 생명공학 기술 개발과 상업화에 지연이 발생했다. 제품에 따라 중복되는 

85) KIAT(2023).

86) Sidley Austin LLP(2024. 8. 19.), “How, when, and if the U.S. BIOSECURE Act is likely to 

become law.”

87)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2024. 11. 28.), “EPA, FDA, and USDA issue joint regulatory 

plan for biotechnology.”

88) Arnold and Porter(2024), “The perfect storm of AI-assisted biotech research and bioengineered 

materials: Biosecurity compliance and risk management.”

89) EPA, FDA and USDA Unified Website for Biotechnology Regulation, About the Coordinated 

Framework(검색일: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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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시행되기도 했으며, 부처간 기준 차이가 존재해 기업들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들이 농업과 식품 분야에 투자하기를 주저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상업화 과정이 수년간 지체되었다. 규제 과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이 법은 2017년에 업데이트가 진행됐다. 

생명공학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미 행정부는 2015년부터 본 조정 프레임

워크의 현대화에 착수했다.90) 2017년 업데이트는 30년 만에 이루어진 포괄적

인 개정으로, 생명공학 제품 규제에 관한 주요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

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규제 과정의 투명성, 조정성, 예측 가능성 및 효율성 향

상, 혁신 지원과 동시에 건강 및 환경 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Biotechnology Working Group이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 전략 

이행 상황 및 규제 개선 단계를 공개하기로 하였다.91)

2022년 9월에 서명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81 on Advancing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novation)은 생명공학과 생물 

제조 발전 및 이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명령은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 분야의 연

구 개발에 대한 연방 투자를 확대하고,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방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개

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과정을 간소화하고, 

연방정부의 바이오 기반 제품 구매를 늘리며,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바이오 안

보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경제 성장, 건강 증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 다양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생명공

학과 바이오 제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90)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2017), “Modernizing the Regulatory System for Biotechnology 

Products: Final version of the 2017 An Update to the Coordinated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Biotechnology.”

9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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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명령에 반응하여 환경보호청(EPA), 식품의약국(FDA), 농무부

(USDA)는 2024년 5월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를 업데이트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생명공학을 위한 합동규제 계획(Joint Regulatory Plan for Biotechnology)」

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현행 시스템의 규제 모호성, 격차, 비효율성을 해결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특징으로는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기관 

역할 명확화, 간소화된 규제 프로세스(e.g., 기존 규정 및 지침 문서 업데이트, 

간소화 또는 명확화 계획), 규제 명료성 개선, 규제 감독 간소화, 규제 중복 및 

격차 감소, 특정 제품 카테고리 및 조정 프레임워크 전반에 걸친 규제 조정 제

고를 위한 로드맵 제공, 기관 간 의사소통 및 조정 개선, 제품 개발자를 안내하

기 위한 웹 기반 도구 개발 등이 있다. 이 규제 계획은 수정된 식물, 동물, 미생

물, 인체용 의약품·생물학적 제제·의료기기 및 교차 문제(융합영역) 등 다섯 

개의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가적으로 2024년에 제정된 「U.S. 

BIOSECURE Act」는 국가 안보에 위험으로 간주되는 생명공학 기업, 특히 외

국 적대 세력과 연관된 기업과의 연방기관 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아직 법률화되지는 않았지만, 현 미국 대외 과학기술 정책 기조를 고려한

다면 이미 생명공학 분야의 시장 행동과 기업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2025년 5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Policy for Oversight of Dual Use Research 

of Concern and Pathogens with Enhanced Pandemic Potential(PEPP)’ 

정책은 2024년 5월 6일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에 의해서 발표되

었으며, 2025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이중용도 연구 우려사항 

및 향상된 대유행 잠재력 병원체 감독에 대한 기존 프레임워크를 결합하고 강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새로운 정책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욱 철저한 검토와 감독을 보장한다. 또

한 명확한 역할 정의, 감독 수준 설정, 더 적절한 병원체 목록 등을 포함한다. 

이 정책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사고나 오용 시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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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에 대한 강력한 생물 안전 및 생물 보안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

룰 것으로 예상된다.

[표 3-6]에 나타나 있는 미국 생명공학 규제 조정 프레임워크의 역사를 통해 

생명공학 분야에서 투명한 규제 시스템을 위해 규제를 명확히 하고 간소화해온 

노력의 과정 및 조정 프레임워크 전반에 걸친 규제 조정 강화 정책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3-6. 미국 생명공학 분야 조정 프레임워크의 역사

조정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1986년  조정 프레임워크 발표

전통적인 기존 유전자 조작 기술(예: 재조합 DNA 기술)로 개발된 

제품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유전자 기술(예: 유전자 편

집 기술)로 개발된 제품에도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에 대응

1992년
 조정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생명공학 제품이 환경에 도입될 때의 감독 체계에 대한 새로운 규칙 

발표

 2015년

 조정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지시에 대한 

각서 발표

EPA, FDA, USDA에 지속적인 조정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지시

- 생명공학 제품에 적합한 연방 차원의 감독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지속적 제

공이 목표

 2016년 

생명공학 규제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국가 

전략 발표

생명공학 제품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방 규제 시스템이 효율적

으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

- 주요 목표는 △규제 시스템의 투명성·효율성·예측 가능성 향상, 

△혁신 지원, △기관 간 협력 강화

 2017년 
조정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1986년과 1992년에 발표된 초기 조정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현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소통 메커니즘과 

양해각서(MOU)의 범위 등을 설명

2019년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현대화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농업 분야의 혁신 잠재력을 인정하면서 과

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

- 과학적·기술적 증거에 근거하여 규제 결정을 내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경제적 요인 고려

- EPA, FDA, USDA는 180일 이내에 관련 규정 검토 후 간소화에 

필요한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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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조정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2022년 

9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바이오 경제를 위한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혁신 촉진 

행정명령 14081호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규제 시스템을 위해 규제를 명확

히 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생명공학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

- 생명공학 규제 조정 프레임워크(조정 프레임워크)의 규제 개선점 

파악

-각 기관의 규제 역할, 책임 및 절차에 대한 쉬운 용어 정보 제공

- 규제 개혁을 위한 계획 마련 및 제공

2024년 

5월

EPA, FDA, USDA는 

개선할 규제를 식별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규제 개혁 

계획 

의견 수렴(Request for Information)으로 얻은 조정 프레임워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통합 및 반영

규제 개혁 계획은 조정 프레임워크 전반에 걸친 규제 조정을 강화하

기 위해 EPA, FDA, USDA가 개별적으로 또는 협력하여 취할 조치

에 대한 로드맵 제시

자료: 이승훈(2024).

2) 미국 첨단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별 분석 

표 3-7. 미국 첨단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제도·거버넌스
1. 거버넌스·시스템

·Institution 구축 분야

환경보호청(EPA), 식품의약국(FDA), 농무부(USDA)의 

역할과 책임 설명, 생명공학 제품 규제에 대한 책임 공유 

방법(1986 조정 프레임워크, 2022 합동규제 계획)

현행 시스템의 규제 모호성, 격차, 비효율성 해결(2022 

합동규제 계획)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기관 역할 명확화 및 기관 

간 의사소통 및 조정 개선(2022 행정명령14081)

 EPA, FDA, USDA가 개별적으로 또는 협력하여 취할 조

치에 대한 로드맵 제시(2024 합동규제 계획)

이중용도 연구 및 대유행 잠재력 병원체 관련 추가 검토

가 필요한 연구의 범위 확장(2025 PEPP)

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철저한 검토와 감독을 보장

(2025 P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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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2. 표준·인증 분야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과정 간소화 및 규제 조정/규

제 명확성 개선을 포함한 로드맵 개선(2022 행정명령

14081, 2022 합동규제 계획)

생명공학 기술이 표준 전략의 8대 기술 분야로 들어옴

(2023 표준 전략).

 CET 분야의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합의, 효과성, 관련

성, 일관성 및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하는 표준 개발 원칙 

제시(2023 표준 전략)

국제표준 개발에 미국 참여 증진(2023 표준 전략)

규제 모호성, 격차 또는 불확실성 식별 및 추가 규제 개혁

을 위한 로드맵 제공(1986&2017 조정 프레임워크)

3. 윤리 분야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의 사용에는 윤리성과 책임성 

및 공공의 이익 필요(2022 행정명령14081)

바이오 경제의 공평하고 윤리적인 발전 보장(2022 행정

명령14081)

바이오 기술 제품에 대한 연방 감독 강화 및 투명성 상승

(1986&2017 조정 프레임워크)

바이오 기술 제품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위험 기반 접근 방

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확보(1986&2017 조정 프레임

워크)

4. 글로벌 협력 분야 A

미국 주도 핵심 및 신흥 기술 분야에서 동맹국들의 광범

위한 참여 유도(2023 표준 전략)

국제협력 강화(2022 행정명령14081)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5. 보조금·세제 혜택 

분야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 투

자 확대(2022 행정명령14081)

6. 참여 및 소통 분야

부처 간 규제 과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효율성 개선

(2017 조정 프레임워크)

정의롭고 공평한 방식으로 자원을 바이오 기술 분야에 투

자하여 소외된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과 전 세계 

공동체에 혜택 부여(2022 행정명령14081)

바이오 경제 및 생태계 활성화(2022 행정명령14081)

혁신을 위해 연방기관간 데이터 공유 개선(2022 행정명

령14081)

생명공학 관련 기술제품 개발자 안내를 위한 웹 기반 도

구 개발(2022 행정명령14081)

7. 실험 테스트 강화 분야 -

8. 과학기술 역량 분야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2022 행정명령14081)

4. 글로벌 협력 분야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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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기술 안보

9. 대외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분야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한 에너지 안보 강화(2022 행정명

령14081)

국가 안보에 위험으로 간주되는 생명공학 기업, 특히 외

국 적대 세력과 연관된 기업과의 연방기관 계약 금지

(2024 바이오 안보법)

10. 대중/자국민 보호 

분야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한 건강 증진(2022 행정명령14081)

과학 및 위험 기반의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시스템 지원 및 바이오 기술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규정 명확화 및 간소화(2022 행정명령14081)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사고나 오용 시 가장 큰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는 병원체에 대한 강력한 생물 안전 및 생물 보

안 확립(2025 PEPP)

모든 과학 연구 인력에게 연구의 잠재적 이중용도 함의에 

대한 민감성 교육 및 책임 있는 연구 수행에 대한 정기적

인 훈련을 통해 윤리적 인식 제고(2025 PEPP)

자료: 저자 작성.

다. AI 분야

1) 미국 AI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

미국은 연방정부(지침)-주정부(규제)-산업(혁신) 주도의 통합 이니셔티브를 

아우르는 다면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왔다. 지

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공통점은 기술 규제를 우선시하기보

다는 연방정부의 사업과 조직에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측면이 있다.

미국의 AI 규제 프레임워크 접근 방식은 연방 지침, 주 수준의 법, 그리고 산

업 자체 규제의 혼합으로 특징지어진다. 즉 AI 분야는 통일된 연방정부 주도의 

정책보다 각 연구개발 조직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같은 기관들이 

AI 개발 및 사용을 위한 표준과 지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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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개발한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는 조직들이 AI 제품, 

서비스, 시스템의 설계, 개발, 사용, 평가 시 위험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발적 리소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연방정부가 프레임워크와 원칙 제공에 초점

을 맞추는 동안,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은 구속력 있는 규제를 제정

하여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AI 규제 환경은 계속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수준 모두에서 수많은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주정부 수준의 AI 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92) 첫째 유형은 공개 의

무이다. AI를 활용하는 단체가 AI 모델과 소통할 때 이를 공지해야 하며, AI 개

발자와 사용자에게는 대규모 AI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 셋을 공개할 의무를 부

과한다. 둘째 유형은 위험성 판단이다. 고용, 주택, 의료 및 기타 주요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고위험군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유형은 기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 예를 들어 투명성, 편향성 

방지, 영향 평가 의무화, 소비자 옵트아웃 규정 등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 법이다.

2024년 한 해에만 50개 주 모두에서 거의 500개의 AI 관련 법안이 제안되

었다.93) 이러한 입법 활동의 급증은 AI의 잠재적 영향력과 포괄적인 거버넌스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앞으로 미국의 AI 규제 접

근 방식은 혁신과 안전, 보안, 윤리적 고려사항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

을 맞추며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의 지침, 주 수준의 규제, 민간 

산업 자체 거버넌스 간의 상호작용이 미국에서의 AI 개발과 배포의 미래를 형

성할 것이다.

AI 규제 프레임워크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 AI 기술과 과학기술을 선도하

는 미국의 AI 규제 프레임워크는 2020년 AI 이니셔티브로 시작되었으나 2024년에 

92) CIO(2024. 4. 5.), “The complex patchwork of US AI regulation has already arrived.”

93) McDonnell Boehnen Hulbert and Berghoff LLP(2024), “Mapping the rise in state-level AI 

regulation in the US: September 2024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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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 본격적으로 활발해졌다. 여전히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유럽연합의 「AI 

Act」에 상응하는 포괄적 규제 법률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94) 그 전까지 다양

한 종류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있었으나 상당히 세부적이거나 약한 강도를 취하

고 있었다. 이 당시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촉발될 수 있는 위험성에 더 중점을 

두고 대응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표 3-8. 미국 AI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

규제 요약 내용(AI 관련된 부분만)

AI in Government Act(2020)95)
2020년 제정, 미국 연방정부기관의 AI 기술 도입과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2020)96)

2020년 제정, 다양한 과학기술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에서의 AI 연구 

및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정된 연방 이니셔티브. 특히 자발적 표

준 개발을 통한 AI 리더십 확보 목표

Identifying Outputs of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Act(2020)97)

2020년 제정,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적 적대 신경망에 의해 생성

된 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목적으로 함(e.g., 딥페이크로 알려

진 GANs의 출력물, 조작된 미디어 콘텐츠).

Advancing American AI Act 

(2022)98)

2022년 제정, AI 진흥법은 미국의 안보와 경쟁력 강화 및 연방정부 전

반에 걸친 현대화된 업무 관행과 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미국의 혁

신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AI 접근 방식을 장려

AI Bill of Rights(2022)99)
2022년 제정, AI 시스템이 시민권,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율성을 보

호하도록 보장하는 다섯 가지 주요 원칙 제안

AI Executive Order 14105 

(2023) 100)

2023년 미국 재무부에서 우려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 사전공고문 발표

94) 세계법제정보센터(2024), 「미국 AI 입법 동향」.

95)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n.d.)(2024).

96) Ibid.

97) 세계법제정보센터(2024), 「미국 AI 입법 동향」.

98)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n.d.)(2024).

99) The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d.)(2024),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검색일: 2024. 11. 29.).

100) KIAT(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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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계속

규제 요약 내용(AI 관련된 부분만)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2023)101)

2023년 바이든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최고 국가 수준 핵심·신흥 기술 

표준 전략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기술과 

과학적 혁신을 이루어 리스크가 관리되는 방식으로 개발 필요

AI Executive Order on Safe AI 

14110(2023&2024)102)

2023년 제정(2024년 개정),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AI 안

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시민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표준 수립 및 다

양한 조치에 연방기관이 참여하도록 지시(최고AI책임자, CAIO 기관

별 임명 포함)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2024)103)
2024년 제정, 생성형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도구 및 공개 의무화

Colorado AI Act(2024)104)
2024년 제정, 소비자 보호와 알고리즘 차별 방지에 초점을 맞춘 AI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수립

자료: 저자 작성.

2020년은 연방정부 차원의 AI 관련 법이 범람한 해였다. 2020년 미국은 국

가 수준의 AI 법인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를 제정

하였다. 이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는 규제보다 AI 연구 개발과 혁신에 초점

을 둔 연방 차원의 노력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설정했다. 이 법은 신

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면서 다양한 연방과학기관에 

AI 정책을 안내하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수립했다. 이 법에 있는 주요 조항은 

연방정부 전반에 AI 연구 및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 AI 이니셔티브 사무소 

설립, 연구자들에게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셋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 AI 

연구 자원 설립, 학계, 산업계, 정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AI 연구소 승인 

등이 있다.

2020년 미국은 연방정부기관의 AI 기술 도입과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인 「AI in Government Act of 2020」도 제정하였다. 이 법

101) 윤정현(2023).

102)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d.), “Executive order on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103) California Legislature(2024), “Senate Bill No. 942: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104) KPMG(2024), “Colorado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AIA): Regulatory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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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은 연방기관의 AI 기술 채택 지원 및 AI 기술의 능력과 사용 향상, 그리

고 시민을 위한 정부 서비스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이다. 우선 총무청(GSA) 

내에 AI 우수센터(AI Center of Excellence)를 설립하여 연방정부의 AI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응집력을 향상시켰다. 관리예산처(OMB)는 연방기관의 AI 기

술 획득 및 사용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메모랜덤을 발행하여 AI 기술 사용 

장벽 제거 및 혁신적 적용 촉진방안을 권고하였다. 인사관리처(OPM)는 AI 관

련 직위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역량을 식별하여 AI 관련 직종 분류 체계를 수립 

또는 개정하였으며, 각 기관의 AI 관련 직원 수 및 AI 인력 규모를 추정하였다.

2020년 미국 의회는 「Identifying Outputs of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Act(IOGAN Act)」라고 불리는 생성형 적대적 신경망(GAN) 출력

물 확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국립과학재단(NSF)은 조작되거나 합성

된 콘텐츠 및 정보 보안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디지털 미디어 포렌식 도구, 

사회행동 연구, 그리고 NITRD, DARPA, IARPA 등 다른 연방기관과 협력한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GANs 및 유사 기술의 기

능과 출력을 검사하는 기술 도구 개발을 위한 측정 및 표준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권고안에 대한 보

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2022년 10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AI Bill of Rights’, 즉 ‘AI 권리장

전’ 또한 제안했다. 이는 AI 시스템이 시민권,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프레임워크

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알고리즘 차별 방지,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

이터 수집에 대한 통지 및 설명, AI의 인간 대안적 요소, 고려 및 대체 수단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했다. 이 권리장전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후의 규제 노력과 산업 관행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국은 그해 「Advancing 

American AI Act」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추후 2023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일부로 포함됐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AI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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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방기관들이 최첨단 상용 AI 기술을 신

속히 배치하고 확장할 것을 요구하며, AI 사용 사례의 공개와 정부의 AI 획득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연방정부의 AI 연구 성과를 민간 및 사

회 내 실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기

관의 임무 효과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와 경

쟁력을 강화하고, 정부 전반에 걸친 현대화된 업무 관행과 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하며, 미국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AI 접근 방식을 장려하

고자 한다.

2023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AI Executive Order」, 즉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포괄적인 명

령은 연방기관들에게 다양한 핵심 영역에서 100개 이상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

하도록 지시한다. 그 주요 목표는 책임 있는 AI 혁신 촉진, 프라이버시와 시민

권 보호, 평등과 시민권 증진, 소비자, 환자, 학생 지원, 혁신과 경쟁 촉진, 해외

에서 미국의 리더십 증진, 책임 있고 효과적인 정부의 AI 사용 보장 등이다. 이

와 연계하여, 2024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기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AI 

Executive Order on Safe AI」라는 조금 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AI 안전과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수립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시민권을 증진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AI의 오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더 강화시켰다.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강력한 AI 시스템 개발자들로 하

여금 정부와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도록 요구, AI 생성 콘텐츠 감지를 위

한 표준 및 모범 사례 개발, AI 관련 프라이버시 위험 해결 및 AI 개발과 사용에

서의 형평성 증진 등이 있다. 또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법에 따라 AI 거버넌스 

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 연방기관은 공공서비스에서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용 중인 모든 AI 시스템을 감독하는 고위급 관리자, 즉 

최고 AI 책임자(CAIO)를 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3장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 81

콜로라도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도 AI 규제 프레임워크 확립에 많은 기

여를 하고 있다. 2024년 5월에 제정된 콜로라도 AI 법은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

인 주 수준의 AI 규제 중 하나이다. 이 법은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 내에서 소비

자 보호와 알고리즘 차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조항으로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개발자와 배포자가 알고리즘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

를 기울이도록 요구, 특정 조항이 충족되면 합리적인 주의에 대한 반증 가능한 

추정 설정, 고위험 AI 시스템과 알고리즘 차별 정의 등이 있다. 2024년에 캘리

포니아 또한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즉 AI 투명성 법을 제정하

였다.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가 AI 생성 콘텐츠를 감지할 수 있는 도구를 제

공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해 명확한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투명성을 창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사용자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문의

할 수 있는 AI 감지 도구 개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가시적이고 명확한 공개, 

생성형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등이 있다.

2) 미국 AI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별 분석

표 3-9. 미국 AI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제도·거버넌스
1. 거버넌스·시스템·

Institution 구축 분야

대통령 직속 백악관 과학기술처 소속 국가 인공지능 이니

셔티브 사무실, 국가 이니셔티브를 감독하는 AI 선별위원

회와 AI 자문위원회 설립(2020 AI 이니셔티브)

국립과학재단(NSF)의 AI 연구소 설립 및 지원 프로그램, 

에너지부 산하 국가 인공지능 자문위원회&AI 연구개발 

프로그램 설립(2020 AI 이니셔티브)

총무청(GSA), 관리예산처(OMB), 인사관리처(OPM) 내 

기능과 조직에 AI 적용(2020 AI 정부)

연방정부의 AI 기술 도입을 통해 기관의 임무 효과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2022 AI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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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계속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2. 표준·인증 분야

기술 표준 개발: AI 기술의 안전성, 보안성, 공정성, 투명

성을 위한 기술 표준 개발 촉진(2020 AI 이니셔티브)

 AI 및 머신러닝 기술이 표준 전략의 8대 기술 분야로 선

정(2023 표준 전략)

 CET 분야의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합의, 효과성, 관련

성, 일관성, 및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하는 표준 개발 원칙 

제시(2023 표준 전략)

국제표준 개발에 미국 참여 증진(2023 표준 전략)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안정성, 보안성, 공정성, 

투명성을 위한 AI 시스템 자발적 기술 표준 개발(2020 AI 

이니셔티브)

유사 기술의 기능과 출력을 검사하는 기술 도구 개발을 

위한 측정 및 표준 연구 지원(2020 적대적 신경망법)

3. 윤리 분야

 AI 시스템의 투명성 표준: AI 탐지 도구, AI 생성 콘텐츠 

공개(2024 캘리포니아 AI 투명성법)

책임 있는 AI 혁신 촉진, 프라이버시와 시민권 보호, 평등

과 시민권 증진, 소비자-환자-학생 지원(2023 안전 AI 

행정명령)

 AI 시스템의 시민권,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

하는 방식으로 개발 및 사용(2022 AI 권리장전)

4. 글로벌 협력 분야 A

미국 주도 핵심 및 신흥 기술 분야에서 동맹국들의 광범

위한 참여 유도(2023 표준 전략)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 증진(2023 안전 AI 행정명령)

과학기술 생계 

조성 및 발전

5. 보조금·세제 혜택 

분야

조작되거나 합성된 콘텐츠(딥페이크) 및 정보 보안에 관

한 연구 지원(2020 적대적 신경망법)

6. 참여 및 소통 분야

 NITRD, DARPA, IARPA 등 다른 연방기관과 협력한 연

구 지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2020 적대적 신경망법)

연방정부의 AI 연구 성과를 민간 및 사회 내 실제 응용 프

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능력 강화(2022 AI 진흥법)

정부회계감사원(GAO)의 AI 컴퓨팅 하드웨어 수요 평가 

실시(2020 AI 이니셔티브)

7. 실험 테스트 강화 분야 -

8. 과학기술 역량 분야

국립과학재단의 AI 시스템 및 관련 분야 연구 및 교육 활

동 지원(2020 AI 이니셔티브)

미국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 경쟁력 

강화(2022 AI 진흥법)

 AI 시스템 개발자들이 정부와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공유

하도록 요구(2023 안전 AI 행정명령)

4. 글로벌 협력 분야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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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계속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기술 안보

9. 대외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분야

대중국(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포함) 투자 제한

(2024 재무부 최종규칙)

10. 대중/자국민 보호 

분야

연방기관의 AI 기술 채택 지원 및 AI 기술의 능력과 사용 

향상, 그리고 시민을 위한 정부 서비스의 생산성과 효율

성 증대(2020 AI 정부)

 AI 사용 사례의 공개와 정부의 AI 획득 및 사용에 대한 지

침을 제공(2022 AI 진흥법)

 AI 시스템 개발자들이 정부와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공유

하도록 요구(2023 안전 AI 행정명령)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표준과 인증 요구사항: 고위험 

AI 시스템 내에서 소비자 보호와 알고리즘 차별 방지, 위

험 관리 정책, 개발자들의 영향평가 수행 필요(2024 콜로

라도 AI 법)

자료: 저자 작성.

라. 양자 분야

1) 미국 양자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

미국은 양자과학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왔다. 특히 미국은 양자 분야 

연구개발 및 전략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국가 안보 및 경제적 경쟁력을 강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자과학 기술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는 국내 기술 활

성화를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대외적인 측면에서 중국 

규제와 같은 패권전쟁 대응 관련 내용이 존재한다. 2018년에 양자와 관련하여 

세계 최초로 제정된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NQIA: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및 2022년에 제정된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국이 양자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시한 가장 중요한 규제 혁신 전

략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치열해진 국제경쟁 및 불확실성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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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프레

임워크를 조정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양자 혁명의 최전선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

고 있다.

표 3-10. 미국 양자 기술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

규제 요약 내용(양자 기술 관련된 부분만)

Export Control Reform Act 

(2018)

미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

로, 양자 기술을 포함한 신흥 및 기반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진행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NQIA)(2018)105)

양자 기술 관련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로 2018년 제정. 미국의 양자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법으로, 5년간 12억 달러 이상의 자

금 지원 승인

Quantum Computing 

Cybersecurity Preparedness 

Act(2022)106)

2022년 제정된 이 법은 양자 내성 암호화로의 전환과 연방기관이 양

자 컴퓨팅의 발전으로 인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단계를 설명함으로

써 양자 기반 데이터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연방정부 시스템과 데이터

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

CHIPS and Science Act 

(2022)107)
2022년 제정, NQIA를 개정하여 양자 네트워킹 인프라 R&D 승인 및 

양자 컴퓨팅 자원 접근성 향상

Executive Order 14105 

(2023)108)
2023년 미국 재무부가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

한 미국 투자 제한 발표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2023)109)110)

2023년 5월 바이든 정부는 자국 기술의 안전성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

한 최상위 국가 기술 전략인 핵심·신흥 기술에 관한 국가 표준 전략 마련 

주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의 저장, 전송, 조작 또

는 측정에 활용

Restrictions on Quantum 

Technology Investments in 

China(2024)111)

2024년 10월 재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양자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특정 투자 금지 최종규칙을 발표(행정명령 14015에 기반)

Commerce Control List 

Additions and Revisions 

(2024)

2024년 9월 상무부는 미국 상무부 내 산업안보국(BIS)의 임시최종규

칙(IFR)을 통해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통제책을 추가 도입

105) Center for Data Innovation(2023), “The U.S. approach to quantum policy.”

106) Infosecurity Magazine(2022. 12. 23.), “President Biden signs Quantum Cybersecurity 

Preparedness Act into law.”

107) National Quantum Coordination Office(2022), “Quantum in 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108) KIAT(2023).

109) 윤정현(2023).

110) 위의 자료.

111) Quantum Insider(2024), “U.S. Restricts Quantum Tech Investments in China, citing 

national security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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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규제 요약 내용(양자 기술 관련된 부분만)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2024)

2024년 NDAA에 국방부의 양자 기술 이니셔티브 구현 및 양자 연구 

지원이 명기됨.

NQIA Reauthorization 

(2024)112)

2024년에 발의되어 진행 중, NQIA의 지속을 위한 재승인 법안, AI와 

양자과학의 통합 고려

자료: 저자 작성.

NQIA라고 불리는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는 미국의 양자과

학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에 연방법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이 법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국립과학재

단, 에너지부 등 주요 기관의 양자과학 프로그램 및 연구센터 강화 및 승인, 연

방정부, 산업계, 학계 간 양자과학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국립양자조정사무소

(NQCO: National Quantum Coordination Office)를 설립, 독립적인 평

가와 권고를 제공하는 국립양자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NQIAC: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dvisory Commitee) 설립 등의 내용을 그 골자로 한

다. 양자 과학기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존 대비 두 배 증가한 약 12억 달러의 자금이 승인되었고, 전국적으로 13개

의 양자 연구 및 교육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양자 기술 생태계가 더욱 확장되었

다. NQIA를 기반으로 미국 상무국 산하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미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8년 

「Export Control Reform Act(ECRA)」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자 컴

퓨팅, 양자 암호화 등 양자 기술 분야를 포함한 신흥 및 기반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행하였다. ECRA는 특히 중국을 포함한 포괄적 미국 무기 금수 대상

국에 대한 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사항 검토를 의무화하

였다. 하지만 다소 방위산업에 국한되고 라이선스에 치우친 좁은 범위의 수출 

통제법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112) National Quantum Coordination Office (n.d.), “About the National Quantum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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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등 자본이 중

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세 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 14105를 발표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과 같은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면 재무부에 통보할 의무가 부여된다. 1년

이라는 긴 논의 끝에 2024년 10월 미국 재무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컴퓨팅 관련 대중국(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포함) 투자를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다.113) 최종 규칙은 2025년 1월 2일 공식 발효되고, 재무부 

투자보안국 내에 신설된 글로벌 거래사무소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 최종 규칙에 따라 미국 기업과 개인은 AI·반도체·양자 컴퓨팅 관련 중국 

주식 매수, 합작회사 설립, 직접투자 등이 금지되며, 첨단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기술을 통해 생산하는 중국기업에 투자하려면 재무

부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또한 2024년 9월 6일 미국 상무부 내 산업안보국

(BIS)에 Interim Final Rule Commerce Control List Additions and 

Revisions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미국정부는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통제책을 추가 도입했다. 해당 조치에서 

양자 컴퓨팅이 최초로 추가되었으며, 이는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에 대한 접근 

제한을 확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새로 지정된 24개 품목은 원칙상 어떤 

국가로도 미국 허가 없이는 수출될 수 없으나, 미국에 준하는 수출 통제책을 이

미 도입한 나라로의 수출은 미국 허가 없이 가능하다. 즉 핵심은 국제 공조 강

화다. 산업안보국은 미국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한 국가로는 이 품목들을 자

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NQIA 프로그램은 2023년 9월 30일에 만료되어 재승인이 필요한 상황이

다. 2024년 11월 기준 상기 재승인은 미국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상원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통과될 경우 기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인 

113) 「“중국에 양자 연구시설 짓지마”…미국, 반도체·AI 등 대중 투자 막는다」(2024. 10. 29., 검색일: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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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3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양자 연구에 투입되며, 국제 협력도 

확대될 예정이다.114) 이 재승인 법에는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양자 기술 전환 

촉진, 양자 인력 개발, 탄력적인 양자 기술 공급망 구축, AI와 양자과학의 통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투자를 넘

어서 본 혁신 분야에서의 리더십 위치를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2024년 10월, 

미국 재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양자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특정 

투자를 금지하는 ‘US Treasury’s Restrictions on Quantum Technology 

Investments in China’라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을 통해 재무부

는 중국의 양자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특정 투자 금지, 일부 거래에 대한 재

무부 사전 통보 요구, 미국의 군사 및 정보 분야 전략적 이점 보호 목표를 요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재무부는 NQIA의 조속한 재승인과 2024년

부터 2028년까지 매년 최소 5억 2,500만 달러(CHIPS 자금 외 추가)의 추가 

배정을 요구했으며, 「반도체와 과학법」에서 승인한 Quantum User Expan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QUEST)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여 

연구자들의 미국 양자 컴퓨팅 자원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2022년에 제정된 「반도체와 과학법」은 NQIA의 여러 내용들을 포괄 및 개

정하여 양자 기술 분야의 추가적인 발전을 지원한다.115) 첫째, 양자정보과학

(QIS: Quantum Information Science)을 핵심 기술 분야로 지정하고 양자 

네트워크 인프라 혁신 가속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연구 목적의 미국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및 클라우드 접근 장려와 같은 양자 사

용자 확대 프로그램(QUEST: Quantum User Expan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을 신설하여 양자 컴퓨팅 접근성을 향상시킨다(5년간 1억 6,580만 

114) 「美 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 임박…中과 경쟁 격화」(2024. 2. 9., 검색일: 2024. 11. 4.). 

115) Basu, QED-C member, and Basu(2022), “Breaking down the 2022 CHIPS and Scie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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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지원 승인). 셋째, 인력 개발 및 교육의 일환으로 연방 사이버 장학금 프로

그램을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립과학재단의 Next 

Generation Quantum Leaders Pilot Program을 승인하고 이를 위해 2023

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8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분산 컴퓨팅 

시스템 발전, 측정 정밀도 향상, 국가 양자 통신 기술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민

간 산업기관, 국립 연구소, 대학과의 협력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2023년부

터 2026년까지 연간 1,500만 달러 투자 예정).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표준화 

및 양자 암호화 연구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양자 이니셔티브는 양자 기술이 국가 안보 및 방위 분야에 적용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개발을 국방부 국방수권법에 추가 명기하였다. 

본 법은 고급 양자 연구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우선순위 지정, 양자 생태계의 

상업적 성공 준비, 양자 기술 인력 개발 지원 및 인식 제고, NQIA 재승인과 상

호 보완적인 접근 채택 등 미국의 양자 기술 리더십에 중요한 여러 조항을 포함

하고 있다. 또한 2022 「Quantum Computing Cybersecurity Preparedness

법」을 통해 NIST는 양자 컴퓨터에 대비한 새로운 암호화 표준을 제시했다.116) 

예를 들어 연방정보처리표준(FIPS) 203, 204, 205를 통해 포스트 양자 암호

(PQC) 알고리즘 표준을 지정하고, 이러한 표준들을 활용하여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호화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117)

116) Infosecurity Magazine(2022. 12. 23.), “President Biden signs Quantum Cybersecurity 

Preparedness Act into law.”

117)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2024. 8. 13.), “NIST releases first 3 

finalized post-quantum encryption standards”(검색일: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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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양자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별 분석

표 3-11. 미국 양자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제도·거버넌스

1. 거버넌스·시스템·

Institution 구축 분야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의 양자관

련 이니셔티브 권한 강화(NQIA법)

연방정부, 산업계, 학계 간 양자과학 활동을 조정하기 위

한 국립양자조정사무소(NQCO: National Quantum 

Coordination Offfice) 설립(NQIA법)

독립적인 평가와 권고를 제공하는 국립양자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NQIAC: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dvisory 

Commitee) 설립(NQIA법)

재무부 투자보안국 글로벌 거래사무소 신설(2024 최종

규칙)

 NQIA 재승인과 국방 분야 간의 상호 보완적인 접근 채택

(2024 국방수권법)

양자 네트워크 인프라를 포함한 Quantum User Expan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QUEST) 프로그램(CHIPS 

and Science Act)

2. 표준·인증 분야

양자 정보과학(QIS: Quantum Information Science)을 

핵심 기술 분야로 지정(CHIPS and Science Act)

양자정보 기술을 표준 전략의 8대 기술 분야로 선정 

(2023 표준 전략)

 CET 분야의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합의, 효과성, 관련

성, 일관성,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하는 표준 개발 원칙 제

시(2023 표준 전략)

국제표준 개발에 미국 참여 증진(2023 표준 전략)

새로운 암호화 표준 발표: 연방정보처리표준(FIPS) 203, 

204, 205를 통해 포스트 양자 암호(PQC) 알고리즘 표준

발표(2022 양자 컴퓨팅법)

3. 윤리 분야

미국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한 국가로는 이 품목들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음(2024 상무부 최종규칙).

미국 주도 핵심 및 신흥 기술 분야에서 동맹국들의 광범

위한 참여 유도(2023 표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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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4. 글로벌 협력 분야 A

 5년 30억 달러 예산을 양자 연구에 투입(2025 NQIA 재승인)

양자 연구 지원(2024 국방수권법)

양자 네트워크 인프라 연구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을 위해 

5년간 매년 1억 달러 지원, 양자 컴퓨팅 접근성 향상을 위

한 5년간 1억 6,580만 달러 지원 승인, NSF의 인력 양성

을 위한 5년간 매년 800만 달러 지원, 협력연구를 위해 5

년간 매년 1,500만 달러 투자(CHIPS and Science Act)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5. 보조금·세제 혜택 

분야

양자 기술 생태계: 연구실에서 시장으로의 양자 기술 전

환 촉진(2025 NQIA 재승인)

양자 생태계의 상업적 성공 준비(2024 국방수권법)

탄력적인 양자 기술 공급망 구축(2025 NQIA 재승인)

타연구자들의 미국 양자 컴퓨팅 자원 접근성 개선 및 다

양한 민간산업 기관, 국립 연구소, 대학과의 협력 연구 수

행(CHIPS and Science Act)

6. 참여 및 소통 분야 -

7. 실험 테스트 강화 분야

양자 인력 개발 및 AI와 양자과학의 통합(2025 NQIA 재

승인)

양자 기술 인력 개발 지원 및 인식 제고(2024 국방수권법)

연방 사이버 장학금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으로 확대, 국립과학재단의 Next Generation Quantum 

Leaders Pilot Program 승인(CHIPS and Science Act)

8. 과학기술 역량 분야

양자 컴퓨팅을 위한 윤리적 연구 및 개발 프레임워크 구

축(NQIA법)

양자 컴퓨팅의 악의적 사용 가능성, 기존 산업 붕괴 가능

성, 환경적 영향,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의 필요성 등 지적

(NQIA법)

4. 글로벌 협력 분야 B -

기술 안보

9. 대외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분야

대중국(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포함) 투자 제한

(2024 재무부 최종규칙)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2024 상무부 최종규칙)

중국을 포함한 포괄적 미국 무기 금수 대상국에 대한 수

출, 재수출, 국내 이전 라이선스 요구사항 검토 의무화

(2018 ECRA)

10. 대중/자국민 보호 

분야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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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가. 반도체 분야

1) 국가 반도체 전략(National Semiconductor Strategy)

양자, AI, 공학생물학, 미래 통신과 함께 영국의 다섯 가지 미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반도체는 영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와 글로벌 무대에서 확보할 전략적 

이점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118) 2023년 5월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컴퓨터 칩 생산에서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영

국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공급망 붕괴를 완화하고 영국의 국

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였다.119)

영국정부는 국가 반도체 전략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공급망 복원력을 개선하며,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여 국가 안

보를 보호하고, 영국의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향후 10년

간 10억 파운드(약 1조 7,500억 원)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 계획하겠다는 강력

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영국 국가 반도체 전략의 비전은 반도체 설계(design) 및 지식재산(IP), 화합

물 반도체(compound semiconductors) 및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영국

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래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

는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영국은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

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공급망 복원력을 개선하고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은 AI, 고성능 컴퓨팅, 양자 및 사이버

와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 영국의 우위를 확보하여 경제성장과 미래 발견을 

118) GOV.UK(2023b), “UK Science and Technology Framework - taking a systems approach 
to UK science & technology.”

119)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Technology in UK(2023c. 5. 19.), “National semiconductor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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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는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영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파트너

와 협력하여 공급망 복원력을 개선하고자 한다.120)

영국의 국가 반도체 전략의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 부문 성장] 

영국은 반도체 설계와 지식재산, 화합물 반도체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강점

을 바탕으로, 이 산업 내에서 영국의 핵심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더욱 확장해 나

가는 것이고, ② [공급망 중단 위험 완화] 국내·외 조치를 통해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주요 산업의 복원력을 높이고 최악의 공급망 붕괴 시나리오가 초래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③ [국가 안보 보호] 보호가 필요한 기

술을 지키기 위해 영국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동시에 시장의 

국제적 특성과 산업 성장의 필요성도 인식할 것이다.

국가 반도체 전략의 세 가지 목적별 자세한 이행 전략은 [표 3-12]와 같다.

 

표 3-12. 영국 국가 반도체 전략 주요 목적 및 관련 이행 계획

영국 국가 반도체 전략 주요 목적

국내 부문 성장 공급망 중단 위험 완화 국가 안보 보호

2023~25년 동안 최대 2억 파운

드, 향후 10년 동안 최대 10억 파

운드를 지원하기로 약속

영국은 국내·외 조치를 통해 반도

체 의존도가 높은 핵심 섹터에서 

더 큰 회복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대 중단에 이르는 혼란 시나리

오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

벌 시장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극

대화 하고 있음

영국에서 가장 민감한 반도체 자

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안

과 부문 성장의 균형을 적절히 맞

추며, 하드웨어 보안에 대한 영국

의 전문성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

험을 해결함으로써 국가 안보 위

험 완화

반도체 자문 패널: 업계, 정부, 학

계의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업

계를 결집하고 이 비전을 어떻게 

구현하여 제공할 것인지 서로에

게 설명

경제 부문 준비: 산업계가 미래의 

공급 부족으로부터 직면할 수 있

는 위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영국 자산 보호: 투자 심사와 수출 

통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적대적인 행위자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기술 역량을 구축하

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영국의 강

점을 보호

연구개발: 차세대 반도체를 주도

할 혁신을 창출하고, 응용 연구는 

산업계와 최종 시장의 요구를 지향

중요 부문 보호 - 국내 조치: 업계

와 협력하여 중요 부문 제품 제조

업체의 공급망 복원력을 개선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하

드웨어 강점 활용: 기존의 전문 지

식을 활용하여 전 세계 칩 설계 단

계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하드

웨어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더 폭

넓게 우선순위 설정

1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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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속

영국 국가 반도체 전략 주요 목적

국내 부문을 성장 공급망 중단 위험 완화 국가 안보 보호

인프라: 현재 산업계와 함께 포괄

적인 범위 설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SME)의 영국 내 상업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접근성을 개

선하는 영국 반도체 인프라 이니셔

티브(UK Semiconductor Infrastructure 

Initiative)를 출범할 예정

중요 부문 보호 - 국제 협력: 국제 

파트너와 함께 특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문에서 사용하는 칩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시하고 공급

이 다각화되어 탄력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조치

기술 및 인재: 산업 및 학계와 협력

하여 영국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는 능력을 향

상시키고, 박사 과정 교육 센터를 

통해 미래 반도체 혁신가를 양성

자료: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in UK(2023c. 5. 19.), “National semiconductor 

strategy.”

2) 영국 반도체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별 분석 

표 3-13. 영국 반도체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제도·거버넌스

1. 거버넌스·시스템·

Institution 구축 분야

반도체 자문 패널: 업계, 정부, 학계의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업계를 결집하고 이 비전을 어떻게 구현하여 제공할 

것인지 서로에게 설명

2. 표준·인증 분야 -

3. 윤리 분야 -

4. 글로벌 협력 분야 A -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5. 보조금·세제 혜택 

분야

 2023~25년 동안 최대 2억 파운드, 향후 10년 동안 최대 

10억 파운드의 지원을 통해 국내 반도체 분야 성장 지원

6. 참여 및 소통 분야 -

7. 실험 테스트 강화 분야 -

8. 과학기술 역량 분야

산업 및 학계와 협력하여 영국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숙

련된 인재를 유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박사 과정 교

육 센터를 통해 미래의 반도체 혁신가를 양성

 R&D, 디자인 및 IP, 화합물 반도체 분야에서 영국의 강점 

활용 역량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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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계속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4. 글로벌 협력 분야 B

국제 파트너와 함께 특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사용

하는 칩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시하고 공급이 다각화되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기술 안보

9. 대외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분야

 경제 부문 준비: 산업계가 미래의 공급 부족으로부터 직

면할 수 있는 위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중요 부문 보호 - 국내 조치: 업계와 협력하여 중요 부문 

제품 제조업체의 공급망 복원력을 개선

영국 자산 보호: 투자 심사와 수출 통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적대적인 행위자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기술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영국의 강점을 보호

10. 대중/자국민 보호 

분야
-

자료: 저자 작성.

나. 첨단바이오 분야

1) 영국 바이오 안보전략(UK Biology Security Strategy)

영국은 2030년까지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혁신 분

야의 책임 있는 세계적 리더로서 글로벌 보건, 경제 및 안보에 기여한다는 비전

과 함께, 억제력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며, 영국의 번영

과 과학기술(S&T) 우위를 위한 기회를 활용하는 영국 전역의 생물 보안 접근 

방식을 구현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영국 바이오 안보 전략을 제시하였다.121)  

이 전략은 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네 가지 영역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오늘날 영국이 직면하고 있으며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을 이해(Understand)하고, 둘째, 생물학적 위험이 발생하거나(가능한 경

우) 영국과 영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Prevent)하며, 셋째, 생물학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조기에 그리고 신뢰성 있게 감지(Detect)하고 

121) HM Government(2023), “UK Biological Securit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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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하며 보고하고, 넷째, 영국 또는 영국의 이익을 침해한 생물학적 위험에 

대응(Response)하여 그 영향을 줄이고 평소처럼 신속하게 비즈니스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작동하는 세 가지 핵심 요

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요소는 영국의 리더십, 거버넌스 및 협력으로, 영국 전

역의 집단적 의사 결정과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리더십, 거버넌스 및 책임

을 공식화한다. 둘째 요소는 영국의 과학 기초, 보건 및 생명 과학 부문으로, 전

문 생물학적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하며, 영국 전역의 보건 및 생명 과학 

부문에서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셋째 요소는 국제 리더십으로, 영국

은 글로벌 보건 안보,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국제 생물 안전 및 생물 보안 관행, 비확산 기구 및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제시하였다.122) 

2) 공학생물학을 위한 국가 비전

영국정부는 2023년 3월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프레임

워크를 발표하고, △인공지능, △공학생물학, △미래통신기술, △반도체, △양자 

기술을 다섯 가지 핵심 기술로 선정하였고,123)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2023년 

12월 5일 위 핵심 기술 중 ‘공학생물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

치로서 「공학생물학을 위한 국가 비전(National Vision for Engineering 

Biology)」을 발표하였다.124) 

여기에서는 기초과학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며, 광범위하고 풍부한 공학생물학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

고 있다. 세계적 리더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공학생물학을 위한 일곱 개

의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① 새로운 공학생물학 운영그룹, ② 세계 최고 R&D, 

122) HM Government(2023), “UK Biological Security Strategy.”

123) GOV.UK(2023b), “UK Science and Technology Framework - taking a systems approach 

to UK science & technology.”

124) GOV.UK(2023), “National vision for engineering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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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프라, ④ 인재와 기술, ⑤ 규제 및 표준, ⑥ 더 넓은 경제 영역에서의 채택, 

⑦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혁신이 그것이다. 일곱 개 목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14]에 나타나 있다.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첫째, 앞으로 10년간 20억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하고, 둘째, 생물학의 경제적·사회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차세

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 연구에 투자하며, 셋째,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시장을 감독·조정·규제하면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공동으로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125) 

표 3-14. 영국 국가 공학생물학을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내용

①새로운 공학생물학 운영

그룹

영국에서 일하는 현재 및 차세대 공학생물학 분야의 학계, 스타트업 및 업

계 리더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을 계획

②세계 최고 R&D

혁신의 돌파구와 신제품 창출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과제와 기초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R&D를 목표로 공공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며, 향후 

10년간 엔지니어링 생물학 분야에 20억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

③인프라

공학생물학 혁신의 초기 단계와 규모 확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영국 인프라에 투자할 예정이며, 스타트업과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영국 

기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

④인재와 기술

과학, 기술 및 기업가 정신을 다루는 학계와 업계의 수요에 맞춰 영국 내 

다양한 인재 풀을 성장시키고 유지할 예정이며, 새로운 Discovery 펠로우

십을 포함한 펠로우십과 박사 과정에 투자할 예정

⑤규제 및 표준
영국의 규제 환경이 공학생물학적 유래 제품의 시장 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모든 관련 규제기관과 협력할 예정

⑥더 넓은 경제 영역에서의 

채택

공학생물학의 잠재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투자자와 고객 집단 및 잠재 고

객의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기업 파이프라인을 육성할 예정

⑦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

는 혁신

2030년까지 영국을 책임감 있는 혁신의 세계 리더로 만들 것이며, 이 기

술의 혜택, 도전 과제 및 위험에 대한 열린 대화를 주도하여 책임감 있는 

연구와 혁신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장려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

여 다자 포럼을 포함한 국제 규범과 표준을 형성할 예정

자료: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in UK(2023a. 12. 5.), “National vision for engineering

biology.”

125)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in UK(2023a. 12. 5.), “National vision 

for engineering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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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학생물학의 비전으로 세계적 리더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일곱 개의 목표 중 본 연구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⑤ 규제 및 표준

(Regulation and standards) 목표에 관해서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영국의 규제 및 표준(Regulation and standards) 시스템은 공학생물

학이 발전하는 놀라운 속도에 발맞춰야 하며, 규정과 표준은 공학생물학이 안

전하게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대중과 시장에 제품이 고품질이고 안전하

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126) 

다음으로 영국은 공학생물학 애플리케이션에 친혁신적인 규정을 더 빨리 채

택한 다른 국가들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며, 영국이 이런 환경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면 영국기업들이 더 접근하기 쉬운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

고 언급하며 관련 산업에 친혁신적인 규정을 더 빨리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

다. 또한 공학생물학 부문의 성장 촉진과 기술 및 그 응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 및 대중의 신뢰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127) 

또한 영국은 자국의 규제 환경이 공학생물학적 유래 제품의 시장 출시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모든 관련 규제기관과 협력할 것이고, 정부가 새로

운 공학생물학 규제기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일련의 규제 샌드박스를 구현함

으로써 이를 위한 경로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128) 

이와 함께 영국은 공학생물학 규제자 네트워크(EBRN: Engineering Biology 

Regulators)를 설립하여 규제기관 간의 협업, 지식 및 모범 사례 공유, 호라이

즌 스캔129) 기회를 찾을 것이고, 영국 규제 당국과 공학생물학 커뮤니티 간의 

126)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in UK(2023a. 12. 5.), “National vision 

for engineering biology.”

127) Ibid.

128) Ibid.

129) 호라이즌 스캔이란 현재 사고와 계획의 한계에 있는 잠재적 위협, 기회 및 미래 발전 가능성을 체계적

으로 검토하는 것. 호라이즌 스캐닝은 새로운 예상치 못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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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구축하여 적절한 규제 개혁의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공학생물학 규제 

샌드박스를 출시하기 위해 EBRN에 500만 파운드를 지원하고,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적절한 규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증거 

기반 분석이 가능한 3~5개의 샌드박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규제대비

위원회(RHC: The Regulatory Horizons Council)를 통해 공학생물학과 관

련된 규제 이슈를 자세히 설명하여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의 스마트 규제 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이다.130) 

글로벌 규제 환경을 따르면서 필요한 경우 영국 규제 당국과 국제 규제 당국 

간의 관계를 구축할 과학 및 기술 외교관 네트워크의 추가 지원이 있을 예정이

다. 이를 통해 영국 규제 당국은 다른 곳의 개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글로

벌 모범 사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은 생물학적 시스템

으로 작업할 때 경험하는 재현성과 비교 가능성 문제를 증가시켜 혁신 속도를 

높이는 데 핵심이 될 것이므로 영국은 책임감 있고 공정한 표준 개발을 선도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세계 수준의 표준 채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공학생물학을 위한 국가 비전」에서는 밝히고 있다.

3) 영국 첨단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별 분석

「공학생물학을 위한 국가 비전」에서는 세계적 리더로서의 입지를 유지하

기 위한 일곱 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일곱 개의 목표 중 본 연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규제와 표준’ 목표와 관련된 실행 전략을 조사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공학생물학 비전의 일곱 개 목표들은 독

립된 개별적 목표가 아니므로, 규제와 표준 외에도 7대 목표 내 관련 내용 중 

를 탐구할 수 있는 것임. Palomino et al.(2012). 호라이즌 스캔닝은 잠재적인 위협과 기회를 체계적

으로 검토하여 잠재적으로 중요한 발전의 초기 징후를 감지하고, 새로운 기술과 그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술임.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20-01-14), 

National Academies Press (US), 2021.

130)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in UK(2023a. 12. 5.), “National vision 

for engineering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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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야별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3-15]와 같다.

표 3-15. 영국 첨단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제도·거버넌스

1. 거버넌스·시스템·

Institution 구축 분야

⑤규제 및 표준 목표 내용 중: 

RHC를 통해 공학생물학

과 관련된 규제 이슈를 자

세히 설명하여 규제 장벽 

제거,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정

부의 스마트 규제 프로그

램 보완(공학생물학을 위

한 국가 비전)

⑦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

는 혁신 목표에서 영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

하여 다자 포럼을 포함한 

국제 규범과 표준을 형성

할 예정(공학생물학을 위

한 국가 비전)

2. 표준·인증 분야 -

3. 윤리 분야 -

4. 글로벌 협력 분야 A

⑤규제 및 표준 목표 내용 중:

영국 규제 당국과 국제 규

제 당국 간의 관계를 구축

할 과학 및 기술 외교관 네

트워크의 추가 지원(공학

생물학을 위한 국가 비전)

⑦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

는 혁신 목표에서 영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

하여 다자 포럼을 포함한 

국제 규범과 표준을 형성

할 예정(공학생물학을 위

한 국가 비전)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5. 보조금·세제 혜택 

분야
-

②세계 최고 R&D를 목표로 

향후 10년간 공학생물학 분

야에 20억 파운드 투자 예

정(공학생물학을 위한 국가  

비전)

6. 참여 및 소통 분야

⑤규제 및 표준 목표 내용 중:

공학생물학 규제자 네트워크

(EBRN: Engineering Biology 

Regulators’ Network)을 설립

(공학생물학을 위한 국가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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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계속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7. 실험 테스트 강화 

분야

⑤규제 및 표준 목표 내용 중: 

EBRN에 5백만 파운드를 

지원하여 공학생물학 규제 

샌드박스 출시(공학생물학

을 위한 국가 비전)

-

8. 과학기술역량 분야 -

④인재와 기술 목표에서 새

로운 Discovery 펠로우십

을 포함한 펠로우십과 박

사 과정에 투자(공학생물

학을 위한 국가 비전)

4. 글로벌 협력 분야 B -

기술 안보

9. 대외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분야
-

10. 대중/자국민 보호 

분야
-

자료: 저자 작성.

다. AI 분야

1) 국가 AI 전략(National AI Strategy)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가 글로벌 과학 선도국으로의 위상 강화 및 AI 기술의 잠재력 포착

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AI 전략(National AI Strategy)」을 발표하였다.131) 

이 국가 AI 전략은 향후 10년 동안 영국의 AI 및 과학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

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에서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중요한 세 개의 전략(필러)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 및 AI 초강대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지속하기 위해 AI 생태계에 장

131) GOV.UK, “National AI Strategy”; GOV.UK, “New ten-year plan to make the UK a global 

AI superpower(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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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둘째,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영국에서 

혁신의 혜택을 포착하며, 모든 부문과 지역에 AI 혜택을 보장한다. 셋째, 영국이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고 대중과 영국의 기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AI 기술의 

국가 및 국제 거버넌스를 올바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132)

이러한 AI 생태계 투자, 전 부문/전 지역 AI혜택 제공·보장 및 효과적인 AI 

거버넌스라는 3대 전략(중점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단·중·장기 조치를 제시하

였는데, 자세한 3대 전략 부문별 조치 내용은 [표 3-16]과 같다.

전략 발표 이후로 HMT(Her Majesty’s Treasury)는 영국 전역의 16개 박

사과정 센터(CDT)에 1억 1,700만 파운드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고, AI 사무

소는 AI를 규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AI의 개발 및 배포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의 새로운 친혁신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정책 논문 

등을 발표하였다.133)

표 3-16. 영국 국가 AI 전략 주요 조치 

AI 생태계 투자
전 부문/전 지역 AI혜택 

제공·보장
효과적인 AI 거버넌스

단기

더 넓은 경제에서 더 나은 데

이터 가용성을 가능하게 하

는 정부의 역할을 위한 프레

임워크 발표

국가 사이버-물리 인프라 

프레임워크 협의

교육부의 기술 부트캠프를 

통해 AI, 데이터 과학 및 디

지털 기술 개발 지원

NHS AI 랩을 통해 보건 및 

사회 복지 분야의 AI 기반 기

술을 위한 국가 전략 초안 작

성에 참여 

국방부를 통해 국방 AI 전략 

발표

 IPO를 통해 AI에 대한 저작

권 및 특허 상담 시작

데이터윤리혁신센터(CDEI)

에서  AI 보증 로드맵 발표

 AI 거버넌스에서 어떤 역할

을 하는지 결정

국방부가 AI 채택·사용 접근 

방식에 대한 세부 정보 게시

국제 AI 활동에 대한 범정부

적 접근 방식 개발

132) GOV.UK, “Guidance National AI Strategy - AI Action Plan”(검색일: 2024. 11. 4.).  

1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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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AI 생태계 투자
전부문/전지역 AI혜택 

제공·보장
효과적인 AI 거버넌스

중기

직원들이 비즈니스 환경에

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필요한 기술에 대한 

연구 발표

 AI 스케일업의 민간 자금 수

요와 과제 평가

학교용 AI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

립 컴퓨팅 교육 센터 지원

 AI 관련 일자리에 더 다양한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AI R&D 협력에 관한 미국-

영국 선언 이행

세계 최고의 AI 인재를 유치

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경제 전반에 걸쳐 AI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

혁신 미션에 AI 역량이 포함

되고 양자 및 다자 간 노력을 

통해 야심찬 미션 기반 협력

을 촉진하는 방법 고려

개발도상국의 지역 혁신 지

원 확대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I 과제의 오픈 저장소 구축

 AI 관리 및 규제에 관한 친혁

신 국가 입장 백서 발간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심

층 분석을 완료하고 정부 부

처 간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전 세계 AI 표준화에 대한 영

국의 참여를 조정하기 위해 

AI 표준 허브 시범 운영

정부의 AI 안전 인식을 높이

기 위해 중장기 호라이즌 스

캐닝 기능 구축

장기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국제 

및 국내 접근 방식 검토

AI 모델을 위해 어떤 개방형 및 

기계 판독 가능 정부 데이터셋

을 게시할 수 있는지 고려

새로운 국가 AI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 출시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여 

공동 R&D 과제 해결

최고 인재, 박사, AI 및 데이

터 과학 전환 과정 전반에 걸

친 기존 개입을 지속함으로

써 AI의 다양성 지원

국가 안전 보장 및 투자법을 

모니터링하고 사용하여 영국

의 비즈니스 개방 환경을 유

지하면서 국가 안보를 보호

 AI를 포함한 신흥 기술에 무

역 거래 조항 포함

잠재력이 높고 AI 성숙도가 

낮은 분야에서 AI 기술의 개

발 및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AI/UKRI(UK Research and 

Innovation) 공동 사무소 프

로그램 출범

국가 AI 연구 및 혁신 프로그

램을 통해 AI 기술의 신뢰

성, 채택 가능성 및 투명성

에 관한 역량 개발을 지속적 

지원

정부 전반에 걸쳐 AI를 활용

하여 전략적 과제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 파악

이해관계자와 함께 AI 생태

계가 글로벌 AI 표준화 환경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AI 기술 표준 참여 툴킷 

개발 탐색

다자간 이해관계자 포럼에

서 파트너와 협력하고, 영국

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AI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지

원하기 위해 GPAI에 투자

앨런 튜링 연구소와 협력하

여 공공 부문의 AI 윤리 및 

안전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

국가 안보, 국방 및 선도 연구

자들과 협력하여 공공 부문

의 행동을 통해 AI를 안전하

게 발전시키고 재앙적 위험

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파악

자료: GOV.UK(2021. 9. 22.), “National AI Strategy”(검색일: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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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AI 규제 프레임워크

영국정부는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혁신을 주도하고,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AI 사용을 안내하는 「AI 규제에 대한 친혁신적 접근 방

식(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이라는 AI 규제 백서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다.134) 이어서 이 백서에 대한 여러 유관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취합·정리한 정부 답변(Government response)을 발간하고, 이

를 통해 AI 규제 환경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135)  

영국정부는 규제 백서에서 AI 규제 환경에 명확성과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

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이며, 이 제도는 책임감 있는 혁신을 더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AI의 글로벌 리더로서 영국

의 입지를 강화하고, 성장과 번영을 주도하는 AI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AI의 

사용 및 응용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정부는 이러한 

AI 기술이 진화하는 속도를 인식하여 의도적으로 민첩하고 반복적인 접근 방

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프레임워크는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가능한 

최상의 규제 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증거 기반을 

구축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밝혔다.136) 이 규제 프레임워크는 경제의 모

든 부문에서 AI의 책임감 있는 개발과 사용을 안내하고 알리기 위한 다섯 가지 

이행 원칙(① 안전·보안·견고성, ② 적절한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③ 공정성, 

④ 책임·거버넌스, ⑤ 경쟁 가능성·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행 원칙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표 3-17]과 같다. 

 

134)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in UK(2023d),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135) GOV.UK, “Consultation outcome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government 

response”(Updated 6 February 2024, 검색일: 2024. 11. 4.).

136) GOV.UK(2023a),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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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영국 AI 규제 프레임워크 이행 원칙 

이행 원칙 내용

① 안전·보안·견고성

(Safety, security and 

robustness)

AI 시스템은 전체 생애주기 동안 안전하고 견고하며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

으로 작동해야 하며, 위험은 지속적으로 식별, 평가 및 관리 되어야 함.

[규제 당국] 규제 대상 기관은 AI 시스템이 전체 생애주기 동안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의도된 대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

할 필요

② 적절한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Appropriate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AI 시스템은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갖추어야 함.

[투명성] AI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정보(예: AI 시스템이 어떻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관련 사람들에게 전달

[설명 가능성] 관련 당사자가 AI 시스템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접근, 해석 

및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규제 당국] AI 생애주기 관련 참여자들이 적절한 투명성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장려할 수 있는 방법(예를 들어 규제 가이드라인을 통

해)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AI 시스템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

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③ 공정성

(Fairness)

AI 시스템은 개인이나 조직의 법적 권리를 훼손하거나 개인을 부당하게 차

별하거나 불공정한 시장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며, AI 생애주기의 모든 단

계에 관여하는 주체들은 시스템의 용도, 결과, 관련 법률의 적용에 적합한 

공정성(fairness)의 정의를 고려해야 함.

[공정성] 평등과 인권, 데이터 보호, 소비자 및 경쟁법, 공법 및 관습법, 취약

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칙 등 법과 규제의 여러 영역에 걸쳐 내재된 개념

[규제 당국] 규제 영역 내에서 AI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정성의 정의와 

사례를 개발 및 공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률, 규제, 기술 표준, 검증 기

법(assurance techniques) 등을 고려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음.

④ 책임·거버넌스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AI 시스템의 공급과 사용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명확한 책임 구분이 확립

되어야 함.

[규제 당국] AI 공급망 내 적절한 주체들에게 규제 준수와 모범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러한 기대치가 신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절차의 도입을 장려

⑤ 경쟁 가능성·해결 방법

(Contestability and 

redress)

적절한 경우, 사용자, 영향을 받는 제3자, 그리고 AI 생애주기 참여자들은 

AI의 결정이나 결과가 해롭거나 실질적인 피해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

[규제 당국] 기존의 이의 제기 및 구제 경로를 명확히 하고, AI 사용의 결과가 

적절한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비례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

자료: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in UK(2023d),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영국정부는 이 AI 규제 프레임워크가 비례적으로 작동하며 혁신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정부는 프레임워크 전체를 조정, 모니터링 및 조정하

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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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영국정부는 제도 도입 시의 영향에 대한 업계

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

은 규제 당국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당국의 업무를 보완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정부는 이 프레임워크 이행을 지원하기 위

해 ① (프레임워크) 관찰, 평가 및 의견, ② 일관성 있는 원칙 이행 지원, ③ 분야 

전반의 위험 평가, ④ 인공지능 혁신기업 지원, ⑤ 교육 및 인식 제고, ⑥ 향후 

과제 탐색 및 전망, ⑦ 국제 규제와의 상호운용성 보장방안과 같은 핵심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137) 이 프레임워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표 3-18]과 같다.

표 3-18. 영국 AI 규제 프레임워크 이행 지원을 위한 핵심 기능

핵심 기능 내용

①관찰, 평가 및 의견

새로운 제도의 경제 전반 및 산업별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중앙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유지 

산업계, 규제기관, 정부, 시민사회 등 관련 주체들로부터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프레임워크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 이러

한 데이터를 반영

②일관성 있는 원칙 이행 

지원

규제 당국이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 규제 지침을 개발·유지

규제 당국이 원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을 식별

③분야 전반의 위험 평가

규제 당국의 내부 위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AI 위험 레

지스터를 개발·유지

알려진 위험을 모니터링하여 검토 및 우선순위 재조정을 실시하고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새로운 위험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책임 영역과 관련하여 책임 명확화 및

위험 집행 모범 사례 공유

④인공지능 혁신기업 지원

법적 및 규정 준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AI 혁신가들이 규제 복잡성을 해결

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혁신의 장벽 제거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혁신을 저해하는 교차적인 규제 문제를 파악하고 규

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 파악

⑤교육 및 인식 제고

AI 규제 환경을 탐색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지침 제공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반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

하고 소비자와 일반 대중에게 지침 제공

규제 당국이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AI 규제와 위험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인

식 캠페인 홍보 장려

137)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in UK(2023d),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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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계속

핵심 기능 내용

⑥향후 과제 탐색 및 전망

AI 개발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를 모니터링하여 프레임워크가 이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산업계, 학계, 글로벌 파트너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AI 위험을 식

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위험 평가 기능 지원

⑦국제 규제와의 상호운

용성 보장방안

규제, 보증 및 위험 관리, 기술 표준에 대한 영국 원칙과 국제적 접근 방식 간

의 정렬을 모니터링

규제 상호 운용성을 위한 기회를 파악하여 국경 간 조정 및 협력 지원

자료: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in UK(2023d),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이 「AI 규제 백서」는 AI 규제 초기에는 법적 구속력 없는 원칙을 제시하면 

규제기관이 자체 권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차후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기관의 추가 개입 및 법률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또한 규제 백서에 대한 정부 답변에서, 정부는 새로운 AI 규제가 기

존 법령과 모순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고 있으

며, 규제기관의 기존 법적 권한과 현행 입법체계 내에서의 잠재적 격차나 마찰

을 계속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38) 

영국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AI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는 세계 최

초의 정부 지원기관인 AI 안전 연구원(AI Safety Institute) 안에 강력한 전문

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고능력 범용 시스템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발

하는 과정에서 AI 안전연구원의 기술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

이다. AI 안전 연구원의 업무는 영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알리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 연구원은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기초 인사이트를 제공하

고 영국이 AI의 위험을 규제하기 위해 증거에 기반하고 비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사회적 영향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

는 고급 AI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개발·수행하면서 기초적인 AI 안전 연구를 

138) 고환경 외(2024),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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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고, 연구원과 정책입안자 등 국·내외 행위자들 간의 명확한 정보 공유 

채널을 자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AI 거버넌스에 대한 지식 교류와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

부 대표와 주요 규제기관들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설

립할 계획이다.139)   

디지털 정책 관련 규제 조정을 위해 경쟁시장청(CMA)·금융행위감독청(FCA)·

정보위원회(ICO)·통신청(Ofcom)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디지털 규제 공동 

포럼(DRCF)과 그 내부에 설치된 AI & Digital Hub 및 다른 규제기관들이 규

제기관 생태계(Regulator Ecosystem)를 구성하였다.140) 아래 [그림 3-1]은 

영국 AI 규제 환경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영국의 정부, 규제기관, 산업 및 더 넓

은 생태계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 영국 AI 규제 환경

자료: GOV.UK, “Consultation outcome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government response”

(Updated 6 February 2024, 검색일; 2024. 11. 4.);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in UK(2023d),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139) GOV.UK, “Consultation outcome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government 

response”(Updated 6 February 2024, 검색일; 2024. 11. 4.).

140) 고환경 외(2024),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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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AI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별 분석 

표 3-19. 영국 AI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제도·

거버넌스

1. 거버넌스·시스템·

Institution 구축 분야

 AI 관리 및 규제에 관한 친혁신 국가 입장 백서 발간(국가 AI 전략)

 AI 안전 연구원(AI Safety Institute) 설립(규제 백서 정부 답변)

관찰, 평가 및 의견(새로운 제도의 경제 전반 및 산업별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중앙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유

지)(AI 규제 백서)

분야 전반의 위험 평가(알려진 위험을 모니터링하여 검토 및 우

선순위 재조정을 실시하고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여 우선순위

를 정하고, 새로운 위험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책임 영역과 관

련하여 책임 명확화, 위험 집행 모범 사례 공유)(AI 규제 백서)

규제기관 생태계(Regulator Ecosystem) 구축(규제 백서 정부 

답변)

향후 AI 거버넌스 조정위원회 구성(규제 백서 정부 답변)

향후 과제 탐색 및 전망(AI 개발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를 모

니터링하여 프레임워크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AI 규제 백서)

2. 표준·인증 분야

전 세계 AI 표준화에 대한 영국의 참여를 조정하기 위해 AI 표

준 허브 시범 운영(국가 AI 전략)

국제 규제와의 상호운용성 보장방안(규제, 보증 및 위험 관리, 

기술 표준에 대한 영국의 원칙과 국제적 접근 방식 간의 정렬을 

모니터링)(AI 규제 백서)

3. 윤리 분야
앨런 튜링 연구소와 협력하여 공공 부문의 AI 윤리 및 안전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국가 AI 전략)

4. 글로벌 협력 분야 A -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5. 보조금·세제 혜택 

분야
-

6. 참여 및 소통 분야

교육 및 인식 제고(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반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와 일반 대중에게 지침 

제공)(AI 규제 백서)

7. 실험 테스트 강화 분야 -

8. 과학기술 역량 분야

 세계 최고의 AI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국가 AI 전략)

 영국 전역의 16개 박사과정 센터(CDT)에 1억 1,700만 파운드 

투자(HMT)

4. 글로벌 협력 분야 B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여 공동 R&D 과제를 해결(국가 AI 

전략)

 



제3장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 109

표 3-19. 계속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기술 안보

9. 대외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분야

국가 안전 보장 및 투자법을 모니터링하고 사용하여 영국의 비

즈니스 개방 환경을 유지하면서 국가 안보를 보호(국가 AI 

전략)

10. 대중/자국민 보호 

분야

국가 안보, 국방 및 선도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공공 부문의 행

동이 AI를 안전하게 발전시키고 재앙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

록 하는 방법 파악(국가 AI 전략)

 [원칙] 안전·보안·견고성-AI 시스템은 AI 수명 주기 내내 강력

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며, 위험을 지속적으로 식

별, 평가 및 관리해야 함(AI 규제 백서)

자료: 저자 작성.

라. 양자 분야

1) 국가 양자 전략(National Quantum Strategy)

영국정부는 2023년 3월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프레임

워크를 발표하고, △인공지능, △공학생물학, △미래통신기술, △반도체, △양

자 기술 등 다섯 가지 핵심 기술을 선정하였다.141) 2023년 3월 영국 과학기술

혁신부는 2033년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양자 기반 국가 성장과 양자 기반 경제 

전환을 목표로 비전과 전략목표, 우선 추진과제 등을 제시한 국가 양자 전략

(National Quantum Strategy)을 발표하였다.142) 

이 국가 양자 전략에서는 2033년까지 추진할 목표로서 양자과학 출판물의 

품질에서 상위 3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연구 출판물의 양을 늘리고, 양자 관련 

분야 1,000명의 대학원생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협력 작업 프로그램 

기반 양자 선도 국가 5개국과 양자 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영국은 전 세계 

양자 기술 기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private equity)의 15%를 유치하고, 전 

141) GOV.UK(2023b), “The UK Science and Technology Framework - taking a systems 

approach to UK science & technology.”

142)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in UK(2023b. 3. 15), “National 

Quantum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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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양자 기술 시장의 15%를 점유하게 될 것이며, 영국의 주요 관련 부문 내 

모든 비즈니스가 양자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관련 비즈니스의 75%가 양

자 컴퓨팅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영국이 양자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확립하는 데 있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영국은 국가 양자 전략 우선 과제(Priority Actions) 13개를 제시하였다. 13개 

우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2024년부터 향후 10년간 양자 R&D에 25억 파운

드의 정부 자금 투자, ② 2023년부터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자금 지원, ③ 숙련된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자 분야의 새로운 박사 과정 

교육 센터와 펠로우십, 양자 기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산업 배치 계획과 

양자 견습 프로그램을 개발, ④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의 양자 스트림 제공 등을 

통해 영국에 오고자 하는 숙련된 양자 관련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 유지 및 

투자, ⑤ 양자 섹터의 인프라 요구 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의뢰, ⑥ 영국 양

자기업을 국내외에 소개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자본을 

확보하고, 기업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타겟팅 캠페인을 시작, ⑦ 해외에서 영

국으로 이전하려는 양자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여 프로그램과 투자 기회를 제

공, ⑧ 정부 조달을 가속화하고, 정부가 양자 기술의 지능적이고 선제적인 초기 

수요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양자 촉진 펀드(quantum 

catalyst fund)를 통해 보다 강력한 메커니즘과 촉진 자금을 구축,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1,500만 파운드 규모의 ‘촉진 파일럿(catalyst pilot)’을 시작하며, 

여기에는 국가 안보 목적도 포함, ⑨ 정부를 포함한 영국경제의 주요 부문에서 

양자 컴퓨팅의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 양자 컴퓨팅 센터의 작업을 가속화

하고, 기업, 연구자 및 기타 사용자가 양자 컴퓨팅 자원에 대한 접근을 협상하

고 사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 ⑩ 규제 및 표준을 포함하여 다자

간 및 광범위한 다자간 포럼에서 양자간 글로벌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크게 

확대, ⑪ Regulatory Horizons Council에서 양자 기술 규제의 미래 필요성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이 분야의 혁신 및 성장 자원, ⑫ 국가 안보 투자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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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제를 포함한 양자 역량의 주요 영역을 보호하고 양자 커뮤니티에 대한 

지침과 지원 제공, ⑬ 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집중력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혁신기술부(DSIT)에 양자 기술청(Office for Quantum)을 설치하

고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정기적 보고 등이다.143)

2) 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

2024년 2월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래규제대비위원회(RHC: Regulatory 

Horizons Council)는 혁신 친화적인 영국의 양자 생태계 육성을 위해 네 가

지 핵심 원칙인 비례성, 적응성, 책임성 및 균형의 원칙에 기반하여 규제 정책

에 대해 제언하는 「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44) 이는 양자 

기술의 안정적 투자·개발을 위해 규제의 시점과 범위, 형태에 대한 선제적 논

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였다.145) 

양자 기술 규제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이 보고서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양

자과학 및 공학의 본거지가 되어 영국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확

인”하고, “영국을 양자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장소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적

인 부분이자 투자자와 글로벌 인재가 선호하는 장소로 만드는 비즈니스 지원”

을 시행하며, “혁신과 양자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지원하고 영국의 역량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국가 및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을 전략 목표로 삼고 

있다.146) 최근 양자 규제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영국의 국가 양자 전략에서 요약한 단계를 기반으로 적절한 규제(표준 및 지침 

포함)를 통해 양자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논의에 

새로운 고려 사항과 깊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3)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in UK(2023b. 3. 15.), “National 

Quantum Strategy.”

144) Regulatory Horizons Council(2024), “Regulating Quantum Technology Applications.”

145) KISTEP(2024), p. 26. 

146) Regulatory Horizons Council(2024), “Regulating Quantum Technology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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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C는 모든 기업, 정부, 규제 당국에 적용되는 보다 일반적인 사회적 책임 

원칙과 함께 양자 관련 규제 개발을 위해 비례성(Proportionally), 적응성

(Adaptability), 책임(Responsibility) 및 균형(Balance)이라는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미래 폭 넓은 양자 응용 범위를 포착할 수 있

을 만큼 충분히 일반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기술과 상황에 따라 진

화하여 양자 관련 규제가 민첩하게 소비자와 적극적인 시민의 요구 사항을 충

족시킬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47) 

표 3-20. 양자 관련 규제 발전을 위한 핵심 원칙 

목표 내용

비례성

(Proportionality)

이 원칙은 규제 조치가 특정 양자 기술 응용에 수반되는 위험 또는 이익 수

준에 적절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잠재적 영향의 규모와 성격에 

맞춰 규제 개입의 유형과 강도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위험이 낮은 

응용 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피하는 동시에, 위험이 높은 분야에는 충분

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

적응성

(Adaptability)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 프레임워크 또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강

조, 고정된(정적) 규제 체계는 금세 시대에 뒤처지고 비효율적이 되는 반면, 

적응형 프레임워크는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

책임성

(Responsibility)

이 원칙은 기업과 혁신 과정에 적용되는 책임 개념으로, 이 원칙은 규제기관 

자체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규제기관은 자신들이 시행하는 규제가 양자 기

술의 특성에 비례하고, 변화에 적응 가능하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집행되도

록 책임을 져야 함.

균형

(Balance)

상업적 실행 가능성, 윤리적 고려, 공공 안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양

하고 때로는 경쟁적인 이해관계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

을 두어야 함. 균형은 더 넓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양자 산업에 필

요한 혁신적 성장이 보안, 윤리 또는 사회 복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 방식 필요

자료: Regulatory Horizons Council(2024), “Regulating Quantum Technology Applications.”

RHC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규제’와 ‘거버넌스’란 입법, 표준, 지침, 정책, 

모범 사례, 산업계 또는 전문 규범, 요구 사항 및 절차를 포착하는 광범위한 용

어로 규정된다. 이러한 조치의 조합은 기술 개발, 시장 역학, 조달, 자금 조달 

147) Regulatory Horizons Council(2024), “Regulating Quantum Technology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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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국제 협력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8)  

이 보고서는 양자 규제에 대한 주요 결론과 함께 권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RHC는 양자 기술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과 표준, 지침 및 책임 있

는 혁신 관행에 기반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14개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이 이를 6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표 3-21. 양자 기술 애플리케이션 규제 권고안 

범주 규제 권고안

규제

프레임워크

[권고 1] 양자 기술 거버넌스는 양자 프로세스 및 제품 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섹터와 적용 대상 TRL의 범위를 인식하여  개별 혁신의 속성과 개발 단계에 적응 

가능하고 비례하는 애플리케이션별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권고 3]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DSIT)는 양자 규

정 및 표준에 대한 영국의 접근 방식을 계획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에 추가 입력을 

제공하기 위해 호라이즌 스캐닝 및 기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안(foresight) 마련 

- GO-Science, NQCC, 국립물리연구소(NPL) 및 새롭게 제안한 양자 기술 규

제 포럼과의 협력하에 기존 로드맵핑 활동 기반 제품 개발 지원의 한 부분으로 

향후 미래 규제 요건 사항에 대한 호라이즌 스캐닝을 수행하고, 양자 기술 응용

을 위한 단기 집중(1~3년) 호라이즌 스캐닝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기술 영역의 

역량에 대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혜택과 위

험을 예측하여 비례 규제 이니셔티브를 조정하는 것이 목표

[권고 4] 정책 입안자, 규제 당국, 기업 및 대중이 양자 기술의 기능, 응용 프로그

램 및 한계에 대해 적절한 인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례적, 적시적, 적응적 규제 시스템의 개발과 수용을 지원하고 양자 기술과 관

련된 규제 과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 제고 

[권고 14] 양자 컴퓨팅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잠재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양자 

관련 개발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 가장 크며, 이 단계에서 비례적, 적응

적, 균형적이고 책임감 있는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 미래 기술 및 시장 

개발에 대한 경계 감독과 관련하여 표준, 지침 및 책임 있는 혁신 관행에 기반한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

거버넌스

[권고 2] 단기 및 중기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기관이 양자 준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양자 기술 규제 시스템이 적절하게 통합되도록 보장하고, 

양자 규제 관행의 불필요한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양자 기술 규제 포럼’ 설립

148) Regulatory Horizons Council(2024), “Regulating Quantum Technology Applications.”



114 •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분석 연구

표 3-21. 계속

범주 규제 권고안

표준

[권고 6] RHC는 감지, 타이밍, 이미징을 포함한 개발 후기 단계의 제품에 적용될 

표준을 포함하여 표준 개발에 대한 협력적 접근 방식으로 영국 양자 표준 파일럿 

네트워크의 출범을 환영

[권고 11] 영국 양자 표준 파일럿 네트워크는 특히 상호 운용성 표준과 테스트 및 

검증 방법을 포함하여 양자 통신을 위한 표준화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정렬된 접

근 방식에 기여

시장개발

지원

[권고 5] RHC는 향후 규제 결정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통찰이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규제 요소를 포함하는 테스트베드와 샌드박스를 구축

하려는 양자 기술청(Office for Quantum)의 구상을 지지. 규제기관과 표준화 기

구는 이러한 과정에 핵심 파트너 또는 관심 있는 옵서버로 참여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특정 기술이 규제기관의 관할 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권고 7] 정부 부처는 구조화된 조달 전략을 통해 양자 기술 시장을 창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전략은 DSIT 및 

Innovate UK와 같은 기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양자 촉매 기금과 양자 정부 사용

자 그룹의 자원을 활용

- 정부가 양자 기술 조달과 관련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관련된 규제기관을 

포함시키면 조기 규제 참여를 통해 처음부터 규제 고려 사항의 통합 추진이 가

능.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장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조달 프로세스에 따라 

규제 프레임워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권고 13] DSIT는 온라인 안전법이 실수로 양자 제품 개발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

부와 양자 통신 전문가 간의 대화를 촉진

- 가능한 경우 양자 보안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

한 지침 제공 포함

자금 조달

[권고 8] DSIT는 Innovate UK와 협력하여 양자 기술에 대한 영국정부의 전환 지

원이 혁신 마인드셋과 관련 전문 지식에 보상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포

함되도록 하는 방법 모색

- 영국 퀀텀, 테크영국과 같은 업계 기관을 통해 기업이 규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자 기술 혁신가들이 직면한 과제를 반영하여 규제의 수정 

및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필요한 경우)

[권고 10] DSIT는 보다 숙련된 양자 감지, 타이밍 및 이미징 애플리케이션의 신

속한 적용, 개발 및 채택을 위해 맞춤화하는 동시에, 규제를 기술에 맞춰 진화할 

수 있도록 보다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진 제품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제 이니셔티

브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한 정책 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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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계속

범주 규제 권고안

국제협력

[권고 9] 영국(DSIT, BSI, NPL, NQCC 및 규제 당국)은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

에 대한 강력한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적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보

유한 전문성과 입지를 활용

- 영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가장 잘 일치하는 국제 거버넌스 포럼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모든 거버넌스 포럼에서 정부(BSI 및 NPL과 협력하여)는 

글로벌 양자 표준 개발을 위한 명확한 결과 기반 목표를 설정

[권고 12] QKD의 보안 이점과 업계에서 볼 수 있는 잠재적 가치 및 수요에 대한 

NCSC의 우려를 고려할 때, DSIT, NCSC 및 기타 양자 기술 이해관계자들은 

QKD 연구 개발에서 영국의 리더십이 의도치 않게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

-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BSI와 NPL은 주요 이해관계자 및 NCSC와 협력하여 

QKD가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표준과 보증을 지속적으로 

개발

자료: Regulatory Horizons Council(2024), “Regulating Quantum Technology Applications.”

RHC가 혁신 친화적인 영국의 양자 생태계 육성을 위해 네 가지 핵심 원칙 

인 비례성, 적응성, 책임성 및 균형의 원칙에 기반해 제언한 규제 정책은 “혁신

과 양자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지원하고 영국의 역량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국가 및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이라는 국가 전략 목표뿐만 아니라 양

자 생태계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자 분야는 글로벌 연구 및 산업 분야에서 더 성장해야 하는 분야여서, 영국

(DSIT, BSI, NPL, NQCC 및 규제 당국)은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에 대한 강

력한 참여 추진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영국 내에서도 미래 기술 및 시장 개발

에 대한 경계 감독과 관련하여 표준, 지침 및 책임 있는 혁신 관행에 기반한 규

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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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양자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별 분석 

표 3-22. 영국 양자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제도·거버넌스

1. 거버넌스·시스템·

Institution 구축 분야

과학혁신기술부(DSIT)에 양자 기술청(Office for Quantum)

을 설치하고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정

기적으로 보고(국가 양자 전략)

개별 혁신의 속성과 개발 단계에 적응 가능하고 비례하는 

애플리케이션별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권고(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

 DSIT는 규제 요건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미

래 규제 요건을 위한 호라이즌 스캐닝 수행 및 비례 규제 

이니셔티브를 조정(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 

미래 기술 및 시장 개발에 대한 경계 감독과 관련하여 표

준, 지침 및 책임 있는 혁신 관행에 기반한 규제 프레임워

크 권고(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

단기 및 중기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 기관이 양

자 준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양자 기술 규제 

시스템이 적절하게 통합되도록 보장하고, 양자 규제 관행

의 불필요한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양자 기술 규제 포

럼’ 설립 권고(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

양자 표준 파일럿 네트워크 출범(양자 기술 응용 규제 보

고서)

양자 기술 조달과 관련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관련 규

제 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조기 규제 참여를 통해 규제 

고려 사항이 처음부터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식 

추진(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

2. 표준·인증 분야

규제 및 표준을 포함하여 다자간 및 광범위한 다자간 포

럼에서  글로벌 동맹국과의 양자 간 파트너십을 크게 확

대(국가 양자 전략)

영국 양자 표준 파일럿 네트워크는 특히 상호 운용성 표

준과 테스트 및 검증 방법을 포함하여 양자 통신 표준화

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정렬된 접근 방식에 기여(양자 기

술 활용 규제 보고서)

3. 윤리 분야
 RHC는 혁신과 양자 기술의 윤리적 사용 지원(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

4. 글로벌 협력 분야 A

영국(DSIT, BSI, NPL, NQCC 및 규제 당국)은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적 조

화를 지원(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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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계속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5. 보조금·세제 혜택 

분야

 2024년부터 향후 10년간 양자 R&D에 25억 파운드의 정

부 자금을 투자(국가 양자 전략)

규제를 기술에 맞춰 진화할 수 있도록 보다 파괴적인 잠

재력을 가진 제품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한 정책 환경 마련 권고(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

6. 참여 및 소통 분야

비례적, 적시적, 적응적 규제 시스템의 개발과 수용을 지

원하고 양자 기술과 관련된 규제 과제에 대한 대중의 이

해 제고(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

7. 실험 테스트 강화 분야

초기 단계부터 규제 요소를 포함하는 테스트베드와 샌드

박스를 구축하려는 양자 기술청(Office for Quantum)의 

구상을 지지(양자 기술 규제 응용 보고서)

8. 과학기술 역량 분야

양자 분야의 새로운 박사과정 교육센터와 펠로우십, 양자 

기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산업 배치 계획과 양자 견

습 프로그램 개발(국가 양자 전략)

4. 글로벌 협력 분야 B -

기술 안보

9. 대외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분야

국가 안보 투자법 및 수출 통제를 포함한 양자 역량의 주

요 영역을 보호하고 양자 커뮤니티에 대한 지침과 지원 

제공(국가 양자 전략)

10. 대중/자국민 보호 

분야
-

자료: 저자 작성.



118 •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분석 연구

3. EU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가. 반도체 분야

1) EU 반도체법(EU Chips Act)

「EU 반도체법」149)은 반도체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유럽의 경쟁력과 회

복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 달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되었

다. EU는 반도체 분야에서 유럽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의회(the Parliament and the Council) 

승인을 거쳐 2023년 9월 21일에 발효되었다.150)

EU 역내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한다

는 목적 아래 EU는 430억 유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동원하여 회원국 

및 국제 파트너와 함께 향후 공급망 중단에 대비하고, 사전 예측 및 신속 대응

을 가능케 하는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할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유럽을 위한 칩 이니셔

티브’를 설립한다. 둘째, 반도체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회복력 있는 생태

계 조성을 촉진하는 최초의 통합 생산시설(first-of-a-kind Integrated 

Production Facilities) 및 EU 개방형 파운드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

고, 이를 통해 인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반도체 공급 모니터링과 반

도체 부족 위기 대응을 위해 유럽 반도체 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국 및 이해관

계자 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151)

149) EU의 Official Journal에서 EU 반도체법의 공식 문서명은 다음과 같다: REGULATION(EU) 

2023/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semiconductor 

ecosystem and amending Regulation(EU) 2021/694(Chips Act).

150)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hips Act”(검색일: 2024. 11. 25.).

15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semiconductor 

ecosystem(Chips Act). 



제3장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 119

「EU 반도체법」의 다섯 가지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더 작고 빠른 칩

을 목표로 유럽의 연구 및 기술 리더십 강화,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세계 

시장의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적절한 프레임워크 마련, △고급 칩의 설계, 

제조 및 패키징 혁신을 위한 유럽의 역량 구축 및 강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망에 대한 이해 심화, △기술 부족 문제 해결과 새로운 인재 유치 및 숙련 인력

의 발굴 지원이 그것이다.152) 

EU는 ‘유럽을 위한 칩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반도체 기술 혁신 및 대규모 

생산 설비를 확대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며, EU 연

구‧혁신 지원기금 Horizon Europe에서 17억 2,500만 유로, Digital Europe 

Programme에서 15억 7,500만 유로 등 총 33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 집행위는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430억 유로 규모

의 공공 및 민간 투자 창출을 기대한다.153)

EU는 반도체 연구, 개발 및 혁신(R&D&I)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

행 프레임워크를 통해 산업계와 성공적으로 협력해오고 있다. 2023년 6월 14개 

회원국의 참여 속에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통신 기술에 관한 유럽 공동 관

심 프로젝트(IPCEI)가 승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SME)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56개 기업이 68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회원국은 최대 81억 유로의 

공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여기에 137억 유로의 민간 투자가 추가로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한다.154)

152)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hips Act”(검색일: 2024. 11. 25.).

153) 심은정(2023), 「유럽 반도체법 발효와 EU 반도체 산업 당면과제」(검색일: 2024. 11. 25.).

154)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검색일: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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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EU 칩 이니셔티브 예산안

자료: 심은정(2023), 「유럽 반도체법 발효와 EU 반도체 산업 당면과제」(검색일: 2024. 11. 25.).

 

2) EU 반도체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별 분석 

EU 반도체법은 EU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Regulation)으로, 관련 이행 전략의 자세한 분석 내

용은 아래 [표 3-23]과 같다. 

표 3-23. EU 반도체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제도·거버넌스

1. 거버넌스·시스템·

Institution 구축 분야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와 혁신을 지원할 ‘유럽을 위한 칩 

이니셔티브’ 설립

2. 표준·인증 분야 -

3. 윤리 분야 -

4. 글로벌 협력 분야 A -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5. 보조금·세제 혜택 

분야

△유럽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의 기술 리더

십을 강화하기 위해 430억 유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투

자 추진 예정(EU 내 최초 제조시설 건설 기업에 보조금 

제공 계획)

6. 참여 및 소통 분야
반도체 공급 모니터링과 반도체 부족 위기 대응을 위한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메커니즘 구축

7. 실험 테스트 강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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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계속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8. 과학기술 역량 분야

새로운 인재 유치와 숙련된 인력 발굴 지원

고급 칩의 설계, 제조 및 패키징 혁신을 위한 유럽의 역량 

구축 및 강화

4. 글로벌 협력 분야 B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디지털 파트너십 구축(한국과의 

디지털 파트너십은 최근 R&D 협력에 중점을 두고 채택)

기술 안보

9. 대외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분야
-

10. 대중/자국민 보호 

분야
-

자료: 저자 작성.

 

나. 첨단바이오 분야

1) EU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정책방안 

2024년 3월 20일 European Commission(유럽 집행위원회)은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 유럽 경제 및 사회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보낸 통신문(Communication)을 

통해 ‘EU에서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사항’을 발표하였다.155) 이 통신문에서는 디지

털화와 인공지능(AI)의 지원을 받는 바이오 기술의 발전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바이오 기반 솔루션의 잠재력이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를 금세기 

가장 유망한 기술 분야 중 하나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술들은 

EU가 농업, 임업, 에너지, 식품 및 사료 부문과 산업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EU가 보다 경쟁력 있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고, 시민에

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

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156)

155)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takes action to boost biotechnology and bio-

manufacturing in the EU”(검색일: 2024. 11. 6.). 

15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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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신문에서는 EU의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분야가 연구 및 기술 성

과의 시장 이전, 규제 복잡성, 금융 접근성, 인적 역량 & 전문성, 가치 사슬 전

반의 장애요인, 지적 재산권, 대중의 수용성 부족 및 경제 안보 위협 등 여러 가

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이 EU 집행위원회가 일련의 조치 사항

을 마련하게 된 이유임을 밝히고 있다.157)  

EU 집행위원회는 일련의 조치를 취할 8개 세부 조치 사항(Targeted 

Actions)을 제시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24]와 같다. 

특히 8대 조치 사항 중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 경로 간소화

(Streamlining regulatory pathways) 조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효과

적인 단일 시장 형성을 방해하는 국가 또는 기타 거버넌스 수준의 규제 장애물

 

표 3-24. EU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분야 8대 조치 사항

범주 내용

연구 활용 및 혁신 촉진

(Leveraging research 

and boosting 

innovation)

①혁신과 기술 채택의 동인 및 병목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위원회는 신흥 바이

오 기술 세대 안에서 다른 글로벌 리더들과 비교하여 EU의 입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및 바이오 제조 산업으로의 전환 연구 시작

②연구 인프라의 보다 생산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바이오 기술 혁신 

및 합성 바이오 가속기(EU IBISBA)를 이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장

소 및 서비스 네트워크로 개발 및 사용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시장 수요 자극

(Stimulating market 

demand)

①바이오 기반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예를 들어 석유화학 제품과 비교

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을 증명해야 함.

②바이오 제조 제품의 수요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제품 카테고리와 

공공 조달에서 바이오 기반 콘텐츠 요건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 영향 평가 실시

규제 경로 간소화

(Streamlining 

regulatory pathways)

①효과적인 단일 시장 형성을 방해하는 국가 또는 기타 거버넌스 수준의 규제 장

애물뿐만 아니라 규제의 파편화를 줄이고, 단순화 가능성을 모색하며, 바이오

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EU 법안과 그 이행을 더욱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EU Biotech Act의 기초 마련 

② Biotech 기업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탐색하고 확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식

별할 수 있는 EU 바이오테크 허브 구축

③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는 제한된 시간 동안 

통제된 환경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구축 더

욱 촉진

15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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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계속

범주 내용

투자 확대

(Fostering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s)

① EU는 Horizon Europe을 비롯해 다양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수단을 갖추고 있는데, 이에는 순환 바이오경제 공동 이니셔

티브(CBE JU), 혁신 보건 이니셔티브(IHI JU), EU4Health, 혁신 기금, 그

리고 최근 출범한 유럽 전략기술 플랫폼(STEP) 등이 포함

②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유럽혁신위원회(EIC) Accelerator Work 프로그램에 바이오 기술 및 바이

오 제조에 관한 특정 과제 포함

기술 강화

(Strengthening 

biotech-related skills)

①대규모 및 지역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에 대한 

업스킬링 및 리스킬링 기회 제공

② Erasmus+ 프로그램의 Blueprint Alliances 활동을 통해 공공자금 조달

표준

(Elaborating and 

updating standards)

시장 접근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에 대한 유럽 표

준을 정교화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장려

협업 지원

(Supporting 

collaboration and 

synergies)

지역 혁신 밸리를 통해 EU 지역 전반에 걸쳐 바이오 기술 공정 및 바이오 제조

와 관련된 기술 배포 장려

국제 협력

(Fostering 

engag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미국, 인도, 일본, 한국 등과 국제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파트너십 체

결을 통해 연구 및 기술 이전에 협력하고 규제 및 시장 접근 관련 주제에 대

한 전략적 협력 모색

②글로벌 게이트웨이 및 글로벌 보건 전략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중요

한 보건 제품 부족 극복 및 글로벌 질병 부담 감소를 목표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과의 기존 파트너십 발전

AI 및 생성형 AI 사용

(Using AI and 

generative A)

①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분야에서 AI, 특히 생성형 AI의 활용을 가속화

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체계적인 교류 지원

② 2024년에는 AI 스타트업과 과학 및 혁신 커뮤니티의 EuroHPC 슈퍼컴퓨터

에 대한 원활한 접근성 보장에 대한 인식 강화 예정

바이오 경제 전략 검토

(Reviewing the 

Bioeconomy strategy)

2025년 말까지 현재 사회, 인구통계학적, 환경적 도전 과제를 고려하여 바이

오 경제의 산업적 차원과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와의 연관성을 강화하여 

EU 경제에 기여할 EU 바이오 경제 전략 검토 예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3. 20.), “Commission takes action to boost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 the EU”(검색일: 2024. 11. 6.).

뿐만 아니라 규제의 파편화를 줄이고, 단순화 가능성을 모색하며 바이오 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EU 법안과 그 이행을 더욱 간소

화할 수 있는 방법의 평가가 필요하다. △Biotech 기업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식별할 수 있는 EU 바이오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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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구축이 필요하다.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는 제한된 시간 동안 통제된 환경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

제 샌드박스 구축이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

2) EU 첨단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별 분석 

표 3-25. EU 첨단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제도·거버넌스

1. 거버넌스·시스템·

Institution 구축 분야

효과적인 단일 시장 형성을 방해하는 국가 또는 기타 거

버넌스 수준의 규제 장애물뿐만 아니라 규제의 파편화

를 줄이고, 단순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바이오 기술 혁신

을 위한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EU 법안과 

그 이행을 더욱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EU Biotech Act의 기초 마련(바이오 기술 및 제조

조치사항)

 Biotech 기업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탐색하고 확장할 수 

있는 지원을 식별할 수 있는 EU 바이오테크 허브 구축

(바이오 기술 및 제조 조치 사항)

시장 접근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 기술 및 바이

오 제조에 대한 유럽 표준을 정교화하고 지속적인 업데

이트 장려(바이오 기술 및 제조 조치 사항)

2. 표준·인증 분야 -

3. 윤리 분야 -

4. 글로벌 협력 분야 A

미국, 인도, 일본, 한국 등과 국제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연구 및 기술 이전에 협력하

고 규제 및 시장 접근 관련 주제에 대한 전략적 협력 모

색(바이오 기술 및 제조 조치 사항)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5. 보조금·세제 혜택 분야 -

6. 참여 및 소통 분야 -

7. 실험 테스트 강화 분야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

는 제한된 시간 동안 통제된 환경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구축 더욱 촉진(바이오 

기술 및 제조 조치 사항)

8. 과학기술 역량 분야 -

4. 글로벌 협력 분야 B -

기술 안보

9. 대외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분야
-

10. 대중/자국민 보호 

분야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중요한 보건 제품 부족 극복 및 

글로벌 질병 부담 감소를 목표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

카 및 카리브해 지역과의 기존 파트너십 발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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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I 분야

1) EU AI Act

유럽연합(EU)은 2024년 5월 21일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인 「AI Act」158)를 최종 승인하였다. 유럽연합 27개국으로 구성된 교

통·통신·에너지 이사회는 5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 Act」

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EU는 「AI Act」 발효 6개월 뒤부터 법안을 단계적

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2026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159)

EU 「AI Act」의 제정 목적은 내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의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환경 보호 등 헌장에 명시된 건강, 안전, 기본권을 연합 내 AI 시스템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고도로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다.160)

EU 「AI Act」는 AI를 위험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때 위험이란 AI가 건강, 안

전 또는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위해가 발생할 확률과 심각성을 의미한다. EU 

「AI Act」는 위험 기반(risk-based approach)에 따른 차등적 규제를 규정하

고 있는데, 위험을 ① 허용할 수 없는 위험(Prohibited AI systems, Chapter Ⅱ, 

Art.5), ② 고위험(High risk AI systems, Chapter Ⅲ & Annex Ⅲ), ③ 제한

적 위험(Transparency risk), ④ 최소한의 위험(Minimal risk) 등 크게 네 가

지 범주로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위험 수준에 따

라  차등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161)

158) EU의 Official Journal에서의 EU AI Act의 공식 문서명은 다음과 같다: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Artificial 

Intelligence Act).

159)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최종 승인…2026년 전면 시행」(2024. 5. 22., 검색일: 2024. 11. 5.).

160)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hapter I, Article 1: Subject Matter(검색일: 2024. 11. 6.). 

161)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hapter Ⅰ, Article 1: Subject Matter; European 

Commission, “AI A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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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EU AI Act의 위험기반 접근법

자료: European Parliament Directorate-General for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검색일: 2024. 11. 8.). 

 

일부 AI 기술은 활용이 원천 금지된다. 인종, 종교, 성적 취향과 같은 특정 범

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

다. 테러 납치 등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치안 업무에 

AI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162) EU 「AI Act」 제5조에서 언급한 AI 관행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위반자가 기업인 경

우 이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

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청에 응답하여 통지된 기관 또는 국가 관할 당국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750만 유로 또는 위반자가 기업인 경우 이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1%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163)

162)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최종 승인…2026년 전면 시행」(2024. 5. 22., 검색일: 2024. 11. 5.).

163)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hapter XII, Art.99(검색일: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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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Act」에서 분류한 위험의 네 가지 범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3-26]과 같다.

표 3-26. EU AI Act의 네 가지 위험 범주 및 세부 내용

범주 내용

① 허용할 수 없는 

위험164)

①잠재적, 조작적 또는 기만적인 기술을 배포하여 행동을 왜곡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손상시켜 심각한 피해를 입힌 AI system

②연령, 장애 또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취약점을 악용하여 행동을 왜곡하고, 

그 결과 심각한 피해를 입힌 AI system

③합법적으로 취득한 생체 인식 데이터 세트의 라벨링이나 필터링 또는 법 집행기

관이 생체 인식 데이터를 분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감한 속성(인종, 정치적 의

견, 노동조합 가입,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을 추론하는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

④사회적 행동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개인 또는 그룹을 평가하거나 분류하여 해

당 사람들에게 해롭거나 불리한 대우를 유발하는 사회적 점수 시스템

⑤범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인간의 

평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파일링 또는 성격 특성에만 

근거하여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평가

⑥인터넷 또는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표적이 아닌 스크래핑하여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수집

⑦의료 또는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감정 추론

⑧법 집행 기관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을 

수행

② 고위험165)

①금지되지 않은 생체 인식 시스템

②중요 인프라(중요한 디지털 인프라, 도로 교통, 수도, 가스, 난방 및 전기 공급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안전 요소들)

③교육 및 직업 훈련 관련 시스템(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기관에 대한 접근, 

입학 또는 배정을 결정하는 AI 시스템, 학생의 학습 과정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학습 결과 평가, 개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 수준 평가, 시험 중 금지된 학생의 행동 

모니터링 및 감지)

④고용, 근로자 관리 및 자영업 접근성(채용 또는 선발, 특히 채용 공고, 지원서 분석 

및 필터링, 지원자 평가, 승진 및 계약 해지, 성격 특성이나 행동에 따른 업무 할

당,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사용된 AI system)

⑤필수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공공 당국

이 혜택 및 서비스의 할당, 축소, 취소 또는 복구를 포함하여 혜택 및 서비스에 대

한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AI 시스템. 단 금융 사기를 탐지할 때는 제외)

⑥법 집행에 사용되는 AI system(개인이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

거나 범죄 탐지, 수사 또는 기소 중 프로파일링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등) 

164)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hapter Ⅱ, Article 5(검색일: 2024. 11. 6.).

165)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hapter Ⅲ, Article 6 및 Annex Ⅲ(검색일: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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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계속

범주 내용

⑦이민, 망명 및 국경 통제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AI system(망명 신청, 비자 및 거

주 허가, 자격과 관련된 불만 사항 검토 및 여행 문서 확인을 제외한 개인을 감지, 

인식 또는 식별하기 위한 AI system)

⑧사법 및 민주적 프로세스의 관리(정치 캠페인을 조직, 최적화 및 구조화하는 데 사

용되는 도구와 같이 사람들과 직접 상호 작용하지 않는 결과물을 제외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 결과 또는 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③ 제한적 위험

의사결정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자연인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

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는 AI 시스템166)

특정 AI 시스템 제공자와 사용자는 투명성 의무를 가짐.167)168)

④ 최소한의 위험
금지된 위험, 고위험 및 제한적 위험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시스템으로,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진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음.169)

자료: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검색일: 2024. 11. 6.); 심소연(2024).

EU 「AI Act」는 범용 AI(General Purpose AI)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별도

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모든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들은 △모델의 학습 및 테스

트 과정과 평가 결과를 포함한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

야 하며, AI 사무국 및 국가 감독 기관의 요청 시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범용 

AI 모델을 자사의 AI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AI 시스템 공급자에게 필요한 정보

와 문서를 작성하고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및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의무를 침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정보는 공급자가 모델의 기능과 한계를 충분히 이

해하고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저작권 지침을 존

중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범용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AI 사무국(AI Office)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충분히 상세한 요약 정보

를 작성하여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170)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66) 심소연(2024).

167)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hapter Ⅳ, Article 50(검색일: 2024. 11. 6.).

168) European Commission, “AI Act”(검색일: 2024. 11. 6.).

169) 심소연(2024).

170)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hapter Ⅴ, Article 53(검색일: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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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모델에 대한 적대적 테스트를 수행하

고 문서화하는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하는 표준화된 프로토콜과 도구에 따라 모

델 평가를 수행하고, △시스템 위험이 존재하는 범용 AI 모델의 개발, 시장 출

시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출처를 포함한 가능한 시스템 위험을 평

가하고 완화해야 한다. 또한 △심각한 사고와 가능한 시정 조치를 과도한 지연 

없이 추적, 문서화하여 AI 사무국(AI Office)을 비롯한 관련 국가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과 그 물리적 인프라에 대

해 적절한 수준의 사이버 보안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171)

EU 「AI Act」는 표준, 적합성 평가, 인증서, 등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

다.172) 「AI Act」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표준화 프로세스의 참가자들은 AI 

기술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며, EU의 시장 경쟁

력과 성장을 도모해야 하며,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협력에 

기여해야 하고, EU의 가치, 기본권, 공공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련 EU 

규정에 따라 균형 잡힌 이해관계 대표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

여를 보장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3)

EU 「AI Act」에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는

데,174) AI regulatory sandbox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관할 당국이 

2026년 8월 2일까지 운영될 국가 차원의 AI 규제 샌드박스를 하나 이상 설립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당 샌드박스는 다른 회원국의 관할 당국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도 있으며, EU 위원회는 AI 규제 샌드박스(AI regulatory sandbox)

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조언 및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또는 다른 회원국의 관할 당국과 공동으로 AI 규제 샌드박스도 추가

로 설립할 수 있으며,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 역시 연합 기관, 기관, 사무소를 

171)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hapter V, Article 55(검색일: 2024. 11. 6.).

172)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hapter Ⅲ, Article 40~Article 49(검색일: 2024. 11. 6.).

173)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hapter Ⅲ, Article 40(검색일: 2024. 11. 6.).

174)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hapter Ⅵ(검색일: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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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AI 규제 샌드박스를 구축할 수 있고, 국가 관할 당국의 역할과 업무를 행

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175) 

EU AI 사무국(AI Office)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

하면서 동시에 AI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유럽연

합 집행위원회(Commission)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AI 전문성의 중심 기관이

자 EU 전역의 통합된 AI 거버넌스 체계의 기반 역할을 수행한다. AI 사무국의 

주요 역할은 각 회원국 내 AI 거버넌스 기관들이 규정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뢰 기반의 혁신적 AI 생태계를 육성하여 사회적·

경제적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특히 범용 AI(GPAI: 

General-Purpose AI) 모델 제공자들의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핵심 역

할을 수행한다.176) 만약 다운스트림 제공자(즉 GPAI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 또

는 개발자)가 업스트림 제공자(GPAI 모델을 개발·배포하는 주체)가 AI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AI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

할 수 있다.177) EU AI 사무국은 EU 역내 AI 전문성의 중심으로서 단일한 유럽 

AI 거버넌스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사용과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특히 범용 AI를 위한 AI 법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AI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규정에 의하면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전략

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효과적인 유럽의 AI 접근 방식을 보장함으로써 글로벌 

기준점이 될 것이다.178)

「AI Act」의 집행 권한은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규제당국에 분산되어 있으

며, 회원국 간 「AI Act」 집행의 일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자문 

역할은 EU 집행위원회 및 그 산하의 AI 사무국(AI Office), 그리고 회원국 대표

175)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hapter Ⅵ, Article 57(검색일: 2024. 11. 6.).

176)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AI Office’(검색일: 2024. 11. 6.).

177)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High-level summary of the AI Act”(검색일: 2024. 11. 6.).

178)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AI Office”(검색일: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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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AI 이사회(AI Board)가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179) 

EU 「AI Act」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등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4단

계로 분류하고, 과태료 등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안에는 범용 AI

에 대한 규제도 추가되어 있다. 이처럼 EU 「AI Act」는 AI의 윤리성 및 효과적

인 규제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 EU AI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별 분석 

표 3-27. EU AI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제도·거버넌스

1. 거버넌스·시스템·

Institution 구축 분야

회원국 대표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AI 이사회(AI Board) 구성

 AI Act를 집행하기 위해 집행위 연결총국 산하에 ‘AI 사

무국(AI Office)’ 신설

위험을 ① 허용할 수 없는 위험, ② 고위험, ③ 제한적 위

험, ④ 최소한의 위험 등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

표준, 적합성 평가, 인증서, 등록 규정

범용 AI(General Purpose AI)에 대하여 별도 규정 명시

 AI 관행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위반자가 기업인 경우 이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2. 표준·인증 분야 -

3. 윤리 분야 -

4. 글로벌 협력 분야 A

 AI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여 표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의 가치, 기본권 및 이해관계에 부

합하는 AI 분야의 기존 국제 표준을 고려하는 데 기여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5. 보조금·세제 혜택 분야 -

6. 참여 및 소통 분야 -

7. 실험 테스트 강화 분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AI regulatory sandbox

에 관한 규정 신설

8. 과학기술 역량 분야 -

4. 글로벌 협력 분야 B -

기술 안보·윤리

9. 대외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분야
-

10. 대중/자국민 보호 분야 -

자료: 저자 작성.

179) Novelli et al.(2024. 5. 7.), “A Robust Governance for the AI Act: AI Office, AI Board, 

Scientific Panel, and National Authorities”(검색일: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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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자 분야

1) 양자 기술 플래그십(Quantum Technologies Flagship)

2016년 5월의 양자 선언문(Quantum Manifesto)에 이어, 2018년에 양자 

기술 플래그십(Quantum Technologies Flagship)이 출범하였다. 양자 기술 

플래그십은 유럽을 2차 양자 혁명의 선두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연구이자 혁신 이니셔티브로, 10년간 수백 명의 양자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것

을 목표로 10억 유로의 EU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양자 기술 플래

그십을 통해, 연구기관, 산업계 및 공공 기금 제공자를 하나로 모아, 유럽의 양

자 기술 분야에서의 과학적 리더십과 탁월성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

해 왔다. 이 플래그십의 목적은 유럽의 연구가 양자의 파괴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상업적 응용 분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180)

플래그십의 램프업 단계(2018~22년)에서는 총 24개 프로젝트에 1억 5,20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1,6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현재는 

양자 플래그십(Quantum Flagship funded under Horizon Europe)의 다

음 단계로서 총 4억 유로 이상의 예산과 20개 이상의 신규 프로젝트가 순조롭

게 진행되고 있다.181) 

양자 기술에 관한 전략적 연구 의제(SRA: Strategic Research Agenda on 

Quantum technologies)는 양자 플래그십 전략 자문위원회(SAB: Quantum 

Flagship Strategic Advisory Board)의 감독하에 마련되었으며, 18개월 동

안 유럽 전역의 양자 전문가 2,000명 이상으로부터 개방적이고 투명한 프로세

스를 통해 자문을 받고 유럽의 미래 양자 연구 및 혁신 발전에 대한 명확한 추

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2020년 2월 수립된 SRA는 퀀텀 플래그십에 대한 도전

180) European Commission, “Quantum Technologies Flagship”(검색일: 2024. 11. 25.).

18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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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3년간의 목표와 6~10년까지의 

전망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182) 

표 3-28. 전략적 연구 의제(SRA) 추진 방향

추진 방향 내용

1. Quantum Europe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혁신적인 생태계(ecosystems) 조성

2. 성장 자금 조달 지속가능한 양자 산업 구축

3. 인프라 연구실(Lab)에서 팹(Fab)으로 시장까지 필요한 인프라 제공

4. 유럽 역량 강화 유럽 IP와 표준화 전략 창출

5. 교육 및 지원 양자 지식을 겸비한 인력 및 사회 교육 훈련 

자료: European Quantum Flagship(2022), pp. 9~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미래양자융합포럼

(2024a), 『2023 양자정보기술 백서』. 

그림 3-4. EU Quantum Ecosystem의 전략적 필러 

자료: Quantum Flagship, “European funding opportunities for quantum technologies”(검색일: 2024. 11. 18.).

2) Strategic Research and Industry Agenda 2030(SRIA 2030)

양자 플래그십은 EU의 양자 기술 전략을 업데이트한 예비 전략적 연구 및 산업 

의제(preliminary SRIA: preliminary Strategic Research and Industry 

Agenda)를 발표하였다. 플래그십 전략자문위원회(Flagship’s Strategic Advisory 

182) European Quantum Flagship(2020), “Strategic Research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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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감독하에 작성된 이 문서는 기존 의제를 EU 반도체법 및 EuroHPC 공동 

사업과 같은 향후 예정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83) 

「예비 전략적 연구 및 산업 의제 문서(preliminary SRIA)」에는 네 가지 기

술 분야(양자 컴퓨팅, 양자 시뮬레이션, 양자 통신, 양자 감지 및 계측)와 인력 

개발 및 표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2030년 로드맵이 요약되어 있고, EU 반도

체법 및 EuroHPC 공동 사업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도 포함

되었다. 추가 프로그램은 차기년도에 발표 예정인 SRIA에 통합될 예정이

다.184) 예비 SRIA 문서는 과학(SRA) 및 산업(SIR) 전략 의제를 조화롭게 구성

한 SRIA(Strategic Research and Industry Agenda)의 예비 버전이다.185) 

2024년 2월 양자 플래그십은 EU의 양자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전체적으로 업

데이트한 새로운 양자 기술 로드맵인 전략적 연구 및 산업 의제 2030(SRIA 

2030: Strategic Research and Industry Agenda 2030)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2022년 11월에 발표된 예비 문서(preliminary SRIA)를 토대로 마련

된 것으로, 유럽 연구 커뮤니티의 양자 기술에 대한 비전을 명시한 전략적 연구 

의제(SRA, 2020년 발표)와 유럽 양자 산업 컨소시엄(QuIC)이 2022년에 발표

한 예비 전략 산업 로드맵(preliminary SIR: preliminary Strategic Industry 

Roadmap)을 연계하여 EU 산업 커뮤니티의 비전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86)

183) Quantum Flagship, ‘Quantum Flagship publishes preliminary Strategic Research and 

Industry Agenda’(검색일: 2024. 11. 18.). 

184) Ibid.

185) European Quantum Flagship(2024), “Strategic Research and Industry Agenda – SRIA     

    2030: Roadmap and Quantum Ambitions over this Decade.”

18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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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EU 양자 기술 로드맵 내 국제협력 및 규제 관련 주요 내용

SRA(2020. 2.) 예비 SRIA(2022. 10.) SRIA 2030(2024. 2.)

EU 양자 기술 연구 개발 추진 

방향 제시
EU 양자 기술 연구와 산업을 위한 추진 방향 제시

EU 양자 플래그십의 비전 제시
EU Chips Act, EuroHPC 등 EU 

프로그램에 양자 기술 통합 권고 

EU의 양자 기술 이니셔티브와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조치 권고

-

EU Chips Act 및 EuroHPC 공동 

사업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EU를 세계의 “양자 

밸리(Quantum Valley)”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중요

- -

국제 협력은 양자 기술의 책임감 

있는 개발 및 배포를 위한 모범 

사례와 정책 프레임워크의 

공유를 촉진

- -

양자 기술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으므로 규제 

개발에 대한 최신 정보 유지와 

그에 따른 협업 전략 조정이 중요

자료: European Quantum Flagship(2022); 송예인, 이정원(2024. 4.), p. 1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SRIA 2030에서는 EU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

며,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3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피하

기 위해서는 양자 기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독립적인 역량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대량 생산으로까지 연결하여 다

양한 과학 및 산업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양자 기술이 지닌 경제적, 사

회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이 혁신적인 분야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EU의 역

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EU를 세계의 “양자 밸리(Quantum Valley)”로 포지

셔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187)

18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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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A 2030은 인력 관련 업스킬링 및 교육과 육성을 권고하고 있다. 업계 교

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업계 인력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위한 지

속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함을 강

조하면서 특히 유럽으로 국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및 유럽 규정(예: 인

재 비자)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188)

양자 기술의 표준화는 기존 인프라, 시스템, 구성요소와의 신뢰성, 일관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도입을 체계화하고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표준화는 인증의 기반이 되는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용어 정의, 개념 

체계, 품질 기준, 모델,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다. 산업

계 및 학계 대표, 양자 기술 전문가(산업 및 과학 양측 모두)의 JTC22189) 및 기

타 관련 표준화 기구(SDOs: Standard Development Organisation)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하며, EuroHPC 및 EuroQCI 

수혜자들이 JTC22의 표준화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유도해

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190)

SRIA 2030에서는 EU의 국제협력에 따르는 기회와 위험의 중대성을 지적하

며, 효율적인 양자 간 논의와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력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식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협력을 통해 더 크고 경쟁이 치열

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협력 프로젝트

는 새로운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이끌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은 분명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위험 역시 따를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191)

188) Ibid.

189) 유럽 표준화 기관인 CEN과 CENELEC는 2023년 3월에 양자 기술에 관한 새로운 공동 위원회인 

JTC22를 설립.

190) European Quantum Flagship(2024. 2.), “Strategic Research and Industry Agenda - SRIA 

2030: Roadmap and Quantum Ambitions over this Decade.”

19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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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EU 양자 기술 국제협력의 기회와 위험 분야(SRIA 2030) 

기회 분야 위험 분야

1. 자원의 완화(Mitigation of resources)
1. 자금 조달 불일치 및 인프라 격차(지역 간에는 

자금의 가용성과 분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복잡한 과제 해결(Tackling complex challenges) 2. 국가 안보 고려 사항(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3. 정책 및 표준 개발(Policy and standards 

development)

3.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Data privacy 

and security)

4. 교육 및 인재(Education and talent)
4. 진화하는 규제 환경(An evolving regulatory 

landscape)

자료: European Quantum Flagship(2024), “Strategic Research and Industry Agenda - SRIA 2030: Roadmap and

Quantum Ambitions over this Decade.”

그림 3-5. EU Quantum Ecosystem을 구축하는 European Commission Initiatives

자료: European Quantum Flagship(2024), “Strategic Research and Industry Agenda - SRIA 2030: 

Roadmap and Quantum Ambitions over this Decade.”

3) 유럽 양자 기술 선언문(EU Declaration on Quantum Technologies)

2023년 12월 6일 11개 EU 회원국은 EU의 과학 및 산업 경쟁력에서 양자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럽 전역에 세계적 수준의 양자 기술 생태

계를 개발하기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192)193) EU 및 

192)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Declaration on Quantum Technologies”(검색일: 2024. 

11. 25.).

193) 현재 26개 회원국이 선언문에 서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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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양자 기술 및 응용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양자 기술 관련 안

보와 기술 주권을 보장하는 한편,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지역 및 국가

와의 협력을 통해 양자 기술 분야에서 EU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94) 

이외에도 양자 컴퓨팅이 안보 및 방위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 EU

는 역내 양자 기술 가치사슬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195) EU 집행위는 

2023년 10월 3일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AI, △양

자,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드러

난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U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는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서구권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계획은 2023년 6월 발표된 EU 경제 안보 전략에서 비롯

된 내용이다. EU 경제 안보 전략에는 △첨단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수출 통제, △역내 핵심 인프라나 기업의 제3국 인수 방지 등의 내용이 담

겨 있다.196)

4) EU 양자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별 분석

표 3-31. EU 양자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제도·거버넌스
1. 거버넌스·시스템· 

Institution 구축 분야

플래그십 전략자문위원회(Flagship’s Strategic Advisory 

Board)(Preliminary SRIA)

양자 기술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으므

로, 규제 개발에 대한 최신 정보 유지와 그에 따른 협업 

전략 조정이 중요(SRIA 2030)

194) 송예인, 이정원(2024), 「유럽 양자기술 전략연구산업 아젠다」.

195) KBA Europe(2024. 2. 28.), 「EU, 민감 기술인 양자 기술 보호 강화 움직임」. 

196) 국가전략정보포털(2023. 10. 4.), 「EU 집행위원회, ‘4대 첨단기술 무기화 위험성 검토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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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계속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2. 표준·인증 분야

추진 방향 제시-유럽 IP와 표준화 전략 창출 등(SRA)

양자 컴퓨팅, 양자 시뮬레이션, 양자 통신, 양자 감지 및 

계측 분야 인력 개발 및 표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2030년 

로드맵 요약(Preliminary SRIA)

 JTC22 및 잠재적으로 기타 관련 SDO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설정 

권고(SRIA 2030)

3. 윤리 분야 -

4. 글로벌 협력 분야 A

국제 협력은 양자 기술의 책임감 있는 개발 및 배포를 위

한 모범 사례와 정책 프레임워크의 공유를 촉진

국가 또는 지역 간의 파트너십은 양자 기술 애플리케이션

에서의 윤리적 사용,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고려 사항을 

보장하는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 및 규정 수립에 기여

(SRIA 2030)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5. 보조금·세제 혜택 

분야

 10년간 10억 유로의 예산 투입 예상(양자 기술 플래그십)

플래그십의 램프업 단계(2018~22년)에서 총 24개 프로젝

트에 1억 5,200만 유로의 예산 투입(양자 기술 플래그십)

 2단계(2022~25년)에는 총 4억 유로 이상의 예산으로 20

개 이상의 신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양자 기술 

플래그십)

6. 참여 및 소통 분야 -

7. 실험 테스트 강화 분야

실험실에서 대량 생산으로의 전환을 연결하여 다양한 과

학 및 산업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세계 최고의 생태계 

조성 목표(SRIA 2030)

8. 과학기술 역량 분야

인력 관련 업스킬링 및 교육과 육성 권고(SRIA 2030)

국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및 유럽 규정(예: 인재 

비자) 시행 권고(SRIA 2030)

4. 글로벌 협력 분야 B

국제 협력을 통해 협력하면 파트너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과 자원을 공유(SRIA 2030)

국제 협력을 통해 더 크고 경쟁이 치열한 생태계를 조성

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혁신을 촉진(SRIA 2030)

기관과 국가 간에 학생, 연구자, 전문가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훈련 기회

를 강화하며, 차세대 양자과학자와 엔지니어 양성(SRIA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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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계속

대분류 분야 주요 관련 내용

기술 안보

9. 대외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분야

양자 기술 관련 안보와 기술 주권 보장(유럽 양자 기술 선

언문)

 EU는 역내 양자 기술 가치사슬 체인 보호 강화(EU 집행위)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 평

가 계획(EU 집행위)

10. 대중/자국민 보호 

분야
-

자료: 저자 작성.

4. 소결

△반도체, △첨단바이오, △AI, △양자 각 분야별로 미국·영국·EU의 규제 

혁신 전략을 조사·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영국·EU는 혁신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보조금, 세제

혜택, R&D 정책자금을 포함시키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내 반도체 생산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반도체 부족 위기 대

응과 함께 수출 통제 규정 등을 통해 각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확보하려는 정

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EU가 유사하게 각각 520억 달러와 430억 유로(460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자국 내 칩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혁신적 규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비해, 영국은 미국·EU의 지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 규모

인 10억 파운드(12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노력을 

촉진하고 업계의 인재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영국은 반도

체 설계 및 지식재산(IP), 화합물 반도체(compound semiconductors), 연구 

및 혁신 시스템 영역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 산업 내에서 영국의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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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유지하고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나, 상대적으로 영국의 반도체 제조 기

반은 취약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해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197)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런 반도체 제조 및 R&D 시설의 세액공제율 확대는 국내 반도체 제조경쟁력 

강화 및 차세대 기술 확보를 촉진할 것이며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추가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률안

들이 국회 관련 소관위에서 논의되고 있다.198)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에는 반도

체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 인력 양성 

등 산업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

터 조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방해가 되는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한

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32. 반도체 분야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전략 비교

대분류 미국 영국 EU 한국

제도·

거버넌스

- 국가 반도체 기술 

센터와 같은 신설 

연구 허브에 20억 

달러 투자(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 자문 패널 

추진(국가 반도체 

전략)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와 혁신을 지

원할 ‘유럽을 위한 

칩 이니셔티브’ 설

립(EU 반도체법)

-

-반도체 제조 프로

젝트 환경 영향 검토 

면제(2023 Building 

Chips)

- - -

197) 의안정보시스템(검색일: 2024. 11. 25.).

198)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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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계속

대분류 미국 영국 EU 한국

- 미국 주도 핵심 기술 

분야에 동맹국 참여

(2023 표준 전략)

- 선정 심사 과정, 기

초연구 단계부터 

윤리·사회·안전·

위험·보안 관련 고

려사항 반영, 연구

윤리 강조(CHIPS 

and Science Act)

- 국제 파트너와 함

께 특히 경제적으

로 중요한 부문에

서 사용하는 칩에 

대한 접근성을 우

선시하고 공급이 

다각화되어 탄력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 520억 달러 반도체 

생산 예산 지원, 390억 

달러 보조금(대출 및 

대출 보증 포함), 25% 

투자세액 공제 제

공, 132억 달러 R&D 

및 인력 개발 투자

(CHIPS and Science 

Act)

- 2023~25년 동안 최

대 2억 파운드, 향후 

10년 동안 최대 10

억 파운드 지원 약속

(국가 반도체 전략)

- R&D, 디자인 및 IP, 

화합물 반도체 분

야에서 영국의 강

점 활용 역량 확장

(국가 반도체 전략)

- 유럽의 기술 리더

십을 강화하기 위

해 430억 유로 이

상의 공공 및 민간 

투자(EU 반도체 법)

- 반도체 제조 및 R&D 

시설의 세액공제율 

확대(일명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안)

- 미국 산업 생태계 

지원과 고임금 제

조업 및 건설 일자

리 증대(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 공급망 탄력

성 강화를 위한 국

제 협력 강화(CHIPS 

and Science Act)

- 산업&학계와 협력

하여 영국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숙련

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향

상시키고, 박사과

정 교육 센터를 통

해 미래의 반도체 

혁신가 양성(국가 

반도체 전략)

-새로운 인재 유치 및 

숙련된 인력 발굴 지

원(EU 반도체법)

- 고급 칩의 설계, 제

조 및 패키징 혁신

을 위한 유럽의 역

량 구축 및 강화 (EU 

반도체법)

- 일본, 한국, 싱가포

르와 디지털 파트너

십 구축(한국과의 디

지털 파트너십은 최근 

R&D 협력에 중점을 

두고 채택)(EU 반

도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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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계속

대분류 미국 영국 EU 한국

기술 안보

- 공급망 내 우려국 

제한, 해외 의존도 

감소 및 자국 내 공

급망 구축(CHIPS 

and Science Act)

- 대중국 투자 제한 

(2024 재무부 최종

규칙)

-반도체 등 최첨단기

술에 대한 수출 통

제 (2024 상무부 

최종규칙)

- 공급망 중단 위험 

완화 전략: 산업계

가 미래의 공급 부

족으로부터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국가 반도체 

전략) 

- 국가 안보 보호 & 

영국 자산 보호 전

략: 투자 심사와 수

출 통제 등을 사용

하여 적대적인 행

위자가 국가 안보

에 해를 끼치는 기

술 역량을 구축하

는 것을 방지(국가 

반도체 전략)

-반도체 공급 모니

터링과 반도체 부

족에 대한 위기 대

응을 위한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간

의 협력 조정 메커

니즘 구축(EU 반도

체법)

-

자료: 저자 작성.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은 생명공학 제품 규제를 위한 연방정부의 기본 지

침인 조정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 정책을 펼쳐오

고 있다. 2024년 5월 바이든 행정명령 14081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생명공

학 제품에 대한 규제를 업데이트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생명공학 규제 조정 프

레임워크에 따른 규제 개혁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환경보호청(EPA), 식품의약

국(FDA) 및 농무부(USDA) 3개 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기관 역할 명확화, 규제 프로세스 간소화, 규제 명확성 개선, 규제 감독 간소화, 

규제 중복 및 격차 감소 등 혁신적 규제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 첨단바이오 분야의 경우 RHC를 통해 공학생물학과 관련된 규제 이슈를 

자세히 설명하여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래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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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부의 스마트 규제 프로그램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EBRN에 500만 

파운드를 지원하여 공학생물학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다. EU 첨단바이

오 분야의 경우 ‘EU에서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사항’을 통해 규제경로 간소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구축을 더욱 촉진하는 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연구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발

전시키고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공학육

성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

획의 수립,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 거버넌스,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연구개

발 사업 추진, 공동·융복합 연구의 촉진, 국제협력의 추진),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생명공학 정책 전

문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199) 특히 생명공학 기술 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 합동개선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200) 「생명공

학육성법」은 생명공학 분야 규제 개선 관련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연구개

발 및 산업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2024년 1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후 2025년 1월 국가 바이오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 대전환, 연구개발(R&D) 대전환 및 산업 대전환

을 통해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국가 전략을 발표하였다. 기능적 연계 및 가상현실 기반의 한국형 바이

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 규제 혁신과 바이오 안보 강화 전략도 추진한

다. 국가 바이오 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개혁 위원회, 바이오 헬스 혁신 위원회

199) 「생명공학육성법」.

200)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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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력하여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 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팬데믹 등 바이오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는 ‘바이오 안보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201)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노력을 기반으로 생명공학 분야 규제 기본 지침인 규

제 프레임워크 설정을 통해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 정책을 지속시켜야 한

다. 또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으로 규제 협력기관 간 역할 명확화 및 규제 프

로세스 간소화 등 혁신적 규제방안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첨단바이오 분야 미국·영국·EU의 규제 혁신 전략들과 함께 우리나라 첨단바이

오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 혁신 전략들을 비교한 내용은 [표 3-33]과 같다. 

표 3-33. 첨단바이오 분야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전략 비교

대분류 미국 영국 EU 한국

제도·

거버넌스

- 환경보호청(EPA), 

식품의약국(FDA), 

농무부(USDA)의 역

할과 책임 조정(1986 

& 2017 조정 프레

임워크, 2022 합동

규제계획)

- RHC를 통해 공학

생물학 관련 규제 

이슈를 자세히 설

명하여 규제 장벽

을 제거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정

부 스마트 규제 프

로그램을 보완하는 

계획을 준비(공학생

물학을 위한 국가 

비전)

- 거버넌스 수준에서 

발생하는 규제 장애

물을 줄이고 잠재

적인 간소화 모색, 

시장 출시 기간 단

축과 EU 법안 및 

그 시행을 더욱 간

소화할 수 있는 방

안 도출을 통해 EU 

Biotech Act 기초 

마련(바이오 기술 

및 제조 조치 사항) 

- Biotech 기업이 규

제 프레임워크를 탐

색 및 확장할 수 있는 

지원을 식별할 EU 

바이오테크 허브 

구축(바이오 기술 

및 제조 조치 사항)

-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생명공

학 종합정책 심의회

(생명공학육성법), 

- 생명공학 규제 발굴·

개선(생명공학육성법)

- 국가바이오위원회 설

치 및 운영(대통령령)

- 규제 합동개선반 구

성·운영(생명공학

육성법 시행령)

- 국가 바이오 위원회

를 중심으로 바이오 

규제 혁신 거버넌스 

강화(대한민국 바이

오 대전환 전략) 

2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5. 1. 23.),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 첨단생명과학(바이오) 시대 

개막을 위해 민·관 한 팀으로 생명과학(바이오) 역량 총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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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계속

대분류 미국 영국 EU 한국

- 생명공학 제품에 대

한 규제 과정을 간

소화 및 규제조정/

명확성 개선 로드

맵(2022 행정명령 

14081, 2022 합동

계획)

- 영국의 규제 환경이 

공학생물학적 유래 

제품이 시장에 출시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모든 관련 규제기

관과 협력할 예정

(공학생물학을 위한 

국가 비전)

- 국제 바이오 공학 

및 바이오 제조 파

트너십 체결을 통

해, 연구 및 기술 이

전에 협력하고 규제 

및 시장 접근 관련 

주제에 대한 전략적 

협력 모색(바이오 

기술 및 제조 조치 

사항)

-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허가·심

사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국가 바이오 위

원회)

- 규제 모호성, 격차 

또는 불확실성 식

별 및 추가 규제 개

혁을 위한 로드맵 

(1986 & 2017 조정 

프레임워크)

- EPA, FDA, USDA가 

개별적으로 또는 협

력하여 취할 조치

에 대한 로드맵 제

시(2024 합동규제

계획)

- 영국 규제 당국과 국

제 규제 당국 간의 

관계를 구축할 과

학 및 기술 외교관 

네트워크 추가 지원

(공학생물학을 위한 

국가 비전)

- 영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다자 포럼을 포함

한 국제 규범과 표

준을 형성할 예정

(공학생물학을 위한 

국가 비전)

-바이오 공학 및 바

이오 제조에 대한 유

럽 표준 정교화하고 

업데이트 계속 장

려(바이오 기술 및 

제조 조치 사항)

- 미국, 인도, 일본, 한

국 등과 국제 바이

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파트너십 체결

을 통해, 연구&기

술이전에 협력하고 

규제 및 시장 접근 

관련 전략적 협력 

모색(바이오 기술 및 

제조 조치 사항) 

-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 분야의 연구 

개발에 대한 연방 

투자 확대 (2022 

행정명령14081)

- 부처간 규제 과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효율성 개선(2017 

조정 프레임워크)

-앞으로 10년간 20

억 파운드의 투자 목

표 설정(공학생물학

을 위한 국가 비전)

- EBRN에 500만 파

운드를 지원하여 공

학생물학 규제 샌드

박스 출시(공학생

물학을 위한 국가 

비전)

- 규제 샌드박스 구축 

촉진(바이오 기술 및 

제조 조치 사항)

- 생명공학 산업화 촉

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생명공

학육성법)

- 연구개발 촉진을 위

한 국제협력 추진

(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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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계속

대분류 미국 영국 EU 한국

- 공정·공평한 방식

으로 바이오 기술 분

야에 투자(2022 행

정명령14081)

-바이오 경제 및 생

태계 활성화(2022 

행정명령14081)

- 과학, 기술 및 기업가 

정신을 다루는 학계

와 업계의 수요에 맞

춰 다양한 인재풀을 

양성 및 유지 예정이

며, 새로운 Discovery 

펠로우십을 포함한 

펠로우십과 박사 과

정에 투자(공학생물

학을 위한 국가 비전)

- 대규모 및 지역 기

술 파트너십을 통

해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에 대

한 업스킬링 및 리

스킬링 기회 제공

- 생물학적 위험성, 환

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의 

사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

한 실험지침의 작

성·시행 등(생명공

학육성법)

기술 안보

- 국가 안보에 위험으

로 간주되는 생명

공학 기업, 특히 외

국 적대 세력과 연

관된 기업과 연방기

관 계약 금지(2024 

바이오 안보법)

-병원체에 대한 강

력한 생물 안전 및 

생물 보안 확립, 연

구의 잠재적 이중

용도 함의에 대한 

민감성 교육 및 책

임 있는 연구 수행

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2025 PEPP)

-바이오 기술과 바

이오 제조 사용 시

에는 윤리성과 책임

성 및 공공의 이익

필요(2022 행정명

령14081)

-바이오 경제의 공

평 발전 보장(2022 

행정명령14081)

- 글로벌 보건 안보, 팬

데믹 예방, 대비 및 대

응 강화를 위한 영국

의 참여, 국제 생물 

안전 및 생물 보안 

관행과 비확산 기구 

및 메커니즘을 강화

(바이오 안보전략)

- 글로벌 공급망 다

각화, 중요한 보건 

제품 부족 극복 및 

글로벌 질병 부담 

감소를 목표로 기존 

파트너십 발전(바이

오 기술 및 제조 조

치 사항)

-바이오 안보 전략 

수립(대한민국 바

이오 대전환 전략)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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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에서, 세계 AI 기술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의 AI 규제 프레임워

크는 역설적으로 2024년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활발해졌다. 2024년 미국 조 바

이든 대통령은 「AI Executive Order on Safe AI」라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제

시하였다. 이 새로운 행정명령은 AI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수립

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시민권을 증진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더 강화된 

AI의 오용 방지 규제를 포함한다.

영국도 국가 AI 전략을 통해 AI 생태계 투자, 전 부문/전 지역 AI 혜택 제공·

보장 및 효과적인 AI 거버넌스의 3대 전략(중점사항) 달성을 위한 단·중·장기 

조치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혁신을 주도하고, 기술

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AI 사용을 안내하는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이라는 AI 규제 백서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

다. 이어서 이 백서에 대한 여러 유관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취합·정리한 

정부 답변(Government response)을 발간하였고, 이를 통해 AI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또한 영국은 세계 최초의 정부 지원기관인 AI 안전 

연구원(AI Safety Institute) 설립과 다수의 규제기관으로 구성된 규제기관 생

태계(Regulator Ecosystem) 조성을 통해 영국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U는 2024년 5월 21일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인 

「AI Act」를 최종 승인하였다. EU 집행위원회 및 그 산하의 AI 사무국(AI 

Office), 그리고 회원국 대표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AI 이사회(AI Board)로 

EU AI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제

정하여 2026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202)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기본법」은 3년

마다 AI 기본계획 수립·시행,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국가

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정책센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AI 생태계의 혁신

20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국회 통과」(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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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발전 지원(전문인력의 확보, AI 집적단지 지정, AI 실증기반 조성, AI 데

이터센터 시책 추진, AI 관련 국제협력 지원), AI 기술의 표준화, AI 윤리원칙,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 AI 위험의 사전예방 및 과태료 규정 등의 내용

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AI는 주요 규제에서 벗어

나 있다.203) 정부는 AI 기본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지침(가이드라인)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불확실

성을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갈 예정이다.204)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산

업의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고려한 규제 혁신 정책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분

야에서 다면적인 혁신적 추진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AI 전략은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권고안, 행정명령, 기업 및 연구기관

과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환경에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다. 영국 또한 AI 오남용 규제 및 구체적인 AI 이용 상황별 규제 정책을 마련하

는 등 친혁신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의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하

여 EU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고위험/제한적 위험/저위험’으로 구분하고 ‘허

용할 수 없는 위험/고위험’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는 위험 기반 규제 정책을 표

방하는데, 여기에는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는 고영향 AI를 정의하고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

고 있으나, 생성형 AI는 주요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AI 분야 미국·영국·EU의 규제 혁신 전략과 우리나라 AI 기본법에 포함된 규

제 혁신 전략들을 비교한 내용은 [표 3-34]와 같다. 

2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과한 기본법안(대안)」(2024. 12.).

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4d. 12. 26.),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서막, 인공지능 기본법 국

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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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AI 분야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전략 비교

대분류 미국 영국 EU 한국

제도·

거버넌스

-백악관 과학기술정

책실 신하에 국가 인

공지능 이니셔티브 

사무소 설립(2020 AI 

이니셔티브) 

- AI 연구소 설립 및 

지원 프로그램(2020 

AI 이니셔티브)

- 규제기관 생태계

(Regulator Ecosystem) 

구축(규제 백서 정

부 답변) 

- AI 거버넌스 조정

위원회 구성(규제 

백서 정부 답변)

- AI 안전 연구원(AI 

Safety Institute) 

설립(규제 백서 정

부 답변)

-회원국 대표단으로 

구성된 별도 AI 이

사회(AI Board)(EU 

AI Act) 설치

- AI Act를 집행하기 

위해 집행위 연결

총국 산하에 ‘AI 사

무국(AI Office)’을 

신설(EU AI Act)

- AI에 관한 국가 차

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국가인공지능

위원회, 인공지능정

책센터 및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치·운

영)(AI 기본법)

- AI 안전성, 보안성, 

공정성, 투명성을 위

한 기술 표준 개발 

(2020 AI 이니셔티브)

-새로운 제도의 경제 

전반 및 산업별 영

향을 평가하기 위

해, 중앙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

크를 구축·유지(AI 

규제 백서)

- 위험을 허용할 수 

없는 위험/고위험/

제한적 위험/최소

한의 위험 등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

(EU AI Act)

- 고영향 AI 규율(AI 

기본법)

- 미국 주도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동맹국 참

여 제고(2023 표준 

전략)

- 규제 당국이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중

앙 규제 지침 개발·

유지 및 규제 당국이 

원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 식별(AI 

규제 백서)

- 표준, 적합성 평가, 

인증서, 등록에 관

한 내용을 규정(표

준화에 대한 글로

벌 협력 강화 등) 

(EU AI Act)

- AI 기술의 표준화, 

AI 윤리원칙 마련

(AI 기본법)

- 미국의 글로벌 리

더십 증진(2023 안

전 AI 행정명령)

- 분야 전반의 위험 

평가(AI 규제 백서)

- 국제 규제와의 상

호운용성 보장방안 

(규제, 보증 및 위험 

관리, 기술 표준에 

대한 영국의 원칙

과 국제적 접근 방

식 간의 정렬을 모니

터링)(AI 규제 백서)

- AI 관행의 금지 규

정을 준수하지 않

을 경우 과태료 부

과(EU AI Act)

- 과태료 규정(AI 기

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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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계속

대분류 미국 영국 EU 한국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 NITRD, DARPA, 

IARPA 등 연방기

관 포함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2020 

적대적 신경망법)

- 영국 전역의 16개 

박사과정 센터(CDT)

에 1억 1,700만 파

운드 투자(HMT)

- 세계 최고의 AI 인재

를 유치하기 위한 새

로운 비자 제도 도입 

(국가 AI 전략)

-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AI regulatory 

sandbox 규정 신설 

(EU AI Act)

-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 지원(전문인력

의 확보, AI 집적단

지 지정, AI 실증기

반 조성, AI 데이터

센터 설치 추진, AI 

관련 국제협력 지

원)(AI 기본법)

- 국립과학재단의 AI 

시스템 및 관련 분야 

연구 및 교육 활동 

지원(2020 AI 이니

셔티브)

- 인공지능 혁신기업 

지원 및 AI 규제 환

경을 탐색하고자 하

는 기업에게 지침 제

공(AI 규제 백서)

-

- AI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AI 기본법)

- 미국의 혁신과 기

업가 정신을 바탕

으로 한 국가 경쟁

력 강화 (2022 AI 

진흥법)

- - -

기술 안보

- 대중국 투자 제한 

(2024 재무부 최종

규칙)

- AI 컴퓨팅과 차세대 

AI 반도체 등 최첨

단기술에 대한 수

출 통제(2024 상무

부 최종규칙)

- 조작 혹은 합성된 콘

텐츠(딥페이크) 및 

정보 보안에 관한 

연구 지원(2020 적

대적 신경망법)

- AI 시스템 개발자들

이 정부와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공유

하도록 요구(2023 

안전 AI 행정명령)

- 국가 안전 보장 및 

투자법을 모니터링

하고 사용하여 영국

의 비즈니스 개방 

환경을 유지하면서 

국가 안보 보호(국가 

AI 전략)

- 국가 안보, 국방 및 

선도 연구자들과 협

력하여 공공 부문

의 행동이 AI를 안

전하게 발전시키고 

재앙적 위험을 완

화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 파악(국가 

AI 전략)

-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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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포

괄적이고 광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왔다. 특히 미국은 양자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국가 안보 및 경제적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 양자 전략 우선 과제(Priority Actions) 13개를 

제시하였고,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에 양자 기술청(Office for Quantum)

을 설치하여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정기 보고를 실시한다. 

2024년 2월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RHC는 혁신 친화적인 영국의 양자 생태계 

육성을 위해 비례성, 적응성, 책임성 및 균형의 원칙이라는 네 가지 핵심 원칙

에 기반한 규제 정책을 제언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양자 기술의 안정

적 투자·개발을 위해 규제의 시점과 범위, 형태에 대한 선제적 논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였다. RHC는 양자 기술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과 표준, 지

침 및 책임 있는 혁신 관행에 기반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강

력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14개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DSIT는 

미래 규제 요건을 위한 호라이즌 스캐닝 수행 및 비례 규제 이니셔티브 조정 등 

규제 요건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U는 2016년 5월의 양자 선언문 발표에 이어, 2018년에는 양자 기술 플래

그십을 출범시켰다. 이 양자 기술 플래그십을 통해 연구기관, 산업계 및 공공 

자금 지원자들이 모여 유럽의 과학 리더십과 양자 기술의 우수성을 더욱 공고

히 하며 확장시키고 있다. SRIA 2030에서는 EU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며,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3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자 기술 개발 및 생산 영역에서 독립적인 

역량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대량 생

산으로까지 연결하여 다양한 과학 및 산업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세계 최고

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양자 기

술이 지닌 경제적, 사회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이 혁신적인 분야에서 글로벌 플

레이어로서 EU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EU를 세계의 “양자 밸리”로 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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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영국, EU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양자 분야 선도국들의 양자 추진 

정책 및 입법 현황은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주요국 양자 분야 정책 및 입법 현황

자료: 「2024 양자정보기술백서 I」, p. 65.

우리나라도 양자 과학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안보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양자기술산업법」을 제정하여 2024년 1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205)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

해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국무총리 소

속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양자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

한 보안 위협 요소 검토·대응 방안 마련, 양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기술지

도 작성 추진 등), 양자 과학기술 상용화 촉진, 양자 산업 표준화 추진, 양자 산

업 관련 기업의 창업지원과 양자 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양자팹의 구축과 운영 지원, 양자 기술 연구·산업 허브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추진 전략으로 담고 있다. 또한 과기부장관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양자 생태계 조성 및 인력 육성·관리를 위한 

205)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24. 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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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을 선정 및 지원하며, 기술 개발과 산업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 사업

화 및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206) 또한 2023년 6월에는 

우리나라의 양자 과학기술·산업의 대도약(퀀텀점프)을 위한 대한민국 양자 과

학기술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양자 과학기술 전략 목표로서 

2023~35년 기간에 민·관 합동으로 최소 3조 원을 투자하여 선도국 대비 85% 

기술 수준 달성, 양자 핵심 인력 2,500명 양성, 양자연구·산업 인프라 고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프라 고도화 전략으로 (~’27)연구자 중심 개방형 양

자팹→ (~’31)공공 양자 파운드리→ (~’35)민간 양자 파운드리로 이어지는 추

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10년 후 열릴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207) 이어서 2024년 6월에는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9대 중점 

기술, 투자 확대 및 전략적 R&D 추진, 인력양성 및 플랫폼 구축,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 등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208) 

우리나라의 「양자기술산업법」, 대한민국 양자 전략 및 퀀텀 이니셔티브 등

은 양자 과학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

한 혁신 정책들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분야에서 다면적인 혁신 전략들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 과학기술 분야 규제 발굴 및 미래 규제 환경 파악을 위

한 직접적인 추진 전략은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영국은 양자 분야 미래 규제 

요건을 위한 호라이즌 스캐닝 및 양자 기술 조달 관련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관련 규제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조기 규제 참여를 통해 규제 고려 사항이 처

음부터 통합되는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EU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양자 

기술을 둘러싼 규제 환경 및 규제 개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그에 따라 

협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206)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24. 11. 1. 시행).

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3a. 6. 27.), 「2035년 대한민국,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208)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4b. 4. 25.), 「퀀텀 이니셔티브(안)-양자 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

어 컨텀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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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양자 분야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전략 비교

대분류 미국 영국 EU 한국

제도·

거버 넌스

- 국립표준기술연구

소, NSF, 에너지부

의 양자 관련 이니

셔티브 권한 강화 

(NQIA법)

- 양자 기술청(Office 

for Quantum)를 설

치하고 총리 주재 

국가과학기술위원

회에 정기적으로 보

고(국가 양자 전략)

-

-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양자 기술산업법)

- 양자종합계획 수립

(양자 기술산업법)

- 연방정부, 산업계, 

학계 간 양자과학 

활동을 조정하기 위

한 국립양자조정사

무소 설립(NQIA법)

- 연방정보처리표준

(FIPS) 203, 204, 

205를 통해 포스트 

양자 암호(PQC) 알

고리즘과 같은 암

호화 표준 발표(2022 

양자 컴퓨팅법)

- ‘양자 기술 규제 포

럼’ 설립 권고(양

자 기술활용 규제 

보고서)

-양자 표준 파일럿 네

트워크 출범(양자  기

술  활용 규제  보고서)

- 양자 기술 조달 관련 

프로젝트와 프로그

램에 관련 규제 기

관을 포함시킴으로

써 조기 규제 참여

를 통해 규제 고려 

사항이 처음부터 

통합되는 접근 방

식 추진(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

- 양자 기술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으므

로, 규제 개발에 대

한 최신 정보를 유

지와 그에 따른 협업 

전략 조정 중요

(SRIA 2030)

- 양자 과학기술 분야

의 기술지도 작성

(양자 기술산업법)

- 미국 주도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동맹국 참

여 유도(2023 표준 

전략)

- DSIT는 규제 요건

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미

래 규제 요건 사항에 

대한 호라이즌 스

캐닝 수행 및 비례 

규제 이니셔티브를 

조정(양자 기술 활

용 규제 보고서) 

- RHC가 혁신과 양자 

기술의 윤리적 사용 

지원(양자 기술 활

용 규제 보고서)

-국가 또는 지역 간의 

파트너십은 양자 

기술 애플리케이션

에서의 윤리적 사

용,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고려 사항

을 보장하는 글로

벌 표준, 프로토콜 

및 규정 수립에 기여

(SRIA 2030)

- 표준화 추진(양자 기

술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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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계속

대분류 미국 영국 EU 한국

- 양자 컴퓨팅을 위

한 윤리적 연구 및 

개발 프레임워크 개

발(NQIA법)

-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에 대한 적극적

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적 조화를 지

원(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

- 영국 양자 표준 파

일럿 네트워크는 상

호 운용성 표준과 

테스트 및 검증 방

법을 포함하여 양자 

통신 표준화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정렬

된 접근 방식에 기

여(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

- 테스트베드(연구개

발 성과의 실증과 

표준화 및 신뢰성·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의 구축·

운영 지원(양자기술

산업법)

- 양자팹의 구축·운영 

지원(양자기술산업법)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 30억 달러 예산을 

양자 연구에 투입

(2025 NQIA 재승인)

- 양자 컴퓨팅 접근성 

향상을 위해 1억 

6,580만 달러 지원 

승인, 인력 양성을 

위해 5년간 매년 

800만 달러 지원, 

협력연구를 위한 5

년간 연간 1,500만 

달러 투자(CHIPS 

and Science Act)

-타 연구자들의 미

국 양자 컴퓨팅 자원 

접근성 개선 및 민

간산업기관, 국립연

구소, 대학과의 협력 

연구 수행(CHIPS and 

Science Act)

- 2024년부터 향후 

10년간 양자 R&D

에 25억 파운드의 

정부 자금 투자(국

가 양자 전략)

- 국립 양자 컴퓨팅 센

터 가속화(국가 양

자 전략)

- 초기 단계부터 규제 

요소를 포함하는 테

스트베드와 샌드박

스를 구축하려는 양

자 기술청(Office for 

Quantum)의 구상

을 지지(양자 기술 

활용 규제 보고서)

- 10년간 10억 유로

의 예산 투입 예정

(양자 기술 플래그십)

- 인력 관련 업스킬

링 및 교육 육성 권

고, 국제 인재를 유

치하기 위한 국내 

및 유럽 규정(예: 인

재 비자) 시행 권고

(SRIA 2030)

- 2023~35년 기간에 

민·관 합동 최소 3조 

원 투자(대한민국 

양자 전략)

- 양자연구·산업 인

프라 고도화(대한민

국 양자 전략)

- 양자 클러스터의 체

계적인 조성 및 발

전을 위해 5년마다 

양자 클러스터 기

본계획 수립(양자 

기술산업법)

-퀀텀 파운드리 생

태계 기반 마련(퀀

텀 이니셔티브) 

- 양자 인력 양성 지

원 및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해외 우수 

인력 유치·활용 지원

(양자기술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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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계속

대분류 미국 영국 EU 한국

- 연구실에서 시장으

로의 양자 기술 전환 

촉진(2025 NQIA 

재승인)

- 양자 분야의 새로운 

박사과정 교육센터

와 펠로우십, 양자 

기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산업 

배치 계획과 양자 

견습 프로그램 개

발(국가 양자 전략)

- 국제 협력을 통해 협

력하면 파트너가 연

구개발과 관련된 비

용과 자원 공유, 다

양한 분야 연구자들

의 융합 촉진(SRIA 

2030)

- 양자 과학기술 육성

을 위한 국제 협력 촉

진(양자기술산업법)

- 글로벌 협력을 통해 

전략적 기술동맹 강

화(퀀텀 이니셔티브) 

기술 안보

- 포괄적 미국 무기 금

수 대상국에 대한 

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 라이선스 요

구사항 검토 의무화

(2018 ECRA)

- 대중국 투자 제한 

(2024 재무부 최종

규칙)

- 양자 컴퓨팅과 차

세대 반도체 등 최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2024 상

무부 최종규칙)

- 국가 안보 투자법 

및 수출 통제를 포

함한 양자 역량의 주

요 영역을 보호하고 

양자 커뮤니티에 대

한 지침과 지원 제

공(국가 양자 전략)

- EU 역내 양자 기술 

가치사슬 보호 강

화(EU 집행위)

-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AI, △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

기화할 위험성 평

가 계획(EU 집행위)

- 양자 과학기술 발

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 

위협 요소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양

자기술산업법)

- 국가 안보, 첨단기

술 및 산업의 보호 

기밀 유지 조항(양자 

기술산업법)

자료: 저자 작성.

주요 선진국의 △반도체, △첨단바이오, △AI 및 △양자 분야 규제 혁신 전략 

비교 분석 결과에서 보듯, 각국은 개별국가 현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규제 혁신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 혁신 정책은 다면적 목표를 추구하며 여러 중요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한다. 우선 미국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보조금(또는 세제 혜택) 등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는 국가 차원

의 전략적 기술 육성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빠르게 변화

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분야 등에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과 윤

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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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 촉진과 동시에 국가 안보를 고려한 수출 통제 및 투자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개방적 혁신과 안보 이익 간 균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또한 정부, 학계, 산업계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은 효과적인 기술 혁신과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각 기술 분야에서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고 있

는데, 이는 첨단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 유

출을 방지하는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전략

적 국제 협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AI와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윤

리적 고려사항과 책임 있는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있어, 첨단기술 발전에 있어 

윤리적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들은 미국의 과

학기술 정책이 혁신 촉진, 국가 안보 강화, 윤리적 고려, 글로벌 리더십 유지라

는 다면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저성장을 극복하고자 핵심 기술을 식별하고, 적

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인재와 기술 육성 등을 통한 영국의 핵심 기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의 장기 비전 전략인 ‘과학기술 프레임

워크’를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5대(AI, 공학생물학, 차세대 통신기술, 반도

체, 양자 기술)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

책적 조치를 발표하였다. 

영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규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혁신 친

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에 규제의 역할은 단순한 통제에서 벗어나, 적

극적인 지원의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영국은 이를 통해 기업, 시민, 환경 모두

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나

아가 글로벌 규제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미래기술 환경·규제 환경을 스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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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의 시급한 분야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기술 혁신의 영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도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

제 개혁에 대해 정부에 자문하기 위한 영국의 미래규제대비위원회(RHC) 설립은 

매우 시의 적절해 보인다. 

영국은 선제적으로 기술 혁신의 영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도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제 개혁에 대해 정부에 자문하기 위해 RHC를 설립하였

다. RHC의 주요 목표는 △정부 전반의 기존 업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트렌드에 대한 미래 환경을 스캔하고, △사람, 비즈니스 및 환경을 위해 

잠재력이 높은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과 광범위한 영향을 식별하며, △신

흥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신속하고 안전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

제 개혁의 광범위한 우선순위에 대해 정부에 조언함으로써 영국을 미래 산업의 

선두에 세우기 위한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 등이다.209) 영국 RHC

의 첨단바이오 및 양자 분야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36]과 같다.

표 3-36. 영국 RHC의 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추진 내용

반도체 첨단바이오 AI 양자

- 공학생물학과 관련된 

규제 이슈를 자세히 설

명하여 규제 장벽을 제

거하고, 규제 프레임

워크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의 스마

트 규제 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 준비(공

학생물학을 위한 국가 

비전)

- 양자 기술 규제의 미래 

필요성 검토를 수행하

여 이 분야의 혁신 및 성

장 지원(국가 양자 전략)

-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

요성을 포함하여 강력

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

요성을 강조하는 14개

의 권고안 제시(양자 기

술 활용 규제 보고서)

- 혁신과 양자 기술의 윤

리적 사용 지원(양자 기

술 활용 규제 보고서)

자료: 저자 작성.

209) HM Government UK(2019), “Regul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160 •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분석 연구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향후 EU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EU 그린딜(EU Green Deal)’ 정책을 제시하여 EU 역내 친환경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Act」를 제정하여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U의 강한 환경 및 AI 규제는 전통적인 의미의 ‘규제 완

화를 통한 혁신’이라기보다는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혁신을 유도하

는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강한 규제 때문에 EU 내 AI 기업이 글로벌 경

쟁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EU의 전략은 단기적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더라도 장기적

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및 기술 발전을 유도하여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런 EU의 강한 환경 정책 및 AI 규제가 혁신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산업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다수학자들의 의견

도 상존한다.

EU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양자 분야를 포함하여 반도체, 

AI 및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 평가 계획을 마련 중이며, 관

련 기술 안보와 유출 등을 신속히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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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

4차 산업혁명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 및 복잡성을 가지고, 인공지능, 유전

자 편집 및 첨단 로봇 공학과 같은 기술들이 융합되어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

학적 세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4차 산업혁명

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생각했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에

게 다가오고 있다. AI, 챗GPT 및 미래형 모빌리티와 같은 최첨단기술에서부터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같은 새로운 바이오 헬스 서비스까지 전 분야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 및 새로운 콘텐츠 산업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야에서 이야기되는 과학기술들이 

빠르게 시장을 형성하기에 우리의 규제 환경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 환경을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의 연

구개발, 생산, 제공 및 거래 시에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실제 구

현 과정에서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필요로 하고, 특히 

법·제도의 미비나 규제 공백 문제가 발생하면서 규제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혁신을 위

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주요 선진국들은 과학

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추진을 통해 글로벌 기술 선도 및 관련 산업의 혁신 

성장을 달성하고자 노력 중이다.

국내·외 문헌에 의하면 규제 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경쟁 촉

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제 규제경쟁력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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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이라 하였고, 규제란 혁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아이디어를 자

극하는 한편 그 아이디어의 구현을 차단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의 의미는 불확실한 것을 정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 사업 모델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 규제 혁신이란 법·제도의 미비나 규제 공백으로 인

한 불확실한 상황을 정의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기존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위험·고가치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 플랫폼, 상품 및 산업

을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도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규제 혁신 전략이 제도, 거버넌스, 표준 및 인증, 윤

리, 국제협력, 보조금 및 세제혜택, 실험 테스트 및 과학기술 역량 분야, 참여와 

소통, 적대적 대응 정책·전략 분야 및 대중/자국민 보호(안전, 보안)와 같은 분

야에서 다면적 또는 다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규

제 혁신 전략 속에 담겨 있는 각 분야의 세부적 혁신 이행 전략·계획 등을 ① 제

도 및 거버넌스, ②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및 발전, ③ 기술 안보라는 세개의 대

분류로 분류한 후,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우선 미국·영국·EU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을 조사·분석하였다. 미·중 패권경

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미국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연방정부의 강력한 보조금(또

는 세액공제) 정책 등 규제 혁신 정책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

법」 발효를 통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와 미국 내 핵심 과학기술 분야 제조 기

반 등 생태계 조성 및 기술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규제 혁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저성장을 극복하고자 핵심 기술을 식별하고, 적

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인재와 기술 육성 등을 통한 영국의 핵심 기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의 장기 비전 전략인 ‘과학기술 프레임

워크’를 발표하였다. 영국은 이를 통해 5대(AI, 공학생물학, 차세대 통신기술, 

반도체, 양자 기술)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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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혁신 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기술 발전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 혁신 백서」를 발간하고, 기술 혁신의 영

향력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도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제 개혁에 대

해 정부에 자문하기 위한 기관인 RHC 설립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향후 EU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서 ‘EU 그린딜(EU Green Deal)’ 정책을 제시하고 EU 역내 친환경 산업 경쟁

력 제고 및 탄소중립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는 한편,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EU는 통상 규제 전략 강화와 함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자 디지털 전환 정책인 ‘Digital Decade 2030’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장법 및 디지털 서비스법 등의 추진을 통해 빅테크의 EU 디지털 시장 

독점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EU 집행위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양자 분야를 포함하여 △반도체, △AI,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

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

설 계획이며, 관련 기술 안보와 유출 등을 신속히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영국·EU의 △반도체, △첨단바이오, △AI, △양자 과학기술 분

야별로 규제 혁신 전략을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EU·영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과 혁신 촉진을 목표

로 하며, 반도체 부족에 대한 위기 대응과 함께 수출 통제를 통해 자국의 기술

적 우위를 보호하고자 한다. 각국은 혁신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보조금·세제 혜

택·R&D 정책자금 등을 포함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미

국·EU의 지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 규모로, 반도체 설계 및 지식재산

(IP), 화합물 반도체,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등 영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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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삼아, 이 산업 내에서 영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확장

할 전략적 선택을 강화하고 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은 생명공학 제품 규제를 위한 연방정부의 기본 지

침인 조정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 정책을 지속적

으로 펼쳐 오고 있다. 영국은 RHC를 통해 공학생물학과 관련된 규제 이슈를 

자세히 설명하여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래에 대비

하는 정부의 스마트 규제 프로그램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EBRN을 지원

하여 공학생물학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EU에서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사항’을 통해 규제경로 간소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구축을 

더욱 촉진하는 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AI 분야에서, 미국은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권고안, 행정명령, 기업 및 연구

기관과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영국은 AI 오남용 규제 및 구체적인 AI 이용 상황별 규제 정책을 마련

하는 등 친혁신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에 따라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

하고 있다. EU는 「AI Act」를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위험을 ‘허용할 수 없는 위

험/고위험/제한적 위험/저위험’으로 구분하여 ‘허용할 수 없는 위험/고위험’

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는 위험 기반 규제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EU 「AI Act」

에는 범용 AI모델에 대한 규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

도 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여 2026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기본법」은 AI 기본계획 수립·시

행,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 AI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 지

원, AI 기술의 표준화, AI 윤리원칙,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 AI 위험의 

사전 예방 및 과태료 규정 등 다면적 혁신 추진 전략들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

으로 고영향 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사업자 책

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AI는 주요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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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하위법령·지침(가이드라인) 미비로 불확실성이 아

직 남아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포

괄적이고 광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왔다. 특히 미국은 양자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국가 안보 및 경제적 경쟁

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 양자 전략에서 2033년까지 세계를 선도하

는 양자 기반 국가 성장을 주도하고, 양자 기반 경제 전환을 목표로 비전, 전략 

목표 및 13개의 우선 과제(Priority Actions)를 제시하였다. 13개 우선 과제에

는 양자 R&D 정부 투자, 인력 양성, 인프라, 규제·표준 및 양자 기술청 설치 등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서 RHC는 양자 기술의 안정적 투자·개발을 위

해 규제의 시점과 범위, 형태에 대한 선제적 논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혁

신 친화적인 영국의 양자 생태계 육성을 위한 규제 정책 제언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양자 기술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과 표준, 지침 및 책

임 있는 혁신 관행에 기반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강력한 거

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14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EU는 2016년 5월의 양자 선언문(Quantum Manifesto)에 이어, 2018년

에 양자 기술 플래그십을 출범시켰다. 이후 SRIA 2030에서는 EU가 글로벌 리

더십을 확보하고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며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3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자 기술 개발 및 생산을 위

한 독립적인 역량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연

구를 대량 생산으로까지 연결하여 다양한 과학 및 산업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

는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나

아가 양자 기술이 지닌 경제적, 사회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이 혁신적인 분야에

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EU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EU를 세계의 ‘양자 

밸리’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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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양자 과학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안보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양자기술산업법」의 시행과 함께 대한민국 양자 전략 및 퀀텀 이니셔

티브 등 혁신적 추진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자 기술 분야 미래 규제 환

경 파악을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나 양자 분야는 미국, 영국 및 EU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 첨

단기술 및 산업 보호라는 기술 안보 측면에서 기술 통제 등을 강화하고 있다. 

2. 한국의 규제 환경 평가

앞서 분석하였듯이 주요 선진국들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규제 혁신을 

통해서 자국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규제 정책 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에

서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와 상품시장 규제지수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지수들이 직접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규제 기조를 설명하지는 않

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R&D 투자와 혁신 역량 제고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 규제 완화와 기업 활동 지원 등도 함께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을 고려하여 관련 지수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가별 경제의 혁신 성과를 측정하고 규제 기조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와 OECD 상품시장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가 많이 인용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WIPO 글로벌 혁신지수(GII)는 혁신의 능력과 성공 정도에 

따라 나라별 순위를 매긴 지수로, 2007년 INSEAD와 영국 잡지 월드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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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210) GII는 나라별 혁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혁신 투입지표와 혁신 산출지표를 종합해 발표하는 지수로 전 세계 국가별로 

경제의 혁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211) GII는 과학기술 

규제 정책 환경 평가에 활용할 수 있지만, 규제 환경 자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

는 지표는 아니다. 다만 GII에는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규제 정책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위 지표(예:규제 품질, 연구개발 투자, 지적재산

권 보호, 시장 개방성 등)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OECD에 따르면 경쟁 및 친경쟁(pro-competition) 규제는 혁신, 비즈니

스 역동성, 생산성,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데, 지난 25년 동안 

OECD PMR 지수는 친경쟁적 규제 환경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였다. PMR 지

표는 “한 국가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국제 모범 사례의 일치성을 평가하여 경제 

전반의 진입 및 경쟁에 대한 부문별 규제 장벽을 모두 측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12) PMR 지수는 과학기술 자체의 규제(예: 특허, AI 규제, 바이오 규제 

등)를 직접 측정하지는 않으나, 과학기술 규제 정책 환경 평가에 활용할 수 있

다. PMR 지수는 국가별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측정하는데, 이는 과

학기술 관련 산업의 성장과 혁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PMR 

지수에 따라 과학기술 기반 기업의 창업, 투자, 경쟁이 자유로울 가능성이 얼마

나 높은지 그 기조를 파악할 수 있다.

글로벌 혁신지수는 혁신 투입지표인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

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5개 부문과 혁신 산출지표인, △지식·기술 성과, △창

조적 성과 2개 부문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혁

신지수 종합 순위는 2020년 이후 10위권 내를 유지하고 있어 평가 대상국 가

운데 우수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5개년도 글로

벌 혁신지수 상위 10개국 순위 변동은 [표 4-1]과 같다. 

210) 위키백과(검색일: 2024. 10. 26.).

211) 매일경제, Naver 지식백과-매일경제용어사전(검색일: 2024. 10. 26.).

212)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검색일: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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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2020~24년 글로벌 혁신지수(GII) 상위 10개국 순위

국가 2020 2021 2022 2023 2024

스위스 1 1 1 1 1

스웨덴 2 2 3 2 2

미국 3 3 2 3 3

싱가포르 8 8 7 5 4

영국 4 4 4 4 5

대한민국 10 5 6 10 6

핀란드 7 7 9 6 7

네덜란드 5 6 5 7 8

독일 9 10 8 8 9

덴마크 6 9 10 9 10

자료: GII 2020(13th Edition, WIPO), GII 2021(14th Edition, WIPO), GII 2022(15th Edition, WIPO), GII 

2023(16th Edition, WIPO), GII 2024(17th Edition, WIPO).

2020~24년 5개년도에 대한 우리나라 글로벌 혁신지수 종합 순위 및 부문

별 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2]와 같다. 2024년 조사 결과에서, 우리

나라는 혁신 투입지표 중 △인적자본·연구 부문은 부동의 1위이고 혁신 산출지

표인 △창조적 성과 지표 부문도 2위로 매우 높은 순위를 보이며 △지식·기술 

성과 부문 역시 10위로 상당히 높은 순위인 데 비하여, 혁신 투입지표인 △제도 

부문은 24위이고 △시장 성숙도 부문은 25위로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다.

표 4-2. 2020~24년 우리나라 글로벌 혁신지수 종합 순위 및 부문별 순위

연도
종합 

GII

혁신 투입 지표 혁신 산출 지표

제도 
인적자본 ·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기술 

성과

창조적 

성과

2024 6 24 1 9 25 5 10 2

2023 10 32 1 11 23 9 11 5

2022 6 31 1 13 21 9 10 4

2021 5 28 1 12 18 7 8 8

2020 10 29 1 14 11 7 11 14

자료: GII 2020(13th Edition, WIPO), GII 2021(14th Edition, WIPO), GII 2022(15th Edition, WIPO), GII 

2023(16th Edition, WIPO), GII 2024(17th Edition,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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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고서에는 일부 부문의 세부 항목에 변화가 있었다. GII 혁신 투입지

표 중 △제도(Institutions) 부문은 ① 정책 환경, ② 규제 환경, ③ 기업 환경 총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② 규제 환경 항목은 ②-1 규제 품질

(Regulatory quality), ②-2 법의 지배(Rule of law) 및 ②-3 정리해고 비용

(Cost of redundancy dismissal) 총 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 보고서에서는 ②-3 정리해고 비용 항목이 ②규제 환경 항목에서 제외되

었다.213)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②-3 정리해고 비용 순위가 110위권 수준으로 

매우 낮아 그 상위 부문인 △제도 부문 순위가 30위권에 그쳤다. 하지만 2024년 

보고서에서 ② 규제 환경 분야의 세부 구성항목이 변경되면서 ② 규제 환경 항

목의 우리나라 순위가 전년도 53위(2023년)에서 25위(2024년)로 상승하였고, 

그 상위 부문인 △제도 부문 순위도 전년도 32위(2023년)에서 24위(2024년)

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② 규제 환경 항목을 구성하는 나머지 2개 세부 항목

표 4-3. 2020~24년 우리나라 글로벌 혁신지수 제도 부문 세부 항목 순위

2020 2021 2022 2023 2024

제도(Institutions) 29 28 31 32 24

➀ 정책 환경 24 18 18 19 19

➀-1 Operational stability for businesses 21 13 16 22 18

➀-2 Government effectiveness 26 21 18 16 17

➁ 규제 환경 52 57 59 53 25

②-1 Regulatory quality 30 29 32 28 28

②-2 Rule of law 23 23 24 24 23

②-3 Cost of redundancy dismissal 109 110 111 111 변경

➂ 기업 환경 10 10 31 34 35

③-1 Policy stability for doing business 31 31 52 58 60

③-2 Entrepreneurship policies and culture 10 10 14 17 15

자료: GII 2020(13th Edition, WIPO), GII 2021(14th Edition, WIPO), GII 2022(15th Edition, WIPO), GII 

2023(16th Edition, WIPO), GII 2024(17th Edition, WIPO).

213)  GII 2024(17th Edition,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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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위는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이 급격히 개

선되어 ② 규제 환경 순위가 상승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반면 ③ 기업 환경 순

위는 2022년 이후 30위권 밖에 머무르며 점점 악화되고 있다. 2020~24년 △제

도 부문 구성 평가항목 3개 분야 및 관련 세부 지표에 대한 자세한 순위 변동 내

역은 [표 4-3]과 같다. 

주요 관심국과의 비교에서, 2024년 GII 종합순위에서는 싱가폴(4위), 영국

(5위), 대한민국(6위) 순이지만 △제도 부문 지표에서는 싱가폴이 압도적인 1위

이고 △제도 부문 세부 지표(정책 환경, 규제 환경, 기업 환경)에서도 1위이

다. 영국은 △시장 성숙도 지표(3위)나 △기업 성숙도 지표(14위)는 높은 순위

이나 △제도 지표 부문에서는 26위에 불과하여 오히려 우리나라(24위)보다 약

간 뒤처져 있다.214)

OECD PMR 지수는 1998년부터 매 5년 주기로(1998, 2003, 2008, 2013, 

2018, 2023년도 조사 결과 발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대해 각국의 규

제 기조를 측정 및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개혁 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

한 정량지표로, 2023년도 조사에서는 38개 회원국 및 9개 비회원국에 대해 평

가를 실시하였다.215)  

2018년 조사 PMR 지수는 2대 분야, 6개 부문, 18개 하위 세부 항목으로 평

가가 이루어졌고,216)  2024년도에 발표된 2023년 조사 PMR 지수는 2대 분

야(△정부 개입에 의한 왜곡 및 △진입장벽), 6개 부문, 15개 하위 세부 항목으

로 평가를 실시하였다.217) 2023년 평가에 사용된 산출 기준은 2018년 당시의 

산출 기준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OECD PMR 지수 값이 작을수록 규제가 적

고 경쟁이 비교적 자유로움을 의미하며, OECD PMR 지수 값이 크면 상품시장

214) GII 2024(17th Edition, WIPO).

2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 7. 10.), 「’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

가 결과」.

216) OECD(2018, The 2018 edition of the OECD PMR indicators and database: Methodological 

improvements and policy insights). 

217)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검색일: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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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하다는 의미이다.218) OECD 국별 순위는 PMR 지

수 값이 가장 작은 국가가 규제 강도가 가장 약한 국가로 국별순위는 1위이

고, 1위에서 38위로 갈수록 PMR 지수 값이 커지고 규제 강도는 강해진다. 

우리나라의 PMR 지수 종합순위는 1998년 28개국 중 21위, 2013년 34개

국 중 31위로 중간 이하 순위에 머물렀고,219) 2018년에는 OECD 38개국 중 

33위로 비교적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조사에서 우리나

라는 OECD 38개국 중 20위를 기록하였고, 종합 PMR 지수는 1.35로  OECD 

평균인 1.34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규제 강도가 이전에 비

해 OECD 가입국 평균에 가깝게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3년 조사 결과를 6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규제 영향 평가(3위), △행

정·규제 부담(14위) 및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 OECD 중위 

수준 이상의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으며,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

(24위)은 OECD 중위 수준, △기업 활동 개입(36위), △무역·투자 장벽(36위) 

부문은 중위 수준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20) 세부 지표인 

규제 관련 소통·간소화(1위), 이해관계자 참여(3위), 기업 행정부담(5위), 정부

의 직/간접 공기업 통제 범위(7위), 자영업 행정부담(10위) 지표에서는 우수하

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 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지표에서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인 강한 규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221) 

이렇듯 우리나라 규제 환경에 대한 평가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규제 전문가들은 혁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 활동 개입이나 무역·

투자 장벽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의 「2023 

218) 기획재정부 블로그(2024. 9. 27.), 「OECD에서 평가한 대한민국의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는?」(검색일: 2024. 11. 6.).

219) 이혁우(2024), p. 1.

2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 7. 10.), 「’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

가 결과」.

221)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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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PMR 지수로 본 한국의 규제현황」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규제  개혁을 두

고 ‘가성비’가 낮다고 언급하며 기업 활동 개입이나 무역·투자 장벽 완화와 같은 

어려운 분야의 규제 개혁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22)

주요 관심국과의 비교에서, 영국의 PMR 종합순위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항

상 상위 5위 안에 들어갈 정도의 규제 혁신 국가로, 2023년 조사의 PMR 지수 

값은 0.91이고 종합 순위는 4위였다. 대한민국 PMR 지수는 1.35로 종합순위는 

20위이다. 98년 이후 OECD 주요국 PMR 순위 변동 내용은 [표 4-4]와 같다.

표 4-4. OECD 주요 회원국 PMR 종합 순위 변동

국가
종합 순위

’98 ’03 ’08 ‘13 ’18 ‘23

OECD 회원국 수 28 30 30 34 38 38

아일랜드 7 11 6 19 19 3

영국 1 1 2 2 1 4

프랑스 18 17 15 22 29 11

스페인 19 18 22 18 3 15

독일 15 19 8 7 4 16

이탈리아 17 20 14 9 16 17

한국 21 22 26 31 33 20★

스위스 20 23 20 24 27 2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24. 7. 10.), 「’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 결과, 한국

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기록」.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조사는 국가별 경제의 혁신 성

과를 측정하고, OECD PMR 조사는 국가별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 기조를 평가

한다. 이 두 조사 결과가 직접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규제 기조를 설

명하지는 않지만, GII는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특성인 혁신성 측면에서 각 국가

의 혁신성을 파악할 수 있다. GII 혁신 투입·산출지표 중 특히 산출지표 △지식·

기술 성과의 하위 지표인 특허, 지적재산권, 과학 및 기술 논문, Citable 

222) 이혁우(2024),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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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H-index 등은 과학기술 분야 산출물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

으며, High-tech manufacturing, High-tech exports 등도 과학기술 관련 

산업과 관련이 깊은 하위 지표들이다. 반면 OECD PMR 지수에서는 진입장벽 

부문 중 △행정·규제 부담 및 △무역·투자 장벽 부문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시장 

집입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 절차·규제의 소통·간소화 및 무역·관세 분야 규제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하위 세부 항목들은 과학기술 분야 생태계 조성과

도 관련이 있다.

GII와 PMR 지수를 함께 활용하면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 환경 기조를 보다 

유용하게 평가할 수 있다. GII가 높고 PMR 지수가 낮다면 그 국가는 R&D 투

자도 많고, 규제도 완화되어 있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개방적 규제 환경을 가

진 국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GII가 높지만 PMR 지수도 높다면 그 국가는 

R&D 성과와 특허 출원 등 기술 혁신은 활발하지만 규제가 시장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 혁신을 시장 성장으로 연결하

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GII가 높지만 PMR 지수도 

높은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2024년도 GII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5개 혁신 투입지표 중 △제도 부문은 

24위, △시장 성숙도 지표는 25위로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이 부문

이 혁신적으로 개선된다면 부동의 세계 1위인 △인적자본·연구 부문의 강점과 

함께 더욱 더 혁신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 제언

미국·영국·EU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은 반도체, 첨단바이오, AI, 양

자 기술 등 주요 첨단기술 영역에 걸쳐 발전해왔다. 이러한 규제 혁신 전략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산업생태계 경쟁력 육성 및 국가 안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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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더불어 국가와 산업 분야별 발전 속도와 

산업 특성에 따라 안전 및 규제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한 규제 

혁신 정책들이 구축되었다. 각 국가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거버넌스, 표

준, 참여 및 소통, 과학기술 역량 강화, 글로벌 협력 등의 분야에서 세부적 이행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진화하고 있는 규제 환경에 대한 모니터

링 및 규제 탐색 지원에 대한 전략도 실행 중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국은 핵심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

로 자국의 기술 보호와 함께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률·제도 및 혁

신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분석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우

리나라도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미래 규제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표 4-5. 주요 정책 제언

분야 구분 정책 제언 세부 내용 

거버넌스

과학기술 분야 규제 개혁 

거버넌스 강화

과학기술 분야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와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을 지원할 거버넌스 강화

규제 혁신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상향

지역 맞춤형 규제 전략 수립, 신속한 의사결정,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 상향

규제 환경

분석 체계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규제 요건을 스캐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선제적으로 미래 규제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호라이즌 스캐닝 수행 체계·전략 마련

추진 체계

R&D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통합적으로 함께 고려

R&D 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제기관 조기 참여를 통해 

규제 고려 사항이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반영되는 접근 

전략 추진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추진 

체계 마련

로드맵 재설계 주기 설정, 이에 대한 절차 및 관련 

추진 근거 마련, 나아가 로드맵 추진 근거 및 거버넌스 

추진 체계 마련

과학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전략 강화
과학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전략 강화

규제

프레임워크

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생명공학, 양자 등 복잡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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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분야 구분 정책 제언 세부 내용 

보조금·

세제 혜택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 등 혁신 전략 추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및 생태계 강화 

전략 마련

국제 표준

및 국제 규제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이나 

조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전략

국제적 조화 및 국제 규제와의 상호운용성 보장 강화 

전략을 마련

자료: 저자 작성.

가.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 선정과 거버넌스 확립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와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을 지원할 거

버넌스 확립이 매우 필요하다. 영국은 RHC 설립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진

화하고 있는 규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탐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국을 미래 산업의 글로벌 선두에 세우기 위한 규제 개혁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와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을 지원할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RHC는 

공학생물학 및 양자 분야 등에서 선제적으로 이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첨단바이오, AI 및 양자 등 각 분야의 국가 출연 연구

소 및 정책 연구소 등에서 선제적 규제 환경 탐색 등 해당 역할을 충실히 잘 담

당하고는 있으나, 각 연구소가 관련을 가진 특정 연구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 

또한 최근 국가 AI 위원회 및 국가 바이오 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산업 발전

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 둥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지만, 이 또한 관련 특정 분

야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도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탐색 및 규제 혁신 전략을 추진할 거버넌스 재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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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요건 파악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규제 요건을 스캐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

하다. 영국 DSIT가 양자 분야에서 미래 규제 요건 사항에 대한 호라이즌 스캐

닝 수행 등 규제 요건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주요 과학기술 분야별로 규제 환경 및 규제 요건을 스캐닝할 수 있

는 체계가 필요하다. 미래 규제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호라이즌 스캐닝 수행 체

계 및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이다.

다. R&D와 규제의 통합적 접근 전략 강화

과학기술 분야 R&D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

이 강화되어야 한다. 영국은 양자 기술 조달과 관련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관련 규제기관을 포함시키는 조기 규제 참여를 통해 규제에 대한 고려가 처음

부터 통합되는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율형주행차 및 SMR 

등 일부 연구 분야에서 이런 시도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R&D 단계에서부터 규

제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 전략 및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어지는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신규 분야 설정 및 기존 분야 로드맵 

재설계 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관련 분야 R&D와 병행하도록 해서 R&D의 기술 

발전 속도를 조금이라도 쫓아갈 수 있는 규제 혁신 전략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 전략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EU는 첨단바이오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구축을 촉진하고 AI 

분야에서는 새롭게 규제 샌드박스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설립국인 영국에서도 공학생물학 규제 샌드박스 출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자 

분야에서도 테스트베드와 샌드 박스 구축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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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규제 샌드박스 추

진 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R&D 성과를 빠르게 시장 도입으

로 연결하고 기존 규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 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생명공학 분

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규제 조정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며 개선

할 규제를 식별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규제 개혁 계획을 추진하

고 있다. 영국도 양자 분야에서 개별 혁신의 속성과 개발 단계에 적응 가능하고 

비례하는 애플리케이션별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준비 중에 있다. 많은 노력

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라도 생명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양자, 첨

단모빌리티 분야 등에서 복잡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마.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고려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등을 통한 

규제 혁신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미국은 글로벌 기술 리

더십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강력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혁신적 규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도 대규모 투자 및 

보조금 정책을 시행 중이고, 영국 또한 전략적 선택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해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률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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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양성 및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한편 

방해가 되는 규제를 제한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혁신적 전략 추진이 필요한 시

점이다. 

바.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 참여 추진

과학기술 분야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

제적 조화 및 국제 규제와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첨단바이오 분야에

서 동맹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규범과 표준을 형성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세계 각국은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이나 조화를 꾀하기  

글로벌 협력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양자 분야의 경우 아직 글로벌 시장이나 

각국의 산업 생태계 형성 미비로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각국의 국제

표준 선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적극적인 글로벌 협업 및 협력을 바탕으로 국

제적 조화 및 국제 규제와의 상호운용성 보장방안 등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의 노력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분야별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이나 조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협력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사. 규제 혁신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규제 혁신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상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과학기술 규제 혁신 

전략의 특징 중 하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호작용, 즉 다양한 연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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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간의 규제 조정 메커니즘이다. 최근 들어 미국도 규제 혁신 전략에 

대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정부 또한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심지어 주정부가 먼저 시작한 규제 혁신을 연방정부가 수용

하고 미국 전역의 과학기술 분야에 그 영향력을 전파하는 경우도 많다(e.g., 캘

리포니아 및 콜로라도 주의 AI 법).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과학기술 정책 및 규

제 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의 특성을 반

영하기 어려워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이 각 지역의 고유한 산업 구조와 혁신 생

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이 지

방으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이 증가해 시간과 자원의 낭비

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혁신 역량이 저하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

이 제한되고 지역 차원의 혁신 시도와 실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도 지역 맞춤형 규제전략 수립, 신속한 의사결정,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 상향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다. 

아. 규제 혁신·규제 혁파 로드맵의 개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 및 정

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선제적 규제 혁신 전략 로드맵은 다양한 신산업·신기술

의 등장과 관련 분야의 빠른 기술환경 변화라는 특성상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논

의가 필요하다. 

선제적 규제 혁신 전략인 규제 혁신·규제 혁파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전략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신산업 분야 규

제 혁신 정책이다. 지금까지 총 8개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혁신·규제 혁파 로드

맵 및 규제 혁신 청사진 등이 수립되었고, 이 중 자율주행차 및 드론 분야 규제 

혁신·규제 혁파 로드맵은 재설계되었다. 향후 과기부는 첨단바이오 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 혁신 로드맵 수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차전지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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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일반지능(AGI) 및 안전신뢰 AI 분야 등에 대해서도 전략

기술의 본격 상용화에 대비한 규제 혁신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

였다.223)

이러한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확

장·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무엇보다 빠른 기술의 발전 속도로 인해 기구축 로드맵의 재설계 필요

성이 높아진 상태이며, 앞으로 재설계 주기는 점점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

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첫 구축 시 신산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재설계’한다고 명시적 선언은 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

다. 재설계 주기 설정, 이에 대한 절차 및 관련 추진 근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규제 혁신 로드맵 추진 근거에 대한 절차 논의도 필요하다. 

둘째, 분야별 R&D와 병행하여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추진함으로써 규

제 혁신 전략이 R&D 기술의 발전 속도를 조금이라도 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R&D 단계부터 규제 논의를 함께 진행하여 규제 요건을 조기에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 기술 및 기술 규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 강화 전략도 필요하다. 

셋째, 기존 관련 산업 분야의 기본계획, 추진 전략 및 발전방안 등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수소 분야 국가전략기

술 로드맵을 수립하였고,224)225) 2024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산하 국가전략

기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 기반 분야: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사이버 보안, △거대 과학 분야: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분야에서의 국가

223) 「美 대선 결과와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 도약 전략」(2024. 11. 7.).

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3b. 8. 29.),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 청

사진,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2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3c. 10. 31.), 「미래혁신을 이끌 초격차 기술 확보전략, ‘인공지

능·첨단바이오 전략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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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의결함으로써226)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완성하였다. 향후 규제 혁신 로드맵 구축 시 국가전략기술 

분야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과 연계한다면 정책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규제 혁신 로드맵 구축 시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로드

맵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자율주행차 분야의 경우, 규제 혁파 로드맵 재설계 

시 이전 버전보다 산업계의 참여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

에서 규제 혁신 로드맵이 구축되고 있으나, 주관부처(또는 개별 연구기관) 중심

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4-6.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개선 방향

분야 분야 개선 내용

제도

주기적 재설계(Rolling Plan) 재설계 주기 설정, 이에 대한 절차 마련 필요

규제 혁신 로드맵 규제 혁신 로드맵 추진 근거 마련 필요

효율적 규제 혁신 로드맵 통합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 필요

추진 전략
효율적 규제 혁신 로드맵 

 

관련 분야 R&D와 병행하여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추진 필요

기존 관련 산업 분야 기본계획, 추진 전략 및 발전 방안 

등과 같은 육성 전략·방안 등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

(예: 국가전략기술 분야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과 연계)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필요

기술 및 기술 규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전략 필요

자료: 저자 작성.

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4b. 2. 1.), 「추격자를 넘어 초격차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완성 및 핵심 프로젝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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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신산업 분야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 추진 현황

1. 개요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회 국정현안점

검조정회의(2017. 9.)를 개최하고 ｢새 정부 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

하였다. 이로써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

고 본격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227)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빠른 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 허용-예외 금지) 개념을 확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신산업·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서비

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 방식 전환(포괄적 개념 정의 및 유연한 분류체계)을 

추진할 예정이고,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

가 도입될 예정이다. 나아가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규제 이슈

를 사전에 발굴 및 정비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개선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임을 

최초로 밝혔다.228)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로 시도하는 규제 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을 

따라 자율주행차 분야에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이 처음으로 시범 구축되

227)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보도자료(2017. 9. 6.), 「새 정부 규제 개혁,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

고 본격 추진」.

228)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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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29)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은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 규제를 발굴·혁파

하는 기존의 당면한 문제 해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

의 전개 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되는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문제

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① 미래 예측, ② 융합연구 및 ③ 연동 

계획이다. 

 우선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은 ‘미래 예측’을 통하여 신산업의 발전 양상

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한 뒤, 그에 따라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융·복

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 간·부처 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신산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재설

계(Rolling Plan)’함으로써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통해 △기술·시장의 예측 가능성

을 높이고, △신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부처 칸막이 규제 극복, 

△신기술·신제도의 사회 수용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230) 

규제 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수립(2018. 11. 7.)을 시

작으로 지금까지 ① 자율주행차, ② 드론, ③ 친환경차(수소·전기차), ④ 가상·

증강현실, ⑤ 로봇, ⑥ 인공지능, ⑦ 자율운항 선박, ⑧ 메타버스 분야 총 8개 분

야에 대해 규제 혁신 로드맵·규제 혁신 청사진이 수립되었다. 

이 중 자율주행차와 드론 분야에서는 재설계를 통해 규제 혁파 로드맵 2.0까

지 수립되어 있다.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구축 이후 3년 만에 처

음으로 신산업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미래 변화

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 로드맵 2.0(2021. 12.)

229) 국무조정실 외(2018. 11. 7.),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 혁파」.

230)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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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구축되었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23. 6. 29.)도 이전 

버전인 드론 분야 규제 혁파 로드맵(2019. 10.) 구축 이후 3년 6개월 만에 재

구축되었다. 구축된 8개 분야에 대한 로드맵 수립 일정, 미래 시나리오 전략 및 

추진 단계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8년 처음 마련된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에서만 예상 가

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그 이후 마련된 기술 분야 규제 혁신 로드

맵에서는 기술 변수 등에 따른 발전 단계를 고려하거나 기술 변화상을 고려하여 

3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로봇 산업의 경우 로봇의 역할 및 

수행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1단계) 단순 보조→ (2단계) 인간 협업→ (3단

계) 자율 수행(고위험 업무 등)의 3단계로 기술 변화상을 도출하였고, 자율운

항 선박의 경우는 기술 발전에 따라 (1단계) 부분 운항자율→ (2단계) 운항자

율→ (3단계) 완전자율 3단계로 시나리오를 예측하였다.

부록 표 1.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구축 분야별 추진 전략 현황

분야 정책 문서 미래 시나리오 도출 전략 추진 단계

1.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2018. 11. 7.)

예상 가능한

8대 시나리오 도출

단기·중기·장기

단기과제 우선 추진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 로드맵 

2.0

(2021. 12. 22.)

상용화 시나리오 예측

(2027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망)

단기·중기·장기

(2030년까지)

2. 드론

드론 분야 규제 혁파 로드맵

(2019. 10. 17.)

3대 기술 변수 등에 따른 발전 고려 

3단계 시나리오 도출

1단계·2단계·3단계

(3단계 2025~)

드론 분야 규제 혁파 로드맵 2.0

(2023. 6. 29.)
- 3개 분야별 추진과제

3. 

수소·전기차

수소차 분야 규제 혁파 로드맵

(2020. 4. 23.)

3가지 기술 변수 고려

발전 시나리오 도출

1단계·2단계·3단계

(3단계 2031~)

전기차 분야 규제 혁파 로드맵

(2020. 4. 23.)

3가지 기술 변수 고려

발전 시나리오 도출

1단계·2단계·3단계

(3단계 2031~)

4. AR·VR

가상·증강현실(AR·VR)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2020. 8. 3.)

기술 진화 방향 고려 3단계 

시나리오 도출

1단계·2단계·3단계

(3단계 2026~29년 

롤링플랜 통해 

로드맵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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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분야 정책 문서 미래 시나리오 도출전략 추진 단계

5. 로봇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2020. 10.)

기술 발전 시나리오 및 분야별 BM 

예측: 로봇의 역할 및 수행 업무의 

난이도 고려 3단계 기술 변화상 

도출

1단계·2단계·3단계

(3단계 2026~)

6. AI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2020. 12. 24.)
-

단기(향후 1~2년)

장기(3년 후)

7. 자율선박
 자율운항 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2021. 10. 14.)

기술 발전에 따른 3단계 시나리오 

예측

단기·중기·장기

(장기 2031~)

8. 메타버스
메타버스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청사진 제시(2023. 3. 3.)

기술·서비스 

발전 시나리오 예측
2023년부터~

자료: 저자 작성.

2.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가. 자율주행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8. 11. 7.)에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구축안이 논의 및 확정되

었다. 새 정부 규제 개혁 추진 방향(2017. 9.)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 

혁신 접근법이 최초로 제시되었고, 그에 따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규제 혁파 

로드맵이 처음 구축된 것이다.231)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2017. 9.)하여 합동 워크숍(20회 이상 진행) 관계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하였고,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였다. 관(국조실, 국토부, 법무부, 

경찰청 등 9개), 연(STEPI, 자동차안전연 등 4개) 및 산·학(현대차, SKT, 서울

대, 한양대 등 9개)을 통틀어 총 22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231) 국무조정실 외(2018. 11. 7.),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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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규제 혁파 로드맵은 상용화 일정을 역산하여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3단계 작업 과정을 거쳐 구축되었다. 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Lv.0~Lv.5) 발전 단계를 고려해 ② 3대 핵심변수(운전 주도권, 신호등

유무 및 주행 장소)를 조합하여 예상 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③ 도출

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 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

라)에서 30대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232) 

세부 내용으로, 3대 핵심변수 각각에 대해 운전 주도권은 사람→시스템으

로, 신호등 유무는 연속류→단속류로, 주행 장소는 시범구간→고속구간→

일반도로 경우를 고려 예상 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그 자세한 내

용은 [부록 표 2]에 나타나 있다. 또한 4대 영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전 주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 [차량·장치]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 기준 마련

▶ [운행]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 소재 재정립 및 보험규정 정비

▶ [인프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 정보·사물위치 정보 수집·활용 허용(사

전 동의 예외)

부록 표 2. 자율주행 분야 미래 예상 가능 시나리오

수준 발전 시나리오 설명

Lv2

① 연속류 시험구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시험구간 자율주행

② 자율주차 자율주행 기능을 통한 자동주차

③ 연속류 고속구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구간 자율주행 

Lv3
④ 연속류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⑤ 단속류 자율주행 신호등 있는 주요 도로 자율주행 

Lv4
⑥ 연속류 완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⑦ 단속류 완전 자율주행 신호등 있는 주요 도로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Lv5 ⑧ 완전 자율주행
전체 도로(비포장도로, 보행자 혼합도로 등) 운전자 개입 없는 완

전 자율주행

자료: 국무조정실 외(2018. 11. 7.),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 혁파｣.

232) 국무조정실 외(2018. 11. 7.),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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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자료: 국무조정실 외(2018. 11. 7.),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 혁파｣.

 

나. 드론 분야 규제 혁파 로드맵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9. 10. 17.)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

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드론 분야가 정부 선정 미래 핵심 

성장동력 13개 분야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이며 신산업 확산

을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향후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 접목

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 이슈가 발

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드론 분야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233)

범부처 드론 해커톤(’18. 4., 4차산업혁명위원회)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

23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 10. 16.), 「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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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심포지엄(’18. 6.) 개최 및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18. 10.)을 통해 미래산

업 상용화 시기를 예측하였고,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19. 

4.), 업계 간담회(’19. 7.) 및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

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관(국조실,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8개), 연(항공우주연구원, 행정연구원, 항공안

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5개) 및 산·학(드론산업진흥협회, 드론기술협

회, 인간업체, 학계 등 18개)을 통틀어 총 30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국토부는 드

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 발전 단계 등 미래 

예측을 지원하였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을 맡아 전체 로드맵을 

종합하였다.234)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은 드론 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

로서 드론의 3대 기술 변수(비행 방식, 수송 능력 및 비행 영역)에 따른 발전 양

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 현황 및 기술 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35건의 규제 이슈를 발굴하였다. 인프라 영역은 총 

19개 과제로 ‘국민 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

제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

야’ 등을 선정하였다.235) 

부록 표 3. 드론 산업 단계별 발전 내용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도 현재~2020년 2021~24년 2025년~ 

비행방식 원격 조종 부분 임무 위임 자율비행(임무 위임-원격 감독)

수송능력 화물 10kg 이하 화물 50kg 이하 2인승(200kg)~10인승(1톤)

비행영역 인구 희박 지역 비가시권 인구 밀집 지역 가시권 인구 밀집 지역 비가시권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 10. 16.), 「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23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 10. 16.), 「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235)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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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 10. 16.), 「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다.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규제 혁파 로드맵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20. 4. 23.)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

교통부, 경찰청은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하였다. 향후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30년에는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에서 20~3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우리 기업이 글로

벌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측되는 규제 이

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로드맵이 구축되었다.236) 

236) 국무조정실 규제 혁신(2020. 4. 23.),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PM) 

법’이 제정된다」(검색일: 2024. 11. 6.); 국무조종실, 산업통상자원부(2020. 4. 23.), 「친환경차(수

소·전기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랩 수립」, pp.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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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더불어 1년여에 걸

친 전문가 회의(19회) 및 공청회(’19. 11.)를 거쳐 수소차 분야 24개, 전기차 

분야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로드맵의 특징

은 ① 친환경차의 여러 기술 변수를 고려하여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 발전 시

나리오를 도출한 후 이와 연계하였고, ② 기발표된 「수소경제 로드맵(’19. 1.)」,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19. 10.)」 등에서 제시한 친환경차 관련 정부 정책과

의 일관성·연속성을 유지하며, ③ 친환경차는 높은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분야임을 감안하여, 산업 진흥과 함께 국민 안

전을 함께 고려하고, ④ 기술 대응 및 안전 대비를 위해 새로 마련해야 되는 기

준 및 제도적 인프라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237)  

1) 수소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수소차의 경우 연료전지, 수소 공급 및 활용 영역 등의 기술 변수를 고려

하여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 발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수소차 

기술 발전 시나리오는 [부록 그림 3]과 같다.

부록 그림 3. 수소차 기술 발전 시나리오

자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2020. 4. 23.), 「친환경적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37)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2020. 4. 23.), 「친환경적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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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분야에서는 ① 차량(4개), ②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③ 인

프라(10개) 세 영역에서 총 24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구축된 수소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은 [부록 그림 4]와 같다. 

 

부록 그림 4. 수소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자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2020. 4. 23.), 「친환경적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 전기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전기차 분야에서도 배터리, 충전 속도·방식 및 활용 영역 등 기술 변수를 고

려하여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 발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전기차 

기술 발전 시나리오는 [부록 그림 5]와 같다.

 

부록 그림 5. 전기차 기술 발전 시나리오

자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2020. 4. 23.), 「친환경적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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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대해서는 ① 차량(5개), ② 충전 및 배터리(7개), ③ 개인형 이동수

단(4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구축된 전기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은 [부록 그림 6]과 같다.

 

부록 그림 6. 전기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자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2020. 4. 23.), 「친환경적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라. 가상·증강현실(AR·VR)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정부는 비대면(Untact)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 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 혁신 현장대회에서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238) 가상·증강현실(AR·VR)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D)·

초고속 네트워크(N)·고성능 인공지능(A) 혁신을 이끌 촉매 기술로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고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이 필요하므

로 가상·증강현실의 기술 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하

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단계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구축하였다.239)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구축 과정에서 과기

2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a. 8. 13.), 「비대면 시대 유망 신산업 VR·AR 규제 확 푼다」(검색일: 

2024. 11. 18.).

23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a. 8. 3.),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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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연구계·산업계·

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과기정통부가 산·학·연 협업 연구에서 주관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조실이 관계부처 협의 역할을 맡았다. VR·AR 기술(해

상도·시야각·지연 시간 등의 디바이스 성능, 인터페이스 확대 및 플랫폼 고도

화 등)의 발전 방향과 본격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하고, 기술 발전·상

용화에 따른 적용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서비스 공급·수요 확산에 따

라 예상되는 규제 이슈들을 발굴하였다. 또한 공통 적용 규제와 분야별 법·제

도상 적용되는 규제 이슈를 구분하고,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

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하였다.240) 또한 사용성(인터페이스), 시스템 고도화(플

랫폼, 지능화) 측면에서 VR·AR 기술의 진화 방향을 고려하여 미래 예측 시나

리오를 3단계로 도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표 4]와 같다.

부록 표 4. VR·AR 발전 3단계 시나리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연 도 2020~22년 2023~25년 2026~29년

사용성 시·청각 중심 표정·햅틱 입출력 오감·뇌 입출력

플랫폼 단일 사용 다중 사용(원격 협업)

지능화 콘텐츠 일방 수용 사용자 ⇄ 시스템 상호소통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a. 8. 3.),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문서 내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작성.

VR·AR 관련 대표적인 6대 수요 분야(6대 규제 혁신 분야, ① 엔터·문화, ② 교

육, ③ 제조 등 산업 일반, ④ 교통, ⑤ 의료, ⑥ 공공(치안·소방·국방))를 선정하

고, 규제와 기술의 영향을 고려한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선제적 개선이 필요한 공통 규제 이슈(데이터 활용, 콘텐

츠 규제 등 범 분야) 10건 및 분야별(6대분야) 규제 이슈 25건 등 총 규제 이슈 

35건을 도출하였다.241) 6대 분야별 과제는 △엔터·문화 5건, △교육 5건, △제

240)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a. 8. 3.),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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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등 산업 일반 5건, △교통 2건, △의료 4건, △공공 4건으로 구성되어 있

다.242) 구축된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은 [부록 

그림 7]과 같다.

부록 그림 7. VR·AR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a. 8. 3.),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마.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정부는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 산업과 규제 혁신’을 주제로 진행된 

규제 혁신 현장대화에서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

다.243) 로봇은 주력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이고 대용량 데

241)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a. 8. 3.),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24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a. 8. 13.), 「비대면 시대 유망 신산업 VR·AR 규제 확 푼다」(검색일: 

2024. 11. 18.).

24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b. 10. 28.), 「규제 혁신 현장대화,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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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처리(D)·초고속 네트워크(N)·고성능 인공지능(A)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 돌봄, 재난,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성장 산업이지만,244)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의 흐름을  

기존 규제체계가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

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낡은 규제 및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에 따라 로봇 산업의 기

술 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하고, 로봇 활용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하는 단계

별 규제 혁신 로드맵이 구축되었다.245)

2020년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협력하여, 로봇 기술 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후,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로봇 활용 전략 네트워크｣에서

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 혁신 로드맵(총 33개 

과제)을 발표하였다.246) 산업부는 로봇진흥원 등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발

굴된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국조실은 관계부처의 이견을 조

정·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247)

로봇의 역할 및 수행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단순 보조, 인간 협업 및 자율 수

행(고위험 업무 등)의 3단계로 분류하여 미래 기술 변화상을 도출하였다. 특히 

인식, 제어, 환경 및 적용 측면에서 단계별 기술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였다. 

로봇 발전 3단계 시나리오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표 5]와 같다.

244) 위의 자료.

245) 위의 자료.

246) 위의 자료.

247)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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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로봇 발전 3단계 시나리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연 도 2020~22년 2023~25년 2026년~

로봇역할 단순 보조/노동력 대체 인간 협업/공존 자율 수행

제어 개별로봇, 원격제어 다중 로봇 반자율

적용
[부품] 고도화/내구성 강화

[완제품] 실증 기반 적용성 확대

[부품] 스마트화/염가화

[완제품] 서비스 기반 제품화

활용 환경 실내, 정형 환경

비정형 환경

(일상환경 중심)

비정형 다양한 환경

(고위험 환경 등)

실외 확대 실내·외 연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b. 10. 28.), 「규제 혁신 현장대화,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 작성협조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부록 그림 8.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b. 10. 28.), 「규제 혁신 현장대화,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

발전 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 가능한 규제 이슈는 ① 로봇 활용 영역에서 

22건, ② 공통 영역에서 11건 등 총 33건을 발굴하였다. 공통 영역 3대 분야별 

과제는 △안전성 검증 3건, △데이터·통신망 활용 3건, △활용기반의 구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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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제 이슈를 상용화 시기를 고려하여 로봇 

기술 발전 및 표준화 단계별로 배치하여 로드맵을 작성하였다.248) 구축된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은 [부록 그림 8]과 같다.

 

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20. 12. 24.)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

정실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

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종합적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다.249) 

인공지능은 데이터와 결합하여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을 촉진 및 확산시키며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부작용, 새로운 기술과 舊제도 간의 간극,  

사회 구성원간 이해관계 충돌 등 새로운 당면 과제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

공지능 활용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포괄적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인공지능 법·

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하였다.250)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에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부작용은 줄

이고 인공지능 활용은 최대화하기 위해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이의 제기권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251) 과기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 전체 회의 및 9개 작업반으로 구성된 법제정비단을 운영하

248)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b. 10. 28.), 「규제 혁신 현장대화,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

맵’ 발표」.

24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b. 12. 24.), 「인공지능 시대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검색일: 2024. 11. 18.).

250)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c. 12. 24.),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251)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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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논의 결과와 추가 전문가 의견 수렴,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

쳐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하였다.252)  

법제 정비의 기본 방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와 특성, 국내 실정을 고려

한 법·제도·규제 정비 및 민간의 자율·창의성을 존중하고, 협력과 합의에 기초한 

법·제도·규제 정비이다.253) 인공지능 법제 정비 로드맵은 [부록 그림 9]와 같다.

 

부록 그림 9. 인공지능 법제 정비 로드맵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c. 12. 24.),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사. 자율운항 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21. 10. 14.)에서 ｢자율운항 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논의하였다.254) 정부는 2030년 세계 자율운항 선

박 시장 50% 점유를 목표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

2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b. 12. 24.), 「인공지능 시대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검색일: 2024. 11. 18.).

25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c. 12. 24.),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254)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1. 10. 14.),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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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기술 발전에 따른 시나리오 예측에 따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마

련하였고, 4대 분야(운항주체, 선박장치, 운용·인프라, 안전)에서 총 31개의 규

제 개선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255) 구축된  자율운항 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은 [부록 그림 10]과 같다.

 

부록 그림 10. 자율운항 선박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1. 10. 14.),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 선도한다!｣.

255)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1. 10. 14.),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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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율주행 분야 규제 혁파 로드맵 2.0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21. 12. 22.)에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

행차의 조속한 상용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

제 혁신 로드맵 2.0」을 논의·확정하였다.256) 국내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 등 

앞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 개선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하였다.257)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로드맵 개정을 위해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

(’21. 5.~)하여 미래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산·학·연 약 400여 기관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21. 7.~8.)하여 과제를 발굴·보완하였다. 이후 업계·전문

가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로드맵 2.0을 수립하였다. 특히 현장

(산·학·연 약 400여 기관)으로부터 기술·산업 동향, 규제·제도 개선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기존 로드맵 추진 방식에서는 보지 못

했던 진일보된 하향식 방식으로 평가된다.

미래 시나리오는 2022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

율주행 시대가 열리고, 2027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

반 조성 및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하여 총 40개의 규

제 혁신 과제를 마련하였다. 3개 분야별로 △차량 15건, △기반 조성 13건, △서

비스 1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11월 최초로 수립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 과제 중 15개 과제는 정비가 완료되

었다.258)

25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 12. 22.), 「선제적 규제정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257) 위의 자료.

258)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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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 재설계 이후 버전의 시나리오, 수립 절차, 

참여 기관, 로드맵 작업 및 규제 이슈 발굴 등의 측면에서 추진 전략을 살펴본

다. 자세한 세부 전략 내용은 [부록 표 6]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미래 시나리오 도출 측면에서, 첫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 로드맵 구축 시

에는 6단계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3대 혁심변수(운전 주도권, 신호등 유무, 

주행 장소)를 조합할 경우 예상 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규제 이슈를 

발굴하였다. 이에 비해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 로드맵 2.0에서는 2022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

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을 바탕으

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규제 이슈를 발굴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R&D와 병행

하여 이루어진 관련 발전 전략 추진이 있었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네 개 부처가 다부처 단일사업으로서 공동으로 1조 원 

규모의 범부처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2021년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단을 출범하여 2027년까지 융합형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기

반 조성을 추진해왔기에 R&D와 병행하여 규제 혁신 전략을 세울 수 있었

다.259) 또한 첫 로드맵 구축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관련 산업 발전 

전략 및 혁신 로드맵 전략 준비 등도 상당히 추진되어 있었다. 2019년 관계부

처 합동으로 발표한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및 2022년 운전자가 

필요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 개막을 내세우며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작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로드맵 2.0에서는 산·학·연 약 400개 기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21. 

7.~8.)하여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하였고, Bottom-up 방식을 통해 기

술·산업 동향 규제·제도 개선 수요 등을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259)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홈페이지(검색일: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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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분야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 로드맵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 로드맵 2.0

참여기관 총 22개 기관*

수립 절차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2017. 9.)하여 

연구기관 합동워크숍(20회 이상),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2021. 

5.~)하고 발굴된 과제는 업계·전문가 

간담회(12.15, 국무2차장 주재) 등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로드맵 2.0 수립

로드맵 작업

상용화 일정을 역산하여 단계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3단계 작업 과정을 거쳐(6단계 발전 

단계 고려 →예상 가능한 8대 시나리오 도출 

→ 30개 규제 이슈 발굴)

미래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산·학·연 

약 400개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021. 7.~8.)하여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

미래

시나리오

3대 핵심 변수를 조합하여 

예상 가능한 8대 시나리오 도출

[운전 주도권(사람→시스템) 신호등 

유무(연속류→단속류) 주행 장소(시범구간→

고속구간→일반 도로)]

2022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고, 2027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특징 -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Bottom-up 방식을 통해 기술·산업 동향 

규제·제도 개선 수요 적극 반영 

규제 이슈
4대 영역 (△운전 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30개 규제 이슈 발굴

3개 분야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하여 

총 40개의 규제 혁신 과제 마련

추진 배경

기존 규제 혁파 방식(현장 건의로 시급한 당면 

규제 발굴·혁파)의 한계를 극복, 

신산업 발전 단계를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규제 정비 추진.

자율주행차 분야 우선 시범 구축

국내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 등 앞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 개선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 추진

주: * 참여기관 - 관(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연(STEPI, 자동차안전연 등 4개), 산·학(현대차, SKT, 서울대, 한양대

등 9개).

자료: 저자 작성.

 

자. 드론 산업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

국토교통부는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 활용과 글로벌 드론 강국 도약을 견인

할 「제2차 드론 산업 기본 계획(’23~’32)」과 함께 ｢드론산업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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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260) 드론 산업 선제적 규제 

혁파로드맵 2.0은 기술 발전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

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함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10월 구축된 드론 분야 규제  

혁파 로드맵 1.0의 진행과제 15개에 25개 신규과제를 추가하여 총 40개 과제

를 선정하였다.261)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은 작성 시 제2차 드론 산업 발

전 기본계획이 함께 고려되었기 때문에 실행력 높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 메타버스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청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3월 2일, 제3차 규제 혁신전략회의에서 메

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262) 2022년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

관된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허용-후규제’를 원칙

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 초기단

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 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 원칙

에 따라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 근거 마

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범분야 공통과

제 15개와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 과제 15개 등 

총 30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였다.263) 

26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 6. 29.), 「정책지원·규제 혁파로 드론산업 더 높이 비상」.

261) 위의 자료.

2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3d. 3. 3.), 「메타버스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청사진 제시」.

263) 위의 자료.



부록 • 219

카. 향후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구축 추진 분야 현황 조사

과기정통부는 첨단바이오 유망기술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마련하고 

규제 로드맵 수립, 규제 과학 연구 등 규제 혁신 과제도 지원할 예정이다.264)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수립 자료에 따르면 이차전지 재

활용 분야에서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며,265) 이외에도  

인공일반지능(AGI) 및 안전 신뢰 AI 분야에 대해서도 전략기술의 본격 상용화

에 대비한 규제 혁신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266)

부록 표 7. 향후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추진 예정 분야

분야 언급된 출처 일정 주관 부처

첨단바이오 2025년 과기정통부

이차전지 재활용 분야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 -

인공일반지능 부처 발표 자료 - -

안전신뢰 AI 부처 발표 자료 - -

자료: 저자 작성.

264) 남혁모(2024), 「디지털바이오 육성, 바이오 제조혁신 통해 2035년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 pp. 48~49.

2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4a. 8. 26.),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

술 육성 기본계획(’24~28) 수립」.

266) 「美 대선 결과와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 도약 전략」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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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nalysis of Regulatory Innovation 

Strategie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Major Advanced Countries

Yong-Chan Choi and Kyungmoo Heo

As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intensifies between 

the U.S. and China, major advanc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S., are increasingly strengthening their strategies to 

protect and foster their technologies and industries in cor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The governments of individual countries are 

expanding R&D investment, reorganizing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technology protection and fostering, and aiming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nd industrial ecosystems as well as 

securin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Major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S., the UK, and the EU, 

are formulating sophisticated policy frameworks aimed at promoting 

the growth of cor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These frameworks 

involve easing unnecessary regulations while introducing new measures 

to safeguard critical technologies. Accordingly, it is essential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countries’ strategi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eir approaches to fostering 

innovation ecosystems, and their industrial policy directions by 

examining th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innovation strategie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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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d intensifying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between advanced countries, each country is focusing on securing 

technological independence and sustainability. The U.S. is intensively 

fostering high-tech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I, quantum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through its “America First” strategy, 

and is also restricting foreign investment and controlling technology 

transfer. The UK is strengthening its strategic choices to overcome 

the problem of low economic growth following Brexit and improve 

the UK’s global competitiveness in core technologies, while 

pursuing R&D investment and regulatory reform in fields such as AI 

and quantum technology. The EU is working to convert its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y, which used to be centered on 

individual member states, into a more common strategy at the EU 

level, and is carrying out large-scale R&D investment and regulatory 

reform to secure the EU’s global competitiveness. 

In addition, China has made science and technology independence 

its top priority in the face of U.S. countermeasures and is accelerating 

its own technology development in fields such as semiconductors, 

space-technology, biotechnology, and high-tech manufacturing. As 

such,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implementing strategic policies 

to strengthen their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secure leadership 

in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on, underscoring the need for 

Korea to respond quickly and systematically.

Korea also needs a strategic approach to respond to the intensifying 

global competition in technology, particularly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ystems and by innovating regulatory reforms 

tailored to the evolving technological landscape.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the need to remove institutional barrier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establish a flexible 

regulatory framework that can accommodate new emerg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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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icular, as the perception that regulatory innovation is directly 

connected to national competitiveness spreads, now is the time for 

Korea to take active policy measures in response.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changes in the R&D, 

production, delivery, and transaction methods of new technologies 

are leading to conflicts with existing laws and systems, as well as the 

emergence of new regulatory issues. The phenomenon of “regulatory 

delay”—caused by the absence of appropriate laws or regulatory 

gaps—is becoming increasingly severe, posing obstacles to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by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To address this,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making 

continuous and focused efforts to promote regulatory innovation. 

Analyzing these strategies can help us better understand how 

regulatory innovation is being implemented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major advanced countrie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implications, promotion 

strategies, detailed focus areas, and key characteristics of regulatory 

innovation strategies pursued by major advanced countries to 

achieve global technological leadership and foster innovative 

growth in related industries, this study aims to present effective 

response strategies for Korea to prepare the rapidly evolving future 

regulatory environment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a multifaceted analysis of regulatory innovation strategies 

by areas—that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existing research 

areas.

The first step in investigating and analyzing regulatory innovation 

strategie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major advanced 

countries is to select three advanced countries to be studied. The 

U.S. was selected for its leadership in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 

ecosystems, as well as its global influence on national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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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strategies. The UK was chosen for its pioneering role in 

regulatory innovation strategie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EU was selected for its role in driving innovative 

demand in new industrial sectors. These three entities were 

identified as the major advanced economies to be included in the 

study.

The next step is to select some fields to be investigated among the 

various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2024,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nounced three major game changer technologies 

(AI-semiconductor, advanced bio, quantum), on the basis of which a 

total of four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were selected: semiconductors, 

advanced biotechnology, AI, and quantum technology.

The final step is to categorize various areas—such as institutions, 

governanc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ethics, international 

cooperation, subsidies and tax incentives, experimental testing and 

scientific-technological capabilities, hostile response policies and 

strategies, and public/private protection (safety and security)—into 

three major groups; ① system and governance, ② Fostering and 

advanc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ecosystem and ③ technology 

security.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the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regulatory innovation strategie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in the fields of semiconductors, advanced biotechnology, 

AI, and quantum technology the perspective of these three categories.

Subsequently, the findings of major studies that have investigated 

and analyzed regulatory innovation strategies in cor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 such as semiconductors, advanced biotechnology, 

AI, and quantum technology in the U.S., UK, and EU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eld of semiconductor, the three major advanced economies 

are working to promote semiconductor production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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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ir borders, execute export control regulations, and respond 

to a supply-crisis caused by semiconductor shortages in order to 

protect their respective technological advantages. Each country is 

promoting innovative policies that include subsidies, tax incentives, 

and R&D policy funds in its innovative regulatory framework. The UK 

is strengthening its strategic choices to maintain and expand its 

strategic advantage in this sector based on its strengths in semiconductor 

design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pound semiconductors, and 

the world’s best research and innovation systems, with a relatively 

smaller amount of support than the U.S. and EU. In Korea, the 

so-called “K Chips Act” (amend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wa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in February 2025 to strengthen tax incentives for investment, such as 

the expansion of semiconductor companies’ factories. In addition, 

special law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innovative growth are being discussed by the relevant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ield of advanced biotechnology, the U.S. has been continuously 

implementing innovation policies to improve the regulatory 

environment through the Coordinated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the federal government’s basic guidelines for regulating biotechnology 

products. The UK is pushing for the government’s smart regulatory 

program to remove regulatory barriers and prepare for the future of 

regulatory frameworks by explaining regulatory issues related to 

engineering biology through RHC(Regulatory Horizons Council). In 

addition, the regulatory sandbox for engineering biology is being 

promoted through the EBRN. The EU is focusing on simplifying 

regulatory pathways through a series of measures to promote 

biotechnology and bio manufacturing in the EU, and is implementing 

measures to further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sand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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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quickly launch them in the market. Korea has enacted and is 

currently implementing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ct, which 

aims to efficiently foster and develop biotechnology by establishing 

a solid research foundation and promoting the industrialization of 

bio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January 2025, the National Bio 

Commission was launched, and the government unveiled the “Korea 

Bio Great Transformation National Strategy,” which aims to position 

Korea among the world’s top five biotechnology leaders by 2035 

through sweeping transformations in infrastructure, R&D, and the 

bioindustry.

In the field of AI, although the US has long led the world in AI 

technology and scientific advancement, its AI regulatory framework 

only began to take full shape in 2024. That year, President Joe Biden 

issued a new executive order titled the “AI Executive Order on Safe 

AI.” This executive order establishes new standards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AI, protects privacy, promotes civil rights, fosters 

innovation, and introduces stronger regulations to prevent the 

misuse of AI.

The UK, through its National AI Strategy, has proposed short-, 

medium-, and long-term measures aimed at achieving three core 

priorities: investment in the AI ecosystem, ensuring that the benefits 

of AI are distributed across all sectors and regions, and establishing 

effective AI governance. Furthermore, to lead responsible innova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maintain public trust in the 

technology, the UK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publish 

an AI regulatory white paper titled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which provides guidance on the use of AI. The UK 

government subsequently published a Government Response that 

compiled and addressed questions from various relevant institutions 

regarding the white paper, thereby presenting a found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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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framework for AI. In addition, the UK is building its AI 

governance structure by establishing the world’s first government- 

supported AI Safety Institute and forming a Regulator Ecosystem 

composed of multiple regulatory bodies. The EU finally approved 

the “AI Act,”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AI technology 

regulation, on May 21, 2024. The EU AI governanc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s a separate AI Board consisting of the EU Commission, 

its AI Office, and delegations from EU member states.

Recently, Korea became the second country in the world, 

following the European Union, to enact an “AI Basic Act,” which is 

scheduled to take effect in January 2026.

Korea’s AI Basic Act includes provis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AI master plan every three years, the 

formation of a national-level AI governance structure and support 

for the innovative development of the AI ecosystem through measures 

such as securing professional talent, designating AI industrial 

clusters, building AI testbeds, promoting AI data center policies, and 

facilita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Act also addresses AI 

technology standardization, the establishment of ethical principles, 

the expans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AI industry promotion, and 

the prevention of AI-related risks, including administrative fines. It 

defines “high-impact AI” as a target for regulation and outlines 

obligations for transparency, safety assurance, and provider 

responsibility. However, generative AI is largely exempt from the 

major regulatory provisions.

The US has adopted a strategic and agile approach to AI 

governance by issuing sector-specific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executive orders, and fostering collaboration with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This allows for a rapid and flexible response to 

the fast-evolving AI landscape. Similarly, the UK is pursu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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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innovation and flexible regulatory approach, introducing 

measures to address the misuse of AI and establishing regulations 

tailored to specific AI use cases. In contrast, the European Union has 

implemented a risk-based regulatory framework that classifies AI 

systems into categories such as “unacceptable risk/high risk/limited 

risk/minimal risk.” It imposes explicit regulatory obligations on AI 

systems falling under the “unacceptable/high-risk” categories, and 

includes provisions for general-purpose AI models. Korea, for its 

part, defines “high-impact AI” and outlines obligations related to 

transparency, safety, and provider responsibility. However, generative 

AI remains largely outside the scope of major regulatory provisions.

In the field of quantum technology, the U.S. has developed a 

comprehensive and broad-based regulatory framework to maintain 

and develop global leadership. In particular, the U.S. seeks to 

enhanc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through a 

strategic regulatory framework for quantum research, develop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e UK has outlined 13 Priority Actions 

under its National Quantum Strategy and established the Office for 

Quantum within the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DSIT), which regularly reports to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In February 2024, DSIT’s RHC released a report recommending a 

regulatory policy for nurturing the UK’s innovation-friendly quantum 

ecosystem. The report is based on four core principles—proportionality, 

adaptability, accountability, and balance—and was prompted by the 

growing need for proactive discussions on the timing, scope, and 

form of regulations to ensure stable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 

quantum technology. The RHC made 14 recommendations emphasizing 

the need to establish strong governance,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 quantum technology regulatory framework and the need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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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standards, guidelines, and responsible 

innovation practices. DSIT is working on ways to identify regulatory 

requirements in the future, such as conducting horizon scanning for 

future regulatory requirements and adjusting proportional regulatory 

initiatives.

The EU launched its Quantum Technology Flagship in 2018, following 

the issuance of its Quantum Manifesto in May 2016. This flagship 

initiative brings together research institutions, industry players, and 

public funding bodies to consolidate and expand Europe’s scientific 

leadership and excellence in quantum technologies.

In the Strategic Research and Industry Agenda (SRIA) 2030 roadmap, 

the EU emphasizes the need to develop independent capabilities in 

quantum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duction to secure global 

leadership, protect strategic interests, ensure autonomy, and strengthen 

security—while avoiding dependence on third countries. The EU aims 

to establish the world’s leading ecosystem that translates lab-scale 

research into mass production across various scientific and industrial 

applications. Moreover, the EU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leveraging the economic and societal potential of quantum technologies 

to strengthen its position as a global player in this transformative 

field, ultimately positioning Europe as the world’s “Quantum Valley.” 

Korea’s Quantum Technology Industry Act, along with the National 

Quantum Strategy and various quantum initiatives, represents a set 

of innovative policy measures aimed at establishing a research 

foundation for quantum’s science-technology and systematically 

fostering the quantum industry. These efforts reflect the pursuit of 

multi-faceted innovation strategies across the key domains identified 

in this study. However, concrete strategic initiatives focused on 

identifying regulatory challenges in the quantum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and anticipating future regulatory environments remain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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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strategic response to such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in 

advanced major countries, the following approaches can be 

considered.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that support 

innovation across the broader economy while providing 

recommendations on the prioritization of regulatory reform in 

alignment with the regulatory environment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Next, it is essential to proactively establish systems 

and strategies for scanning anticipatively regulatory environments 

and requirement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strengthen integrated regulatory approaches starting from the R&D 

stage. Nex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robust regulatory 

frameworks for cor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advance innovation strategies—such as large-scale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secure technological leadership and foster a resilient 

and competitive ecosystem.

Furthermore,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enhance global 

cooperation strategies aimed at ensuring alignment and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grounded in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global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ory 

frameworks. Additionally, enhancing regulatory sandbox systems in 

cor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be essential for promoting 

timely and flexible responses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s a final consideration, the rapid advancement of technology is 

increasing the need to redesign anticipative regulatory innovation 

roadmaps in established fields, and the cycle of these rolling plans is 

expected to become shorter. It is also a time to initiate discussions 

on setting the cycle of these rolling plans, establishing clear 

procedures, and defining the legal basis for their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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